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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교육불평등의 현황에 관한 총체적 이해를 위하여 불평등생

성의 이중적 구조 가설에 의거하여 통합적 분석틀을 구성하여 기존의 연구결

과들을 검토하였다. 주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수행된 기존의 연구를 대상으로 

교육불평등(혹은 교육격차)은 국가(공교육)와 시장(사교육)에 의하여 이중적으

로 생성된다는 가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다층적-

관계적 통합모형을 구성하였다. 다층적 구조는 문화-시장-국가정책-학교조직-

학생의 일련의 위계를 가정하고 관계적 성격은 각 하위층위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다양한 결합의 양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 따라 이 연구는 거시적 구

조와 중범위적 학교정책 그리고 미시적인 학생의 학업과정과 결과를 연결시키

면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특성에 대한 재

분석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메타분석적 방식이라 칭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메타분석적 연구 결과, 학교유형의 분리정도가 클

수록, 다시 말해서 학교가 다양화되어 표준화정책과 유리되면 될수록 학업성

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일반계고등학교와 비교할 때 특목고와 자

율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최초의 학업능력과 부모의 SES(사회경

제적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성취도의 분

산을 개인요인과 조직요인으로 분할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등

학교 때는 미미하던 학교 간 차이가 고등학교에서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학교 

유형에 따른 효과의 크기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의 크기보다 더 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계급에 따라서도 상층계급(자본가계급과 중간계

급)에 속한 학생들의 학업성적 역시 노동계급출신에 비교해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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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연구목적과 이론적 논의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 문제의 제기

본 연구는 국가(공교육)와 시장(사교육)에 의한 교육불평등의 <이중적 

생성>이라는 가설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확대되어가는 교육불평등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다층적 통합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학업성취도와 대학진학률과 같은 교육격차를 상징하는 변인들을 중심

으로 진행된 기존의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검토하며 불평등의 상황을 검토하고

자 한다. 주요한 교육공급 기제인 국가(공교육)와 시장(사교육)에서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SES) 혹은 계급이나 계층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차별적으로 제

공되고 있다. 교육의 장은 제한된 사회적 지위의 획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계급(층) 간 경쟁의 장이다. 교육불평등은 국가와 시장에 의하여 제공되는 교

육의 수단들에 대한 접근이 부모의 계급적 지위에 의하여 가속화될 때, 그리

고 국가가 이를 방기하거나 중상계급에 차별적인 기회를 제공할 때 특히 심화

된다. 본 연구는 부모의 다양한 자원에 의하여 시장에서 형성되는 불평등과 

함께, 국가의 고등학교 정책의 변화와 성격을 분석하되 특히 학교의 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의 격차와 대학진학 등에 어떻게 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되는가

를 기존의 경험적 연구를 대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통합모델을 

구성하여 기존연구에 대한 일종의 메타분석적 방법을 원용하는 분석을 하여 

기존의 개별적 연구들의 실증적 검증과 한계를 넘어보고자 한다.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 진행 중인 최근, 경제적 양극화가 더

욱 심해지고 이는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외 연구에 의하면 최근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피게티, 2015; 장하성, 2014). ‘수저계급

론’과 같은 자조적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불평등이 급속하게 심화되고 

있으며 점차 양극화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비등하고 있다 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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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와 함께 최근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불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

다. 예를 들면, 2004년 서울대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반 

가정 대비 고소득층 자녀의 서울대입학비율은 1985년 1.3배에서 2000년 16.8배

로 급증하였으며, 졸업생 만 명 당 입학생 수에서도 전국 평균은 10명에 채 

미치지 못하는데 비해 서울은 약 15명, 서울 강남지역은 25명에 육박하고 있

다(김광억 외, 2004). 교육불평등은 취업과 소득불평등의 요인이며 사회이동(계

층상승이나 하강, 개천에서 용났다)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임을 밝혀주는 많은 

경험적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계열화 현상을 

고려하여 비일반계고교/일반계고교, 2년제 대학/4년제 대학의 진학은 부모의 

계급ㆍ계층의 영향을 받으며 진학 경로를 둘러싼 불평등이 강화되었음을 보여

준다(방하남ㆍ김기헌, 2002; 2003; 김경근ㆍ변수용, 2006; Shin & Lee, 2010; 박

병영 외, 2011). 한편 진학 경로 및 교육 성취는 부모의 계급, 혹은 학력 및 

소득과 같은 계층적 변수뿐만 아니라 부모가 가진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 및 

자녀 본인의 교육 포부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은 과거 60-70년대와 다르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경험연구들이 점증하고 

있다(방하남 외, 2004).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의 사회적 계층(SES)에 따라 사교

육비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 역시 증가하

고 있다. 또한 ‘학교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상징하듯이 공교육이 사교육의 

보조기구로 전락되어가고 사회적 평등기제(social equalizer)라는 학교의 전통적 

역할이 무력화되어 가는듯하다. 

신분사회가 종식되고 성취사회의 이데올로기가 경쟁의 주요 기준으로 

채택된 민주주의사회에서 교육은 직업선택과 함께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사회이동의 정도는 한 사회의 계급적 이동의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사회계급구조(social class structure)가 얼마나 개

방적이냐에 따라 그 사회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 사회이동이 

부모의 지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면(sponsored mobility), 그 사회는 다시금 신분

사회화해가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계급은 후속 세대의 사회적 지위나 계급

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와 반대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경쟁

을 통하여(contested mobility) 교육과 직업의 선택이 가능해질 경우 우리는 이

러한 사회를 능력주의사회(meritocracy)라고 한다.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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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 사회는 일정한 정도의 불평등이 존재하나 여전히 유지되고 존속될 수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공정성을 위한 기

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회평등의 확실한 보장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기본적 정치체제로 선택한 사회에서 사회적 공정성 혹은 사

회적 평등성의 담보는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회가 존속가능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에서 공교육을 통한 

사회적 성공은 거의 불가능한 꿈이 되어가고 있다. 21세기 초 한국의 공교육

은 더 이상 사회적 평등기제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조적인 지

적은 교육불평등의 심각성을 일깨우기에 충분하다..

교육불평등은 한국사회체제의 형성과 변화 속에서 총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제체제와 정치체제 그리고 계급구조 및 교육에 대한 문화적 해석

이라는 거시적 요인과 이 구조 속에서 열정적인 교육에의 참여(교육열, 고학력

현상)와 노동집중적 삶을 내면적으로 수용하여 살아온 현대적 한국인의 형성

과정 속에서 총체적으로 분석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압축적 근대화와 민주화

가 진행되는 구조적 조건에서 개인의 의식과 행위의 준거가 어떻게 내면화되

어왔는지를 이해할 때, 교육불평등이 함축하고 있는 사회적 의미의 중요성이 

해석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교육불평등에 대한 개별화되고 미시적인 기존의 

경험연구가 교육불평등의 문제를 개인적 자원과 학습태도로 환원하여 해석하

는 경향을 탈피할 수 있다. 이 이슈에 대한 미시화된 연구경향은 거시적이며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이 문제를 해석해내지 못한다는 오래된 난독증을 내보이

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압축적 근대화(Chang, K. S., 1999)가 진행된 일정기간 

동안 공교육은 나름대로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이동을 가능케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믿어져 왔다.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은 사회평등의 

기제의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일종의 사회적 신화가 형성되었다. 이 

신화를 향하여 한국인은 교육을 통한 계급이동의 열망을 안고서 전 지구의 누

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온 결과,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조건의 향상

과 집단적으로는 중진국에의 진입이라는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온 것이었

다. 그러나 산업화의 성공과 민주화를 이룬 ‘민주화이후의 사회’(최장집, 

2010)에서 교육불평등과 같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복지사회로의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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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견해왔으나 교육불평등은 오히려 심화일로에 있다. 경쟁을 위하여 ‘교

육빈자(edu poor)’가 되도록 투자를 하고 당연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red 

queen race)에도 불구하고 한번 경쟁에서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second 

chance)’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 우리 모두는 분노하고 있고 있는 것이다

(장원호, 2016).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중심으로 형성

되어가는 한국사회의 생산체제(production regime)를 전제로 하여 교육불평등

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겠다.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은 하나의 생산체제로서 자본

주의의 다양성(variety of capitalism)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자본주의 다양성논

의는 생산체계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로서 기업 간 관계, 기업지배권의 구조

(governance structure),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그리고 직업훈련과 교육

제도를 들고 있다(Hall & Soskice, 2001). 홀과 소스키스는 이 요소들의 결합 

양상에 따라 시장중심의 생산체제(미국과 영국)와 조정중심의 생산체제(독일)

로 크게 구분하는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의 생산체제는 이전의 발전

주의적 국가모형과 다르게 시장중심의 생산체제로 급속하게 이행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교육불평등이라는 한 현상의 분석을 위하여 굳이 생산체제논의를 언

급하는 이유는 기존의 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개인주의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연구들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나 사회자본, 

학교의 SES와 같은 개인외적 변수의 차이를 분석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궁극

적으로는 개인 간의 경쟁의 결과로서 학업성취도의 격차로 교육불평등을 이해

하는 경향이 있다(김경근, 변수용, 2006). 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단

순한 개인 간의 경쟁의 에 결과가 아니라 생산체제의 구성양식의 변화 속에서 

상이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계급(층) 간의 격렬한 경쟁의 결과이다. 

따라서 경쟁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경쟁이 이루어지는 더 큰 구조적 

장으로서 생산체제와 계급구조와의 연관성을 전제로 교육불평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은 이 구조의 어느 한 지점에 속해있는 행위주체자이고 

이들의 행위결과로서 학업성취도와 같은 결과변수는 개인적이자 동시에 구조

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생산체제에서 국가와 시장(기업 혹은 자본가)이라는 주요한 행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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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경쟁의 장에 어떻게 개입하고 어떤 계급의 이해관계와의 결합을 통하여 

차별적인 속성을 가진 일련의 교육정책을 형성해 가는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교육불평등의 구조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개인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벗어나 구조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결합양상을 보이는 

국가-시장-교육제도-학교와 교사-학부모-학생이라는 일련의 관계의 장 형성메

카니즘(configuration mechanism of relational fields)의 변화를 동시적으로 분

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불평등이나 교육격차의 문제

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에 관한 통합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필

요하다.

1970년대 박정희정권 하의 발전국가 체제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은 나름대로 가능하였다. 노동시장에서 능력을 독자적으로 평가할만한 기준이 

미설정된 상황에서 오로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인 

학력뿐이었다. 중등학교의 졸업증과 대학졸업증은 구직과 사회적 지위상승을 

위한 유일무이한 객관적 기준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학부모와 자녀는 입시경

쟁을 위한 총력전에 매진함으로써 근대화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사회적 지

위를 획득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것이 현존하는 학력주의의 근대적 연원이다. 

발전국가론에 의하면, 자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내적으로 응집된 국가장치, 유능

한 엘리트 관료들, 정책을 최종 조정/조율하는 선도기관(예: 일본의 통산성, 

Johnson, 1982; 1999)과 사적 부문과의 관계 속에서의 배태된 국가 자율성

(embedded autonomy) 또는 통치된 상호의존관계(governed interdependence) 

를 기반으로 금융억압, 금융할당, 투자조정, 산업발전 계획, 유치산업 보호를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킨 것이다(Evans, 1995: 12-13; Weiss, 1998: 38; Weiss & 

Hobson, 1995: 244). 교육의 팽창과 통제 역시 전반적으로 발전국가의 자율성

과 기획에 의거하여 이해할 수 있다. 국가의 주도하에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

라 교육도 급속하게 팽창해갔으며 사회계급과 무관하게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학력획득을 통한 사회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나름의 

믿음은 1980년대 말까지는 나름대로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를 지나면서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적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진전된 한국사회에서 이 믿음은 신화가 되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자유를 명분으로 사적 재산권을 확장하고 금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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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삐를 풀고, 투자, 생산, 배분뿐만 아니라 통치의 권한을 협치 라는 이름

으로 민간/자본에게 이양한다(Harvey, 2005). 그러나 협치는 모든 계급을 참여

자로 간주하기보다는 자본가계급이나 중간계급 중심의 협치 수준을 탈피하는 

것이 어렵다. 축소된 국가의 자율권을 대치하는 것이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자본의 지배 혹은 조직과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배타적으로 장악한 계급에게

로 이향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육영역에 대하여 그 동안 

국가가 유지해온 기존의 자율성의 성격이 변화된다. 여전히 기존의 권한은 관

료제에 의지해 유지되나 정책의 성격이 달라진다. 교육소비자의 선택과 공급

자의 자율성신장을 통한 그간의 표준화정책을 다양화정책으로 성격전환을 하

는 것이다. 발전국가에 의하여 주도된 순차적인 교육의 팽창은 하층계급 자녀

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고학력학위 소지자간 경쟁이 격심해지

는 노동시장의 상황이 발생한다. 청년층의 실업이 장기화되어 고학력의 취득

이 고소득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상향적 사회이동이 기대한 것처럼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믿음이 확산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을 통한 신분이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허망 한 믿음이며, 학력은 이제 일종의 기회균등과 능

력주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는 기능만하는 선별의 결과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중상계급은 기존의 배타적 고학력획득의 전략이 더 이상 노동시장에

서의 취업과 소득의 증가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상황에 새롭게 대처할 필요

성을 감지하게 된다. 교육영역에서 이들이 채택한 전략은 국가에 대한 교육의 

다양화를 향한 압박과 시장에서의 차별적 교육상품 공급시스템을 허용하게끔 

규제의 완화에 대한 요구이다. 중상계급의 변화된 전략의 결과가 공교육정책

의 신자유화와 교육시장의 팽창이다. 고등학교교육과 대학입학전형의 변화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는 계급별로 상이한 적응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중상계급 

출신의 학생은 부모의 관심과 사회경제적 자원동원능력에 근거하여 변화된 환

경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하여 새롭게 채택된 평가와 선발의 기준

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중상층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국가에의 압박을 강화한다. 

또한 중상계급은 학생의 평가방식과 선발방식을 정책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롭

게 변화된 조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교육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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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에의 참여정도와 질적 차이가 발생하

게 되고, 이 경험의 여부가 학교성적과 상급학교의 진학에 주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계급적 차이에 따른 사교육에의 참여수준의 차이와 

이 차이에 의한 학교성적 및 상급학교에의 영향력을 검증해주는 수많은 연구

들이 생산되고 있다(양정호, 김경근 2003; 이정연, 2011; 김성연 2013). 

그간 교육불평등의 제 양상에 대한 연구가 점차 축적되어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패널조사가 축적되어 보다 엄밀한 연구들이 가능하게 되었

다. 또한 OECD 국가들 간에 교육성취도에 대한 비교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를 대상으로 교육불평등의 개별적 이슈에 대한 탐색

보다는 보다 포괄적 접근을 통하여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

여 먼저 교육불평등이 형성되는 메카니즘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통합적 분석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교육불평등의 다층적 측면의 이해

를 위해서는 개별적 이해보다는 포괄적 이해가 유용하다. 이 모형을 준거로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교육불평등의 문제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육불평등의 이슈 중, 공교육과 사교육 시장에서 형성되

는 교육불평등에 집중해서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불평등과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적 매개고리로서 고등학교교육제도의 변화와 사교육 시

장의 확대가 어떻게 부모의 계급에 따라 학업성취도와 대학입학에 차별적 영

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주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교육불평등 생성의 여러 맥락 중 고등학교교육과정에 집중하는 이유

는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에서 많은 가족들이 그들이 가진 가족자본을 이 시

기부터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계층이동을 향한 집단

적 가족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다. 아울러 이 시기는 일원화된 평

가시스템(수능점수와 학생부 수행점수) 상의 상위지위 점유를 위한 경쟁이 노

골화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부모의  경제적 자원에 따라 사교육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교육불평등이 점차 구조화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2. 교육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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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불평등의 정의

교육평등과 불평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불평등이 해소된 상황이 교

육평등을 의미하고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가 불평등한 상태이다. 교육평

등이 무엇인가에 관한 입장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간략하게 핵심

을 요약하자면, 교육평등이란 개인의 성, 인종, 계급, 종교 등의 사회적 기준에 

따라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 있어서의 불편부당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의미한다. 교육평등을 소극적으로 정의하는 입장에서는 기회의 평등에,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입장에서는 결과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는 분명한 차

이가 존재한다(김영화, 2002).

어느 정도의 교육불평등의 필연성을 인정하는 진영에서의 논리는 성

취사회(meritocracy)의 이념과 개인의 선택성의 강조 그리고 수월성(excellence)

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주장하고 있는 

노직(Nozick)의 논리를 이어받아 교육평등이란 출발선 상에서의 기회평등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의 성취결과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 입

장이다. 주로 기능론적 입장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사회불평등의 필연성에 대한 대표적인 기능주의적 논리는 일찍

이 1945년 데이비스와 무어(Davis & Moore, 1945)에 의하여 정형화되었다. 그

들이 제시한 차별적 보상의 원리에 관한 일련의 원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

로운 경쟁과 차별적 보상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 성취사회의 이념을 정당

화시켜준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1953년 튜민(Tumin, 1953)에 의해 바로 비판

되었으나 여전히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성취사회이데올로기의 주요 원리로 원

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불평등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입장은 주로 사회갈등론자들의 논의 

속에서 그 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입장에서는 교육기회의 평등에 초점을 

둔 교육정책이나 제도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결과적으로 결코 성공적

이지도 않으며,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까지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불평등을 사회나 

국가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야할 대상으로 삼고 교육을 통한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정의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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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에서 ‘최대최소원리’를 강조하는 롤스(Lawls)나 센(Sen) 그리고 분석맑

시스트인 로머(Roemer)와 센델(Sandel, 2010) 등이 이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보울즈와 진티스(Bowels & Gintis 1976)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란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학생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자유로운 사회이동을 통하여 평등을 실현시키는 기관이기보다는 현존하는 불

평등 체제를 유지시키고 존속시키는 주요 장치이자 자본주의체제의 유지를 위

해 필요한 순치된 노동력재생산의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리트(Litt, 1963), 

스타인츠(Steinitz, 1973), 로드바트(Rothbart, 1970), 헌(Hurn, 1978) 등도 일찍이 

이와 유사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데 ‘정당하게’ 사용되는 유용한 기구이다(Rinne & Kivirauma, 

2005: 67). 학교란 일련의 형식적 시험절차를 통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에 따라 획득하게 되는 학업성취를 정당화시키며 이 학업성취에 기초하여 추

후의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을 통하여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계급재

생산의 수단이다1). 20세기를 거치며, 전 지구적으로 교육이 점차 팽창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교육불평등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 점을 잘 들어내

고 있다. 써로우(Thurow, 1972)는 이 현상을 ‘방어적 투자’(defensive 

expenditure) 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교육기회가 지속

적으로  확대되어 일반적 교육수준이 향상되면 지배계층은 지위경쟁에 위협을 

느끼고 그들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교육의 ‘차별화 전략’을 꾀함으

로써 자신들의 지배적 지위를 방어하는 시도를 한다. 

학교는 계급경쟁의 장이다. 학교는 학생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지위상

승을 이룰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 작동하는 경쟁적 사회이동(이른바 

contest mobility)의 장이 아니다.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중상계급은 자

녀의 학업성취도(각종 시험점수)와 상급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의 

다양한 자본(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을 총 동원하여 자녀를 지원한다. 

우리는 이를 후견적 사회이동(sponsored mobility)이라 한다(Turner, 1960). 

1) 사회계급(social class)과 계층(stratification)은 서로 상이한 이론적 가정과 논리에 의하여 고안
된 개념이다. 양 개념 공히 사회구조와 불평등을 설명하려는 분석적 개념이지만 그 개념의
구성과 그에 의거해서 파악된 사회구조와 사회변동의 메카니즘과 함의는 매우 상이하다. 본
고에서는 잠정적으로 사회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개념들의 교차사용이 어느 정도 인
정된다고 가정하고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좀 더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신광영(2004)이나
Grusky(2011)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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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계층의 방어전략을 보다 최근의 자료를 통해 입증하려고 한 연구

들은 교육팽창과 계급적 지위유지 공고화의도를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다

(Rafery & Hout, 1990; Lucas, 2001).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아일랜드의 

교육팽창과 불평등을 분석하면서 하우트는 계급별 교육불평등은 가능한 한 최

대로 유지되는데 그는 이를 ‘최대로 유지된 불평등’이라 개념화하였다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MMI). 이 상황에서는 상층계급과 하위계급 

간의 교육격차는 상층계급이 포화상태일 때만 감소한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때, 높은 교육수준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수 있지만, 모든 계급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교육이 공급되는 것을 넘어 공급이 수요를 능가할 때에는 가족의 경제

적 배경의 효과가 감소되게 이른다. 이 경우, 상층계급은 단순한 고학력 학위

취득을 넘어 질적으로 매우 다른 이질적 진로를 택함으로써 여전히 하층계급

과 불평등을 지속시키고자하는 전략을 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자 

가 바로 상층계급에 의해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상태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MI)이다. 따라서 교육팽창과 무관하게 상

층계급은 그 들의 차별적 지위를 여전히 공고화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1990년대 95%를 넘어섰고 2000년 이후로는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강영혜, 2013) 교육기회가 극단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평균적 교육팽창을 넘어서는 단계에서는 평준화정책의 변화나 폐

기를 통하여 중상층계급이 그들의 경쟁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즉, 중상층은 고교 계열 및 유형의 다양화를 통한 교육계층화를 더

욱 요구한다(김경근ㆍ변수용, 2006).

바로 위에서 논의된 전략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하게 팽창하는 한국사

회의 고학력화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논거가 될 수 있다. 아

울러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한 중등교육 후의 다양한 교육정책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계급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 평등화정책의 와해, 특목고의 등장, 자립형사립학

교제도, 해외조기유학, 입학사정관제도 도입이 외형적으로는 교육의 다양화와 

자립화, 선택의 자유제공 및 수월성의 추구를 표방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

으로는 사회계급 간 교육불평등의 유지나 심화의 요인으로 작동했을 수 있음

을 이 양 개념은 적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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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불평등의 문화적 재생산: 문화와 교육포부

가장 먼저 이 주제와 관련한 최상위에 위치한 문화 혹은 이데올로기

적 논의를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불평등의 문제는 이 문제

의 필연성과 당위성 혹은 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회계급론, 다시 

말해서 사회적 불평등의 정당성 여부를 논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주제 역시 

개별 입장이 배타적으로 강조하고자하는 핵심적 주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정당

화의 과정을 거쳐 오고 있다. 개인 혹은 집단들이 교육 혹은 학력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이 해석은 교육자원의 획득을 위한 사회적 선택을 

행하는 데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나 정책과 

구분하여(물론 상호 연결된 것이나 분석상의 목적을 위하여 구분하여 이해하

도록 하자) 문화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김태호(2012)는 한국사회에서 대졸 학력의 의미가 시기적으로 변화하

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1950년대와 그 이후, 1970-80년대의 고도성장

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의 현재까지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대졸 학력

의 의미가 희소화, 대중화, 주류화라는 변화를 거쳐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

선 대졸자의 비율의 변화가 이러한 구분의 타당성을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된

다, 1960년대 후반까지의 대졸자의 비율은 0.6%에 불과하였다(통계청, http:// 

www.kostat.go.kr). 이 당시의 대학졸업증은 그야말로 계층상승이동의 효과적

인 수단이었다. 1970-80년대의 고도성장기에는 고급인력의 수요는 급상승하여 

1980년대 말에는 18-21세 대학취학인구의 비율이 1970년 5.3%, 1980년 11.1%, 

1985년 22.4%로 급증추세를 보였다. 이 시기의 대졸 자격증은 상향이동의 주

요한 수단이었다. 그 후에도 대학입학인구의 취학비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

여와 2009년에는 77.8%로 정점을 찍은 후 최근에는 하향세를 보여 2016년에는 

69.8%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 세 시기에 대학입학자나 대졸자의 비율 변화는 대졸 학력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의 변화를 겪어왔는가를 함축하고 있다. 희소기에 

대졸학력은 신분상승의 핵심적이자 유용한 도구이다. 또한 경제성장기에도 여

전히 대졸자격증이라는 것은 취업과 사회적 성공의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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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외환위기를 거쳐 가면서 단순한 대졸자격증의 의미는 변환과정을 거친

다. 김태호(2012)는 이를 주류화로의 변화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시기의 대학진

학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해외유학이나 내부적으로 질적 차이(대입제

도의 복잡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로로서 사설학원 시장 이용

등의 내부적 분화)를 거치면서 취업에 유리한 대학과 학과로의 차별적 진학으

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차별화된 계층화와 세습화가 진행되는 시기이다. 다시 

말해서 주류화란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화한 노동시장에서 구직

에 유리한 교육통로가 모든 계층에 열려져 있는 개방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주류 계급과 계층에 집중되어 타 계급을 배제시키는 경향이 가속화되는 변화

를 지칭하는 것이다(박형숙, 2003; 김문조, 2008).

한국사회에서 학력의 의미는 먼저 문화적으로는 문사적 지적전통, 사

회적 경계 혹은 상징적 경계로서의 학벌이라는 측면을, 사회경제적으로는 사

회적 상향이동의 기회수단, 학벌네트워크라는 공고한 사회자본의 영향력과 함

께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불평등이 생성되는 메커니즘을 서로 다른 층위에

서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 양상을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먼저 학생 자

신 수준에서 학업에 대한 기대는 교육포부로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충족될 

수 없는 학업기대의 포기라는 현상에서 상실된 재능(lost talent)의 형태로 나

타난다(박병진,2006). 개별 학생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

와 삶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학교나 사회에서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교육목표나 삶의 목표를 허구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는데 이

를 간파(penetration)(Willis, 1981)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국의 산업

자본주의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의 학업과 노동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윌리스

는 하층출신의 학생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식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의 기회

는 중상층의 교육욕구와 목표를 의미하는 것이지 하층계급의 지위상승의 통로

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학교교육과 간접적인 사회생활을 통하여 

채득하게 되는 과정을 간파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채득의 내면화 

과정에서 학생 개인은 교육에 대한 의미를 선생님과 어른들의 형식적 정의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고 헛된 것으로 자각한다. 이 지점에서 공식교육을 어디

까지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교육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거부할 것인지의 

태도가 형성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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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한계에 직면한 학생은 자신이 지닌 학업포부를 포기하고 자기

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교육기회를 중심으로 제한된 조건 하에서 선택과정을 

겪는다. 이 과정은 충족되지 못한 더 높은 학업포부를 포기하는 과정이자 열

정의 자발적 폐기의 분노를 스스로 냉각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을 시키는 자기냉각(self cooling-out) 과정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상황에

서는 하층출신학생이 개인적 조건을 자각하여 서울에 소재한 주요 대학에 대

한 진학을 포기하고 구직에 용이한 트랙으로 전환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관계는 기존의 관계양식을 깨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설

정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에게 교사는 더 이상 이상적으로 학업의지를 고양시

키는 자극을 주는 조력자가 아니다. 단지 학교의 직무를 담당하는 직업인이자 

학교 내에서 차별의 집행자로도 파악되기도 한다. 동료 학생 간의 관계도 같

은 세대로서 공유된 삶의 과정을 함께 나누는 동지가 아니라 상이한 환경 하

에 놓인 타인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게 된다. 동료라기보다는 부러움의 대상이

거나 무한 경쟁의 상대라는 새로운 정체적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 기초한 각성이 학생을 지배할 때 학교와 학교조직은 새로운 의

미로 다가오게 된다. 자기가 선택한 학교 및 계열뿐만 아니라 학습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여 학교문화에 

대한 전면적 거부자로서 저항문화의 이행자 역할을 기꺼이 담지하려는 인성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체화 과정에서 학습하는 존재로서 학생이라는 정

체성은 변화되고 삶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욕구의 중심체로서의 학생을 가정할 경우, 학업포부나 진학계획, 공부

에 임하는 자세의 수용과 포기라는 상이한 선택에 따라 학습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개인적 수준에서 공식교육에 대한 의미화는 

내외부적으로 설정된 각 급 학교별 학습목표나 학업수준에 대한 자기목표의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 상급학교로의 진학과 전공의 선택이 학생 개인들만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할 때, 학생의 출신계급과 무관하게 학업 

포부는 의도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행위동기이다. 그러나 목표와 

성과달성의 관계가 학생 개인적 수준의 요소가 아닌 가족적 요인, 학교제도적 

요인, 시장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학생 개인은 이 지점에서 심각한 좌

절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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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포부로 표현된 학생 개인의 학업을 통한 신분의 상승이동이나 삶

의 성공을 향한 전진기지로서 상급학교에의 진학하고자 하는 욕망은 다른 한

편으로는 현실 사회에서 부족한 그 무엇을 얻고자하는 인간의 기본 욕망의 발

로이기도 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욕망은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혹은 그런 마음’이다. 교육영역에서 학업포부는 이

중적 의미를 가지고 드러나는 일종의 욕망이다. 하나는 긍정적 의미로 인간의 

권리로서 의도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포부이다. 이 포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과 능력의 수준은 일정하게 사회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적

정한 능력과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존

재한다면 이 교육욕구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노력과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계급별로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

가 크다고 파악되면 이 채워지지 않은 욕망은 좌절의 원천이거나 헛되게 설정

된 ‘허위적’ 욕망이다. 현실적 장애가 높고 다양할 때, 다시 말해서 이 욕망

하는 목표에 대한 도달이 특정집단에 배타적으로 제공될 때, 일반 학생에게 

이는 허구적인 목표이다. 그들은 달성될 수 없는 허황된 꿈을 꾼 ‘죄’로 이

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리적 측면 혹은 마음의 상

태에서 한국사회의 이례적인 대학진학률을 분석해보면, 고학력화현상은 자신

의 욕구와는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강제되는 평균적 욕망의 크기와 획일성의 

폭력에 의하여 설정된 목표이다. 이 목표로 인하여 궁극적으로는 소수를 제외

하고 다수는 집단적 좌절이라는 허황한 욕망이후의 파탄의 상황을 맞기도 한

다. 이 좌절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천적 가능성과 무관하게 과도하게, 때로는 

허황되게 설정된 욕망관이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재생산을 정당화시키는 도구

로 작동하고 있음을 뒤늦게 각성하게 되는 집단적 비극의 지점이기도 하다. 

이 허망한 욕구에 의해 현재 한국사회의 고학력지향의 열망이 만들어내는 파

탄적 고학력증상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욕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 개인에게 부여된 자유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존재이다. 교육의 포부와 열망이, 성공적인 학업성취의 목

표가 늘 성공해온 계급에 의하여 설정된 것이기에 하층계급출신의 학생에게는 

허위적 학업목표임이 노출될 때, 그 사회는 이미 욕망을 계급적으로 통제하는 

부정의한 사회임 또한 폭로된다. 윌리스(1981)는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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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허위적인 상층계급적 학업목표를 가차 없이 폐기하고 자기계급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싸나이(lads)’적 반문화주의를 통한 노동계급

의 재생산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상층문화와 병존하는 노동계급의 자기긍정

의 욕구를 가능케 한 것은 그런대로 살만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육체노동의 

광범위한 존재를 전재한다. 고도화된 자본주의 시대에도 이러한 노동계급의 

저항문화적 삶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만약 학생 개인의 학업포부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현실적 제약으

로 인하여 좌절되거나 포기될 때 이를 ‘상실된 재능(lost talent)’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하층출신의 학생이 설정한 학업포부를 수많은 경제적, 과정적 

장애에 의하여 중도포기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교육불평

등이다(박병진, 2006). 본인의 교육 포부는 미래 자기 경력에 대한 태도 및 판

단과 관련된 비가시적이고 체화된 가치관으로 교육 성취에 주요한 자원이지

만, 이를 개인적 특성 및 능력만으로 볼 수 없다. 기존 연구들은 교육 포부 역

시 가족 배경 및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교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 부모-자녀간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부모가 

가진 교육에 대한 기대와 가치관 등은 자녀의 교육 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전하람ㆍ김경근, 2006; 장상수, 2007; 김두환, 2008). 계열선택 

및 진학경로에 대한 분석은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하위교육단계

에서의 가족배경은 선별에 영향을 미치나 상위교육단계에서는 가족배경의 효

과가 줄어든다는 논의가 있는 반면, 상위단계로 가더라도 가족 배경의 효과가 

유지되는 동시에 부모 학력보다 부모 직업 및 계급의 효과가 더 증가한다는 

논의가 있다. (김위정ㆍ김양분, 2013). 이는 자녀의 교육 성취에 대한 부모 계

급 및 가족 배경의 효과는 본인의 교육 포부와 같은 여타의 변수를 통해 드러

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른 연구들(김병성, 1984; 방하남ㆍ김기헌, 

2001; 류방란ㆍ김성식, 2006)에서도 확인되듯이 교육기회의 획득과  학업성취

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 내 다양한 자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1988년과 2007년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성기선, 2010)는 학업성취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발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20년 사이에 학업성취에 가정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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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2배로 증가하였고 반면에 학생의 교육포부 수준이나 행동특성이 미치는 

효과는 절반 정도로 줄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지난 20년 사

이에 가족의 경제적 영향력이 다양한 메카니즘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연구는 1988년의 중학생의 학

업성취도는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개인의 학업포부에 의한 영향이 상당했

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결과가 함의하는 바를 다시 생각해보면, 

1988년 당시에는 부모의 경제력이 미약하더라도 학생 개인의 학업포부와 열망

은 학업성적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

에 의한 지위상승의 가능성이 풍부할 당시의 개인의 노력은 학업성취의 보상

으로 잘 나타날 수 있었다. 당시는 학업포부에 따라 이른바 ‘개천의 용’은 

아니라도 ‘이무기’라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도에 이르면 이 영향의 강도가 반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할 것이다. 

학업성취에서 노력과 포부와 같은 개인적 요인의 영향력은 매우 약화되고 그 

보다는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매개로한 사교육, 중상층 부모의 관여, 문화

자본의 영향이 훨씬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도의 중학생은 자신의 포부나 노력이 학업성취에 특별히 신통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

인가? 즉, 개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여도,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강

한 열망이 있어도 이러한 태도가 성적향상이라는 현실적 결과로 귀결되지 않

는다는 것을 학교생활을 통해 거듭 확인하게 된 것인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학교제도는 이미 하층계급의 학생들의 학업포부를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냉각

(cooling-out)시키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2008년의 중학생들은 진즉 일류대학

이 아닌 대학졸업장이 취업이나 신분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파

하고 있었을까? 이미 학교는 죽었다고 치부되고 있는 시점에 이 가설은 타당

성이 있다. 

위의 논의는 표면적으로 발견된 자료분석을 한국적 맥락에서 보다 심

도 있게 해석해볼 여지가 있음을 제시해보기 위한 하나의 예이다. 만약 통합

적 분석틀을 만들 수 있다면 건조하게 제시된 수치들의 나열로 만들어진 통계

표를 생생하게 사회 속에서 숨을 쉬는 학생의 불평등 경험으로 재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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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 간 교육불평등

교육불평등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교육

제도 혹은 학교제도는 현존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가 아니

면 기존의 불평등을 정당화시키는데 기능하는가? 학교가 사회적 평등기제인가 

아니면 능력의 차별에 기초하여 학생을 평가하고 배치하는 선발기제(screening 

tool)로서 ‘성취사회’의 이념을 정당화하는 역할만을 할 뿐인가? 아니면 설

상가상으로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제인가? 이러한 일련

의 질문은 국가제도로서 교육제도 혹은 학교제도와 불평등관의 연관성에 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중 본 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인 학교제

도와 교육불평등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출발점이다. 

교육기회의 평등(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EEO)에 관한 쟁

론은 50여 년 전에 미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사회에서 교육

불평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논쟁은 당시 시카고 대학 사회학과에 재직 중인 

James Coleman에 의한 일련의 연구보고서, Coleman Report(1966)로부터 촉발

되었다. 미국의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대규모 조사를 통해 이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교육을 통한 불평등의 해소와 관련하여 학교는 이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학교 간 재원의 차이가 예견한 것보다 크

지 않으며,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력도 학생 부모의 경제적 지위(SES)에 비하여 

학교의 영향이 더 약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학교에 대한 재정적 투

자가 학생 부모의 경제적 차이에 의한 교육적 차이(성적 향상)의 해소에 기여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즉 학교가 성취도에 영향을 결코 주지 않

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불평등의 해소에 기대한 만큼의 기여를 하지 못한

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후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주로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학교에 의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 보고서의 결론은 학교를 통하여 불평

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해온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더 나아가, 사

회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국가 재정을 학교에 투입하는 정책이 불평등해소에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보고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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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각도로 비판하며 일군의 학자들은 학교가 불평등해소에 기여하고 있음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미국 내 특정한 고등학교, 예를 들어, 카톨릭학

교(catholic schools)나 헌정학교(charter schools)는 최초 입학 시 부모의 열등

한 경제적 지위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통

하여 사회적 계층의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을 밝혀내게 

되었다. 즉, 학교효과(school effect)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나중에는 콜

만 그 자신도 이를 인정하게 되었고 학교효과를 내는 그 내외부의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Coleman & Hoffer, 1987). 

이후 미국 내에서 교육불평등과 관련된 논의에서 학업성취에 미치는 

학교의 영향력에 관한 관심은 교육기회평등(equal educational opportunity)과 

교육의 수월성(educational excellence) 간의 논쟁으로 변화되었다. 예컨대, 흑

인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백인학생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

가? 미국 사회에서 흑인의 낮은 SES와 인종차별이라는 이중의 불평등조건이 

작용하는 집단이다. 그들의 낮은 성취도는 콜만 조사 당대의 인종 간 거주지

역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에 따른 흑백학교의 분리와 계급효과가 중첩적

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미 대법원에 의하여 흑백인종에 따른 학교분리가 불평

등하다고 선언한 이후 혼합학교를 향한 미국사회의 정책이 시행되게 되었으나 

그 명령이 교육불평등의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

가 여전하다. 

미국 내 고등학교제도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시스템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사립학교시스템은 보딩스쿨(boarding schools)이나 카톨릭학교 등과 

같이 다양한 목적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학교이다. 높은 등록금

을 개인이 지불하는 진학전문학교는 졸업생들로 하여금 손쉽게 대학의 높은 

담장을 뛰어넘어 명문대학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하는 학교이다. 공립학교는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의 형태를 갖추고 그 내부에 직업학교과정

(vocational track)과 진학과정(academic track)으로 구분된다. 대학진학의 차별

성은 이미 사립학교를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상당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미

국의 교육체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불평등이 있다는 점을 상당

한 정도 당연히 인정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교육불평등과 관련하여 남

겨진 문제는 공립학교에서 불평등이 증가하는가 아니면 감소하는가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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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한되게 된다. 이러한 점을 전제하고서, 남겨진 이슈는 공립학교 내에서 

학업성취도로 측정된 교육불평등이 어떻게 발생하는가하는 연구가 된다. 

공립학교에 학교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교 

내 계열화(tracking)의 효과와 능력반제도(ability grouping)의 효과로 집중되었

다(Oakes, 2005; Gamoran & Mare, 1989). 이 양 제도는 학교 내 학습방법의 

조직화에 따른 교육효과의 차별적 생성의 요인인 것이다. 한국이 오랜 동안 

유지해온 것처럼, 일반계열과 실업계열의 학교 간 분화제도와는 다른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학교 내 학습조직화의 분화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그 

연구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연구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불평등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세분화한 주제로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다. 먼저 교육불평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교육불평등을 

아주 좁은 의미로 협의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보다 넓게 여타 다른 사회

적 파급효과와 연관 지어 광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또한 교육불평등에 

대한 입장을 교육불평등이란 항시적인 것으로 어떤 노력도 이의 완전한 해소

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회에서 불평등이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

실주의적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특정한 정책을 통한 불평등 해소는 불가능하

다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입장 그리고 적극적 개입을 통한 최대 

노력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입장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

는 교육불평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경험가능한 척도로 구체화 혹은 조

작화(operationalization)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통상 기존의 연구를 통해볼 때, 

흔하게 사용된 경험변수들은 학업성취도, 대학진학률, 진학 학과와 전공, 교육

투자 수익률(return to education), 교육과정에서 중도탈락률, 교육포부나 희망

학업수준, 학교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 등이다. 

또 다른 연구주제는 교육불평등을 생성해내는 구체적 요인들에 관한 

것이다. 크게 제도적 요인(사회구조적 요인, 정책적 요인, 학교 간 요인 대 학

교 내 요인)과 개인적 요인(개인적 자원, 개인의 태도 및 심리적 차원)으로 구

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교육자원을 경제적 자원(교육투자총액, 

재정지출), 문화적 자원, 사회적 자원(social capital), 공동체자원 등이 교육불평

등이나 교육의 성과(학업성취나 효율성, 수월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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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불평등의 외부적 효과에 관한 것으로, 흔히 연구된 주

제는 교육불평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간의 관계, 대학교육의 계열별 투자수

익률 분석, 교육투자 결과로서 학력수준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반상진ㆍ임

효진ㆍ조영재ㆍ이진권, 2015) 등과 같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주로 학교제도와 교육불평등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현 시

점에서 교육불평등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양한 시

점과 다양한 지점에서 개별적으로 관련 진행 된 교육불평등 관련 연구들을 통

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교육불평등이 생성되는 원인

과 과정이 다차원적이며 복합적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를 총체적

으로 파악해낼 수 있는 분석모형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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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합적 분석틀

1. 통합적 분석틀의 구성: 이론적 필요성

가. 교육불평등 생성의 이중적 기제: 국가와 시장

본 연구의 통합적 분석모델은 기본적으로 이중적 교육불평등 메카니

즘을 전제로 구성되어있다. 이중적 기제란 시장에서의 생성되는 불평등과 국

가제도에의해서 생성되는 불평등을 말한다. 시장에서의 불평등은 사교육 시장

(shadow education 혹은 private tutoring)이 자유화 담론에 의거하여 시작되어 

공교육과 별개로 형성된 교육시장에 사회계층이 차별적 참여에 의하여 경쟁을 

벌인 결과 증가된 교육불평등이다. 국가제도에 의한 불평등은 공교육제도의 

내부적 변화를 통하여 형성된 불평등이다. 교육불평등의 해소라는 국가의 목

표가 교육제도로 어떻게 투입되며 구체적 정책으로 전환되어 시행되는가에 따

라 교육불평등의 정도와 범위는 다양해질 것이다. 우리 사회에 형성된 이 두 

가지 이중적 불평등 기제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만 최근에 증폭되는 교

육불평등을 이해할 수 있다. 

한사회의 교육공급이 오직 공교육 내에서 제공된다면 교육불평등 생

성기제는 공적 제도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이 사교육

(시장)과 공교육(국가)에 의하여 이중적으로 공급될 경우, 불평등이 생성되는 

기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시장의 자율성이 확장되어가는 사회에서 시장은 교

육소비자의 요구에 반응적이다. 따라서 학부모의 경제적 자원은 한 학생의 교

육수요의 양과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적인 예가 바로 부모의 소

득에 따른 사교육비지출의 추이이다. 다른 한편,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공교육비 대 사교육비의 상대적 비중이다. 

국가와 시장에서 일어나는 교육제도와 교육상품의 분화에 대하여 사

회계급은 차별적으로 대응한다. 한국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이미 최고의 수준

에 달해있다. 이 상황에서 중상층계급의 교육전략은 시장과 국가에 공히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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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중상계급은 양적 포화상태에서 그들의 차별적 지

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질적 차별화를 통하여 그들의 교육적 지위(다시 

말해서 하층계급에게는 입학기회의 차별화라는 교육불평등의 심화)를 유지하

려는 전략을 구사한다. 공교육의 영역에서는 다양화와 선택의 자유라는 교육

권보장의 주장을 개발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길 요구하며 아울러, 시장

에서는 다양화된 입학전형과 학교에서의 평가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사교육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요구하게 된다. 이에 사교육 시장을 새로운 교

육상품을 개발하여 주로 중상계급에게 판매하게 되고 하층계급의 학생들은 또 

다른 차별화의 한기에 노출되게 된다. 

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다르게 국가의 교육정책 그 자체가 교육불평등

을 생성해내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육불평등의 해소가 민주주

의 국가의 주요한 책무이나 모든 행정부가 이 책무의 이행에 충실한 것은 아

니다. 오히려 때에 따라서 국가의 교육정책은 불평등을 양산해내는 결과를 낳

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국가가 모든 계층의 교육요구에 동일하게 반응하거나 

공정하게 반응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검증의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이미 우리사회의 교육정책은 김영삼정

부 이래 다양화를 향한 시장지향적인 많은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해왔다(강태

중, 2015). 평준화라는 표준화된 고교정책을 와해시키고 차별적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상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행해왔다. 평준화정책은 점차 

새로운 교육정책을 통하여 해체되어갔고 고등학교에 관한 교육정책은 분화

(differentiation)의 과정을 겪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교육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국가의 교육정책이 교육불평등의 주요 통로가 되어온 것이다. 

 나. 희소지위획득을 향한 계급경쟁 결과로서의 교육불평등

교육불평등은 교육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 각 계층의 격렬한 

경쟁의 결과이다. 교육의 장은 무수히 많은 세력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

잡한 사회적 장이다. 따라서 각 시기별로, 특히 제도적 전환기에 형성되는 계

급의 이해관계가 고등학교제도와 대학입시에 어떻게 담론화되고, 반영되고, 마

침내 제도화되는 내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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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기존의 특권적 지위집단은 대부분 

붕괴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지난 4-50년간의 경제성장 기간은 사회구조적 관

점에서 들여다 볼 때는 새로운 계급구조의 형성시기이기도 하다. 사회계급구

조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지배블럭(hegemonic bloc, Gramsci, 1992)인 상층계

급,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문성과 충성에 기초하여 봉사하는 중간계급

(service class)2), 그리고 직업지위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된 노동계급 등이 주

요 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정권을 위시한 권위적 발전국가의 주체는 

계급형성의 관점에서 보면, 강력한 정치세력으로서 군부, 군부가 선택한 기업

인 그리고 고위관료 및 정치집단을 핵심으로 한 지배블럭이다. 지배블럭은 생

산체제의 전개과정을 거치며 그들과 연합하여 지배체제를 유지해가는 꼭 필요

한 기능적 봉사계급을 포섭해간다. 생산영역에서의 경영관리집단, 국가영역에

서의 고위관료와 정치인들이다. 시장을 통하여 성장한 재벌이나 기업인들, 과

대성장한 국가의 고위직 관료, 여야당의 정당정치인, 권력화한 언론계, 의사, 

변호사, 교수 및 연구자들과 같은 소수 특권적 전문가집단들이 바로 우리사회

의 지배불럭의 유지와 통제에 기여하는 중간계급으로 이 블록의 영역을 확장

해간다. 국가주도의 생산체제에서 우선 특정한 지역에 기초한 재벌기업과 그 

이후의 거대기업집단(재벌)경제체제의 확장과정에서 생산체제의 핵심적 지위

를 담당하는 지배계급이 형성되어 왔다. 광범위한 대중들은 대체로 노동자의 

신분으로 생산과정에 주로 참여하게 되고 개인적 능력(인적자본)에 따라 적정

한 생산체제의 위치에 배치된다. 농어업종사자와 자영업자는 그 규모와 무관

하게 주변적 계급지위에 속하게 된다.

유한한 삶이라는 인간의 필연적 한계는 1세대에 일어났던 계급경쟁을 

대물림의 전쟁으로 그 성격을 변화하게 된다. 세대 간 지위 이동의 과정에서

의 핵심적 쟁점은 지배집단의 관점에서는 획득한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안정

적으로 대물림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공식적으로 재산의 상속은 법률적 과정

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얼마나 합법적인 것인가에 관

해서는 그 누구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이 과정에

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음습한 과정이 숨어있음을 우리는 목하 진행되는 대통

령탄핵과 구속이라는 미증유의 정치과정을 겪으며 인지할 수 있다. 또 다른 

2) 서비스계급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Goldthorpe(1982)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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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세습의 통상적인 방법은 교육과 훈련을 통한 지위의 유지전략이다. 교육

과정과 절차를 활용하여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안정적인데 그 이유는 

교육제도는 통상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별적 성취를 정당화하는 제도적 장치

라는 신화적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Meyer & Rowan, 1977). 이 사회에서 

높은 교육자격증의 획득은 차별적 보상을 정당화시켜왔다. 

그러나 고학력이 보편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대학졸업자격

증은 차별적 보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한다. 학력획득이 보편화되어감

에 따라 대학졸업증은 더 이상 계급간의 지위경쟁에서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자격증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결과 시장에서의 

일반적 자격증의 가치는 급속하게 저평가(degradation)되기에 이르렀다

(Braverman, 1974). 이제 상층계급과 이에 동조하는 중상계급은 그들이 경제성

장과정에서 필사적으로 획득한 사회적 지위(권력과 자본 및 특권)를 후대에 

안정적으로 물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중상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들이 몸소 획득한 새로운 지위와 자본을 성공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제도는 불충분한 것이다. 학벌자원을 배타적으

로 획득하기 위하여 최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

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시장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강

력한 학벌자본인 최상위권 대학의 자격증의 획득을 배타적으로 보장해주고 정

당화시킬 수 있는 학교제도의 도입이 절실해진 것이다. 외국학교에의 조기입

학이나 MBA자격증을 획득해오는 개별적 방법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었

다. 높은 비용지출에 비하여 그 성과는 미흡하였다. 자녀교육을 위하여 이민행

을 결정하거나 외국학교에 자녀를 조기교육시키는 개인적 선택은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자녀교육을 위하여 부부가 분리되는 수많은 기러기가족

이 양산되었으며 성공의 확률도 낮은 기대를 위하여 이들의 삶은 철저하게 피

폐화되어왔다(이두휴, 2008).

개인적 선택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다른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사교육 시장을 활용하여 반복학습을 시켜 높은 

수능점수를 획득하여 최상위대학에 진학하는 전략이다. 어느 정도 효율적인 

방법이나 이 방법 역시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고비용을 투자한 개인과외와 

같은 극단적 처방의 효과가 비용을 고려할 때 성공률이 기대한 것처럼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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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점이다. 사교육 시장을 이용한 모든 학생의 성적이 기대한 것만큼 올

라갔다는 연구결과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검토에서도 이 점은 확인되었다. 

사교육의 효과는 경향적으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나 사교육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 대하여, 투자에 비례하여 상승하는 것은 아니었다. 학생과 학부모 개인

이 원하는 것은 투자에 따른 학업성취도 상승의 가능성이 아니라 자녀의 성적

이 확실하게 상승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험적 분석

은 확률적 예측과 경향성에 관한 것일 뿐이다. 

투자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자식을 

사교육 시장에 들이밀고 일정한 시간을 기다리면 그 자식의 성적이 기계적으

로 향상될 것이라 확실하게 믿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것은 지극히 

아둔한 기대에 불과하다. 더 나은 선택이 필요하다. 보다 나은 선택은 더 많은 

교육투자의사가 있는 부모들에게 보다 확실하게 최상위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특별한 고등학교를 만들어 여기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것이다. 가장 자본주의

적인 미국사회의 지배계급이 활용해온 사립학교(boarding school)를 한국에도 

허용하여 이 학교출신들이 최상위대학에 다수가 진학하도록 제도적 신호

(signal)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 학교출신들은 매우 우수하니 각 대학은 이 

학생들을 가능한 한 입학시킬 수 있는 ‘자율적’인 입학제도를 만들어 이들

을 선발하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이를 제도적으로 관철하는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나 복잡해진 대입입학전형은 이러

한 신호에 대한 반응의 결과이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의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학력의 

차이는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차이보다는 미미한 것이다. 그 차이는 부모의 소

득에 의하여 보전할 수 있는 정도이다. 최상위대학이나 학과에 입학할 수 있

는 사전포석의 확정이 고학력이 보편화되는 시점에서 그들이 택한 전략이다. 

대학 진학에 유리한 사전포석이 바로 평준화제도 때리기와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에 편승하여 고교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평준화에 대해서는 ‘학력의 

하향평준화’라는 논리를 개발하여 평준화정책의 기반을 해체시키는 것이며,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편승하여서는 시장에 대한 간섭의 배제와 소비자의 선택

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담론을 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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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정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특목고와 자율고의 설립과 변경 그리고 사교

육 시장의 허용은 중단기적으로 이 계급블록이 지속적으로 전문가집단을 동원

하는데 성공한 결과이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이들의 지위승계전략

은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는 앞서 국가정책과 시장의 두 영역에서 

벌어진 교육불평등의 심화였으며 그 혜택의 수혜자는 상층 및 중상층계급집단

이었고 다수의 기층계급은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교육불평등이라는 피해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그들에게 국가는 무엇인가?

2. 통합적 분석틀의 구성: 모형의 확인

가. 교육불평등생성의 다층성

교육불평등은 다층성-다관계성을 지니고 있어 교육불평등의 양태는 

다양하다. 기존의 연구와 조사들은 특정 학령집단이나 정책을 대상으로 불평

등이 발생하는 과정이나 결과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어 왔다. 개별 연구들 나

름의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활용할 수 있었으나 불평등에 관한 총체적 

그림을 그려 내는 데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의 인식에서 출

발하여 본 연구는 먼저 통합적 모델을 개발하고 이 틀에 기초하여 기존의 개

별 연구의 위치를 배치하고 그 연구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하여 연구가 미진한 부분과 부재하는 영역 그리고 과도하게 중복되어있

는 분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불평등에 대한 총합적 연구틀의 모색

이 결코 쉽지 않은 난제임을 인정하면서도 교육불평등 전체에 대한 오감도를 

그려내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한듯하나 과감한 시도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교육제도는 일종의 위계적 다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위층은 순차

적으로 상위층에 속하는 하위체계(nested system)이다. 교육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개인과 제도 사이의 다층적 구조를 전제로 하여 각 층위끼리 

상호작용하는 관계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부모의 사회계급

에 귀속되며, 계급적 관계에 의하여 학교의 선택이 결정되고 특정 학교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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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종사하는 교사와 학교장을 만나게 된다. 이 귀속적 층

위 내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독특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또한 그 학교의 

조직과 문화는 그 학교가 속해있는 지역적 특징(도시여부나 중상층 밀집거주

지역 여부나 학군)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다층적이며 때로는 위계적인 

학생의 위치는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학업적 포부와 무관하게 학업성취도와 

대학진학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간 학계에서는 불평등이 생성되고 확인되는 장으로서 학교교육 혹

은 교육제도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해왔다. 많은 개별적 연구들은 이 불평등에 

관한 단막극적 감동과 날카로운 이미지를 제공해왔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적

지 않은 재원이 투입되어 다수의 경험적 자료수집이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

다. 교육불평등을 이해하고자하는 여러 연구와 조사들은 각각 독자적인 특징

을 가지고 불평등의 다각적 측면의 어느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개별 조사

와 연구들은 교육불평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잘 드러내는 데는 성공하고 있으

나 기존 연구가 교육불평등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자하

는 하는 점은 혹시 우리가 교육불평등에 관한 개별연구를 포괄적 시각에서 배

치 혹은 재배치하여 연구의 상황을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결여하지 않았는가하

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나. 관계성

교육의 제도화의 시기적 변화는 복합적 세력이 협력과 대립을 하는 

장이다. 이러한 복잡한 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

정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단일하게 연결해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설혹 미

시적 현상에 대한 선형관계 혹은 곡선적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내도 그 것들

이 전체적 조망 하에서 특수하게 작동하는 지점과 작용방식을 이해하지 못하

고서는 교육불평등이 야기해내는 사회적 분열효과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전체적 조망 속에서 개별 논의와 연구의 의의를 재해석하고 개별 연구

를 통합적 모델의 해당 부위에 적절히 배치하여 이해할 때, 특정한 사회현상

에 대한 이해는 깊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려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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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일환으로 교육불평등에 작용하는 거시-중범위-미시적 원인들과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해볼 수 있는 통합모델을 개발해보고자(혹은 개발의 필요성의 제

시) 한다.

이 분석 틀에 포함될 주요 구성요소들은 문화—계급구조-시장-제도ㆍ

정책-조직-개인이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관계구조이다. 거

시와 미시 그리고 중범위적인 층위의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층간 결합의 종류

를 열거하고 궁극적으로는 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들의 고안과 그에 기초하여 기존의 경험적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 

이 분석틀을 구성해내는 목적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불평등을 

형성해내는 요소와 메카니즘에 관한 분석틀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

였다.

국가
(교육정책 
재정지원)

시장
(학력가치)

계급구조
(기회구조)

문화
(교육정당화)

학교
(계열,교사,

친구)

가족자본
(경제,사회,

문화)

학생
(학업포부,

학업성취,진학)

거
시
적

중
범
위
적

미
시
적

[그림 1] 교육불평등 생성 메카니즘의 복합적 분석을 위한 통합적 모형 도식

다. 분석 층위와 상호관계

교육불평등과 연관하여 거시-미시의 연계 속에서 구조와 개인,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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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학교조직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강화 혹은 해소되는 불평등의 

양상을 파악하도록 한다. 교육제도는 교육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

적 법령과 조직 및 인적/물적 자원으로 구성된다. 이 제도는 시기에 따른 생산

레짐 혹은 체제의 특성의 조건에서 사회적 수요와 다양한 계급이 교육에 부과

하는 이해관계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입법과 정책의 형태로 변화된다. 산업

화에 필요한 인력의 양산, 국가형성에 따른 관료제의 확장과 이에 대한 인원

의 충원, 평준화제도의 도입, 의무교육의 확대나 사교육의 허용, 고교유형의 

다양화정책, 입학전형의 변화 등이 굵직한 제도변화의 사례들이다. 하나의 교

육제도로서 학교제도는 교육의 목적과 학습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장

(terrain 혹은 field)이자 단계이다. 개별 학생들은 각 교육단계에서의 적응과 

학습 평가를 통하여 다음 단계의 학교제도로 이행한다. 서로 연결된 일련의 

각 급 학교의 묶음이 학교제도를 구성한다. 

학생 개인의 사회적 위치는 한편으로는 구조적으로 결정되나 다른 한

편으로는 개인의 특성 및 사회적 원인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다. 교육불평등

은 바로 구조와 변화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학생은 역으로 개인-가족-학

교-지역-제도-문화라는 층위적이며 복잡한 층간 관계를 가진 구조 속에서 행

위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의 구조적 구속성은 개인의 성향과 삶의 지향 

그리고 교육정책과 사회변화라는 일련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는 요소와 상호

작용을 통하여 변화의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구조로서 교육은 연관된 문화적 

배경, 이데올로기 그리고 교육제도를 들 수 있다. 이 구조는 개별 학생에게 구

조화된 과정에의 순응을 조장하며 이에 따라 학생에게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과정으로부터의 이탈과 대안의 모색을 유도

하는 과정이다. 

교육불평등과 학교교육의 성과와 직결된 연구주제는 여러 학업성취 

변수의 변이 중 학교 간 변이와 학교 내 변이의 상대적 크기를 경험적으로 파

악하는 것이다. 이 주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결과를 학교에 의해 형성되는 정

도와 학교 이전 혹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형성되는 정도를 구분하여 교육불평

등의 연구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부의 학습프로

그램의 분화, 예를 들어, 능력반 학습제도, 우열반, 진학중심의 커리큘럼 vs 일

반 커리큘럼의 유지와 같은 학교 내부의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학업성취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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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률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조건을 고려할 수 있는 

분석모형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림 2] 불평등 생성 층위

이상에서 제기하였듯이 교육불평등은 각 층위별로 독특한 발생 양태

가 확인된다. 각 층위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은 층위적 특징으로 인하여 그 내

부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보다 더 높은 층위의 제도나 구조와의 연관

성 속에서 발생하고 변형되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조와 개인이 상호

작용하는 양상을 아래의 [그림 3]처럼 도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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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능력,노력,포부)

거시적 수준
(제도,계급구조,문화)

중범위적 수준
(학교유형, 

학생조직,교사와 
학생관계)

간파순응과 
저항

제한과 
조정

구조적
장애

계급적이해

계급적이해

[그림 3] 불평등의 거시-중범위-미시간 관계메카니즘

라. 교육불평등의 생성 양식의 변화

교육불평등의 원인과 생성 메카니즘은 다차원적이며 복합적이다. 크게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 그리고 이 양자가 접하는 중범위적 차원들로 구분

할 수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로는 교육이론과 제도 그리고 교육

과 관련된 문화적 요소들이다. 미시적 차원에는 교육 당사자들, 학생, 학부모, 

교사와 교장 및 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사고와 태도 및 행동과 같은 요소가 중

요한 구성요소이다. 그리고 중범위적 차원은 구조와 개인의 직접적 접촉이 발

생하는 지점으로서 특정한 시기에 변화되는 교육정책과 학교라는 사회조직 내

에서 발생하는 제반 과정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학습과 관련하여 학

생들의 배열과 배치, 커리큘럼의 구성, 개별학교의 자율성의 정도, 학교 내 학

습관련 문화와 목표, 교장과 교직원 간의 조직문화와 같은 것이 개별 학생들

의 태도와 활동에 영향을 주는 받는 과정이다.

연구목표와의 연관성 속에서 통합적 분석모형이 필요한 이유를 일련

의 질문의 형태로 정리해볼 수 있다.

○ 시기적으로 교육불평등은 심화되었는가? 이에 대한 경험연구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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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결론은?

○ 심화되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나? 기존의 연구는 이에 대하여 어

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 공교육은 교육불평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제도의 변화는 이 

불평등의 심화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하거나 어떤 촉발적 역할을 해

왔는가?

○ 공교육에 대한 중앙통제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시장화가 동시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시장을 통한 교육공급의 한계는 어느 정

도인가?

○ 국가가 오히려 교육의 시장화와 반복지적 교육정책의 방향 기조를 

유지해온 것이 아닌가?

○ 권위주의적 국가에서 민주화 이후 문민국가로의 이행과정 속에서 교

육정책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 결과적으로 중상계급의 수월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의 채택은 

국가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복지국가

의 성격보다는 자본가와 중간계급을 위한 친자본주의적 국가로서 국

가는 결과적으로 이 계급의 계급지위의 유지 전략을 제공하는 수단

으로 전락되지 않았는가?

○ 하층계급출신의 학생들은 구조화된 불평등을 인지하고 교육포부와 

삶의 꿈을 포기하거나 ‘현실화’하는 불평등의 내면화라는 과정을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삶은 구조적 장애와 개인적 포기라는 

불평등과정을 이중적으로 노정하고 있지 않은가? 

○ 최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정책 역시 신자유주의화

의 경향성이 노골화되어가고 있는 이 지점에서 교육의 공공성(평등한 

기회제공과 결과적 평등의 달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

요하지 않은가?

○ 장기적으로, 교육수요를 시장과 공공부문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상호

경쟁하는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교육을 공공재로 

전환하여 입시경쟁에 매몰되어 교육불평등을 양산해내는 한국교육을 

대수술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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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일련의 질문들은 교육불평등의 생성과 유지의 중첩성과 심화

과정은 문화-국가-시장-계급-학교정책-교사-학생이라는 일련의 수준들 간의 

위계적/관계적이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세분화된 연구주제이다. 

복잡하고 다층적인 요소 수준 간에는 위계적이며 순차적인 강제관계뿐만 아니

라 여러 수준 간 개별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다중적 관계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인식론적 전환에 의한 통합모델의 개발을 통해서 그간 축적된 개별적 

연구결과들을 위치지우고 재해석하는 것이 불평등문제를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포괄적 이해를 지향하되 시간적 제

한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교육불평등을 시장을 통한 불평등과 국가제

도의 변화를 통한 불평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겠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경험

연구를 대상으로 재검토를 하되 특히, 제도적 변화의 산물로서 도입된 특목고

와 자율고와 교육불평등의 관계 및 교육시장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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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교육불평등의 메타분석적 접근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방법은 근자에 비교적 연구방법으로 각광받

고 있는 엄밀한 의미의 통계적 분석으로서 메타분석(Meta-Analysis)은 아니다. 

최근의 메타분석의 동향은 기존의 양적 연구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분석을 

지향하고 있다.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행해진 경험연구들이 통계적 자유도

를 확보할 수 있는 수가 확보될 경우, 이 연구들을 개별 사례로 택해서 동일

한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발견된 효과의 차이가 메타-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 메타분석이다.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 최초 

진행하고자 했던 메타연구는 아직 충분한 경험연구의 수량적 확보가 여의치 

않아 어려운 상황이다. 대안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들 및 연구에 

대한 연구라는 메타분석적 기본 원리를 원용하여 기존의 경험적 연구를 정리

해보도록 할 것이다. 

1. 분석방법으로서 메타분석적 연구

본 연구의 연구내용 중 하나는 1960년대 평준화정책 이후 현재까지 

채택된 정책의 효과를 경험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증등교

육과정에서 채택된 주요 교육정책들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불평등과의 관련

성을 밝히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검토한다. 특히, 학업성취도의 차이로 정의

한 교육불평등을 개인별, 학교 내, 그리고 학교 간 차이의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자 한다. 아울러 그리고 이 차이 정도를 가용한 국제비교연구와의 연관성 속

에서 비교평가해보도록 하겠다.

교육불평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관련 주요 학술지에 교육불평등, 

교육과 직업, 계급(층)과 교육, 학업성취격차, 상급학교 진학(률), 교육과 사회

이동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에 대

하여 연구대상(population), 연구방법(통계방법), 주요 변수, 주요 가설, 발견결

과, 신뢰도 및 분석틀과의 관계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해석해볼 것이다. 주요 

패널자료에 대해서도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장단점을 검토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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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통합적 분석모델은 기본적으로 이중적 교육불평등 메카니

즘을 전제로 구성되어있다. 시장에서의 불평등과 국가제도에서의 불평등이다. 

시장에서의 불평등은 사교육 시장의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교육과 별개

로 팽창된 사교육 시장을 통하여 사회계층이 경쟁을 벌이는 결과 증가된 교육

불평등이다. 국가제도에 의한 불평등은 공교육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형성된 

불평등이다. 이 두 가지 이중적 불평등 기제에 관한 면밀한 분석 분석을 통해

서만 최근에 증폭되는 교육불평등을 이해할 수 있다. 한사회의 교육공급이 오

직 공교육 내에서 제공된다면 교육불평등 생성기제는 이 제도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이 사교육(시장)과 공교육(국가)에 의하여 이중

적으로 공급될 경우, 불평등이 생성되는 기제는 더 복잡해진다. 

거시-구조적 요인
체제적 조건

국가정책
국제적 변화

문화

교육성과
입학, 졸업 

상급학교진학
학업성취

경제적 결과
직업지위

소득
사회이동

가족요인
계급(SES)

구조
자원

학교요인
투입(재정, 
교사교육)
과정, 조직

지역사회요인
구조
자원  

[그림 4] 교육불평등 연구를 위한 통합적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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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4]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성과는 다시 말해, 교육불평등을 지칭하

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변인으로 치환할 수 있다: 학력격차(achievement gap 

in test scores), 교육기회격차, 학력의 차이(educational attainment), 대학입학률

의 차이(enrollment).

2. 분석의 대상으로서 제도의 변화: 표준화와 다양화

학교체제는 제도이다. 즉 학교체제는 “소속된 사회성원의 상호관계 

속에서 오랜 기간 존재해오면서 영향을 미치는 법률, 비공식적 규범 및 관

례”를 반영하는 제도이다(Bowles, 2004).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도변화와 

불평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대상으로 정책적 분화를 표준화((standardization, 

평준화)에서 분화(differentiation, 다양화)로의 변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분

석하고자 한다. 앞선 이론적 논의에서 중상계급은 국가와 시장에 대하여 평균

적인 교육상품이 아닌 분화된 상품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영

삼정부 하에서 채택한 5.31정책은 교육의 표준화정책(평준화정책)을 포기하고 

분화정책(다양화정책)으로 선회하는 시발점이다. 정책의 변화와 그 효과라는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표준화와 세분화정책 

중 어느 정책이 교육평등에 더 기여하는가? 혹은 교육불평등 해소에 더 기여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무수히 다양한 고교정책을 양 정

책으로 축소하여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표준화란 먼저 전국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커리큘럼),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달성해야하는지를 국가가 규정하는 것이다. 표준화의 

정반대는 학교의 자율성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 네덜란드, 영국과 한국처럼 중

앙정부에 의한 표준화된 평가체제의 여부시험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

는 학교예산이나 교사양성과 같은 재정 및 인적자원조달의 역할을 국가가 담

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화를 지향하는 세분화는 학교의 분화(학교의 다양화)

와 학교 내 분화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학교 내 분화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트래킹(tracking) 이나 능력반제(ability group)가 이에 해당한다. 한 사회

에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교유형(school type 혹은 tracking) 및 능력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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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lity grouping)으로의 분화정도와 표준화정도는 교육불평등, 특히 학업성취

도의 분포와 교육기회의 차이, 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연구자들 사이에

서는 학교유형별 차이는 학교 간 차이(학교 간 분화)를, 능력반 수업 등은 학

교 내 차이(내부적 분화)를 생성해내는 기준으로 구분하여 사용되어 왔다. 미

국에서는 통상 트래킹을 중심으로 불평등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 이유는 트

래킹은 전국적으로 대체로 유사한 방식으로 채택되어 적용되어온 반면, 학교

별 능력반 수업은 광범위하게 채택되지도 않았으며 학교별로 그 내부적 다양

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Gamoran & Berends, 1987; Gamoran & 

Mare, 1989; Lucas, 1999; 2001; Oakes, 2005).

반 더 베르포스트 등(Van de Werfhorst et al., 2010)은 현대 서구사회

에서 학교제도가 담당해야할 주요한 기능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였

다.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능력과 관심에 따른 효율적인 학생선발, 노동시장

에 적합한 기술제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시민의 자질함양이다. 그들

은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을 검토한 후, 이 네 가지 과

제 목표의 달성과 제도적 특성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아래에 제시된 표

로 요약하였다. 국제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관련 자료로는 PISA(the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와 PIRLS(the 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 그리고 TIMSS(the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 -tics and Science Study)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주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수집된 교육관련 자료는 학업성취도의 변이를 

국제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표 1> 학교제도의 유형과 교육의 핵심적 과제 수행 간의 관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교육제도/역할 교육평등신장 효율적 선별 취업준비 민주시민육성

분화형제도 ­ - ± ?

표(평)준화형제도 + + + ?

+ 과제 달성에 기여한다는 경험적 증거
- 과제 달성에 장애가 된다는 경험적 증거
± 과제달성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한 증거
? 제도와 과제에 관한 연관성 연구가 아직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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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더 배르포스트 등(2010)이 내린 결론은 본 연구와 관련해서 매우 

흥미롭다. 여타의 과제와의 관련성도 흥미로우나 불평등과 관련하여 보다 집

중적으로 논의해보고 추후에 위 표의 의미를 논의해보겠다. 그들이 내린 결론

은 표준화형 고교제도가 교육평등과제에 분명하게 기여하는 반면 분화형 고교

제도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화형제도가 학생의 선별에도 

적절치 않은 제도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얼마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들이 요약적으로 제시한 표는 한국의 고교

제도의 변천과 이에 따른 교육불평등의 추이를 논함에 있어 중요한 준거점을 

제시하는 연구결과라 판단된다. 그들의 결론과 궤를 같이 하는 연구도 발견된

다. 유럽국가의 중등학교의 제도분화에 대한 검토에서 듄(Dunne, 2010)은 아일

랜드의 학교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출신의 학생들이 고소득층학생보다 학교 

분화에 의해 악영향(더 낮은 학업성취도)을 더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른 

연령 때 분화된 수업 경험은(우열반, 능력반, 혹은 진학반과 취업반 등으로 구

분), 분화되지 않은 수업을 받은 학생들에 비하여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수업의 학교 간, 학교 내 분화가 상층출신학생들의 성적 상승에 가

장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계층별 학업성취도의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효

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불평등의 문제에 보

다 집중해서 반 더 베르포스트 등(2010)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틀을 구

성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표적 표준화제도는 평준화정책이다. 1974학년도에 서울과 부

산에 적용되기 시작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70년대를 관통하며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 적용되어 갔다. 이 정책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옮겨간 취학률 

증가로 빚어진 것이었으며, 그 연장에서 고등학교 단계의 취학률 증가를 가져

왔다. 이 정책의 과정에서 고등학교 단계의 취학률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

했는데, 1970년 28.1%였던 취학률이 1980년에 63.5%로 상승했다. 고등학교 교

육이 대중화되었고, 고등학교 교육 문제는 국민 다수의 이해가 걸린 주요 정

책 사안이 되어갔다. 1979년에는 대전, 전주, 마산, 수원, 청주, 춘천, 제주 등 

주로 도청 소재지 중심의 7개 도시가 적용지역에 포함되고, 1980년에는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 등 8개 도시가 포함되었으며,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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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창원이 마산으로부터 독립됨에 따라 총 21개 도시까지 확대되었다. (서용

희ㆍ주철안, 2009).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의 계층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취학률을 높임으로써 고등학교 취학 자체로 향유할 수 있었던 문화적 지위를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교별 경쟁 전형 방식을 폐기하고 추첨 배정 방식

을 채택함으로써 학교 간 서열도 약화시켰다. 그리고 학교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무선 배정의 ‘평준화’방식은 학생이 고등학교에 거는 기대와 배정된 

학교가 실지로 제공하는 기회 사이에 간극이 생겨날 가능성을 야기했고, 주어

지는 고등학교 교육 기회에 대해 적지 않은 학생들이 불복할 여지를 낳았다. 

이런 간극과 불복은 물론 사회 계층의 아래에서보다 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컸다. ‘좋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던 기회를 ‘평준화’정책이 앗아갔다고 

불평할 가능성은 상류계층의 경우에 더 컸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1981년 

대한사립중고교장회 역시 사학의 자율성과 육성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동 정책

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였다. 결국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기회를 

둘러싼 계층 간 이해 충돌의 상황을 일찍이 잉태하고 있었다(강태중, 2015). 

평준화를 둘러싼 논쟁은 ‘공교육부실화 담론’으로 연결되어 고등학

교의 선택권과 다양성의 주장으로 연결된다. 공교육 부실화 담론은 서울대 등 

명문대 입학에 있어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는 학부모의 믿음을 

근거로 하여 공교육체제를 바꾸려는 보수언론의 담론이기도하다. 이들은 일반 

학교의 학력 제고 능력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국제중학교와 자립형 자율형 사

립 고등학교를 확대하고,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며, 입시와 관련된 학교의 조치

를 자율화 하려는 일련의 개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시도 자체가 공교육의 

사회통합 기능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서열화하여 사교육을 부추기

며 교육을 통한 계급불평등 재생산구조를 더욱 확고하게 고착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김천기, 2009). 그러나 공교육부실화담론은 이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보인 적이 없으며, 계급 간 학력 격차를 없애기 보다

는 이를 수월성 교육으로 정당화하고 있을 뿐이다(박세일, 우천식, 2002; 윤정

일 외, 2002). 이 담론에서는 계급 간 학력 격차 문제가 수월성교육과 평등교

육의 대립구도로 환원되어버리면서 계급 간 불평등에 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

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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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로 인한 공교육부실화담론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2001년 성기선 교수와 중앙대 강태중 교수는 고교 1학년부터 3학

년까지 3년 동안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종단적 연구(성기선ㆍ강태중, 2001)

평준화 제도가 학생의 성적을 하향 평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3점 가량 높이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1995년의 김영

철(1995)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성기선(2002)의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유

사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2002년 중소도시 중 평준화/비평준화 지역을 구분

하여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 당시의 학업성취도 수준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

구 결과, 최상위층인 상위 5%의 집단은 두 지역 간의 차이가 없으며, 상위 

5-19% 집단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이 평준화 지역보다 평균 2점 정도 높으나, 

20% 이하의 집단에서는 대체로 평준화가 비평준화 지역보다 성적 향상 정도

가 높은 것을 발견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평준화 정책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되었다는 주장은 경험적 결과와 다르다. 그

는 학력저하의 주범이 평준화라는 비판도식에 근거하여 또 다시 경쟁선발 방

식을 채택한다면,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 도입으로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긍

정적 효과를 내팽개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교육 부실의 원인을 평준화에 찾는 논거의 부당성은 국제연구를 통

해서도 확인된다.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를 보더라도 미국은 한

국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2006년 PISA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읽기 1위, 수학 1-2위, 과학 5-9위라는 높은 성취수준을 보여준다. 여기에 대

해 보수담론은 높은 학업성취의 원인을 사교육에서 찾고 있다. 사교육의 효과

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학력수준이 높으면 그 공을 사교육으로 돌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공교육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특히 평준화제도의 탓으로 돌리면서 

공교육부실 담론이 재생산 되고 있다. 또한 학교 수업능력이 학원에 비해 떨

어진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2007년 국제교육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중학생

들이 수학ㆍ과학과목 성적에서는 상위권이지만, 공부에 대한 관심, 즐거움, 자

신감에서는 국제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시장만능주의자들은 성적공개를 하면 학교 간 경쟁이 될 것이고, 이는 

곧 성적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시험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객

관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단위 학교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단위학교



- 41 -

의 대응을 통하여 교육력이 향상되면 학교 간 격차는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양정호, 2004). 이러한 담론의 이면에는 학교 간 격차를 구실삼아 

평준화를 무력화하고,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려는 의도가 있다. 학교 간 격차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학력격차가 표출되는 지점이 주로 계급과 지역이며 

이것이 학교의 유형화의 결과라는 점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서울시의 학군 간 

격차만 보더라도 그것은 단위학교의 효과라기보다는 학군의 복합적인 효과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부유층지역의 우수한 교육여건과 학생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등이 학군 격차를 만드는 주요요소이다(김천기, 2009).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 수준별 교육과정이 학교 내 분화의 예

이다. 이 정책은 한국사회의 맥락에서는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로서 작동

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불평등한 결과를 가

져오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수준별 교육과정이 

모든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김천기, 2001). 수준별 교육과정은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개인차 개

념은 시험 성적에 따른 우열을 전제로 한다. 즉 수준별 교육과정은 정확한 용

어가 아니며 개혁을 미화하는 용어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그 성격상 ‘능력

별 집단편성’을 제도화한 차등적 교육과정(differentiated curriculum)이다. 

앞서 평준화제도에 대한 비판과 그 한계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김영

삼정부 이후 평준화를 와해시켜가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한국의 고등

학교 제도의 변천이 교육불평등의 주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 것인가를 분석

하기 위해서 우리 팀은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만들어 표로 정리하였다. 아래

의 표를 활용하여 각 칸에 그간의 연구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채울 수 있을 때 

비로소 고등학교 제도변화와 교육불평등의 관계를 경험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본 과제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에서의 선택의 다양성과 공급의 

자율성의 논리에 의거하여 도입된 특목고제와 자율형고등학교(사립과 공립 공

히)로의 학교유형의 분화와 능력반제도와 같은 학교 내부의 분화 과정이 교육

기회와 과정 및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집중하고자 한다. 나머지 빈 

칸을 채우는 문제는 이번 과제에서 다루지 못한 제한점이 되며 후속연구로 필

요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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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등학교 교육제도와 교육 불평등 간의 관계분석을 위한 모델(표)

교육제도(정책) 학교성적 수능성적 대학입학 학교적응 졸업률 취업률

표준화(평준화) √

분화

능력반제도

계열화

특목고제 √ √

자율형고등학교 √ √

수시제도의 확대

입학사정관제 √(일부)

내신성적(종평)

예상되는 관계유형: +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 양방향적 영향, ? 불분명
√ 현 연구과제에 포함

학교 간 그리고 학교 내 차이를 분석한 경험연구들에 관한 검토를 위

하여 아래와 같은 표를 작성해가면서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해석하도

록 하겠다.

<표 3> 학교유형과 학력격차 간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적 연구를 위한 기준(학교 간)

연구 연도 이용자료 사례수
주요독립

변수
종속변수 관계결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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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교유형과 학력격차 간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적 연구를 위한 기준(학교 내)

연구 연도 이용자료 사례수
주요독립

변수
종속변수 관계결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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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등학교 정책과 교육불평등

1. 분석대상으로서 기존 연구: 분석 자료의 추출

교육불평등을 지표화할 수 있는 도구적 개념들로는 교육불평등, 교육

격차, 계층별 학업성취도의 차이 등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교육불평등’의 주제로 OO대학의 국내저널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본 결

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검색되었다. 먼저 검색엔진별로는 DBPIA (180), 

eArticle (148), 한국학술정보(KISS) (302), 교보문고스콜라 (192), 기초학문자료

센터(KRM) (8), 뉴논문 (6)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중 DBPIA검색엔진에서는 

총 180건의 자료가 검색되었다. 다른 대학학술정보관에서 한국학술정보(KI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동일한 주제로 검색하였을 경우에도 180건이 확인되어 

이를 중심으로 대상 자료를 검토하였다. 

연도별로 볼 때, 논문명과 키워드를 대상으로‘한국의 교육불평등’에 

대한 연구자료(논문, 보고서, 학술대회발표집 등)는 2007년 후 점차 증가하여 

2011년부터 3년간 정점에 이른 후 점차 연구관심이 식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1989년도부터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2016년 (13), 2015년 (12), 2014년 

(6), 2013년 (16), 2012년 (24), 2011년 (26), 2010년 (9), 2009년 (11), 2008년 

(11), 2007년 (11), 2006년 (4), 2005년 (7), 2004년 (5), 2003년 (1), 2002년 (7), 

2001년 (5), 2000년 (4), 1999년 (1), 1998년 (1), 1995년 (1), 1994년 (1), 1991년 

(2), 1989년 (2)건으로 분포하고 있다. 학술지별로 구분하면 한국사회학 (18), 

교육사회학(14), 경제와사회 (7), 보건사회연구 (7), 한국사회정책 (6), 한국인구

학 (6),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5), 한국행정학보 (4), [KEDI] 한국교

육 (3), 교육비평 (3)건 순으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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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국의 교육불평등’에 대한 연구자료수(1989-2016, DBPIA 기준)

추후분석은 아래의 각 주제별로 위의 자료를 개별적으로 구분한 후에 

이 자료들을 심층적으로 내용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2. 고등학교정책의 변화와 교육불평등

위에서 정리한 자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먼저 1) 교육정책과 불평등, 2) 시장에서의 불평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본 장에서는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정책의 변화와 불평등 그리고 다음 장에서

는 사교육 시장과 교육불평등을 각각 검토할 것이다. 교육정책에 의한 불평등

과 연관된 주제로서 ① 개인과 가족의 환경과 불평등, ② 학교 간 불평등, ③ 

학교 내 불평등 순으로 살펴보겠다. 

학업성취도의 차이로 측정되는 교육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학업성취도

분산의 분할을 통하여 시작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의 변량은 학교 간 차이와 

학교 내 차이의 몫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콜만보고서에 의하면, 

학업성취도 변량(variance)의 80%는 개인과 학교 내부에 있고, 단 20%만이 학

교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된다고 보고하였다(Coleman, 1966). 학업성취도 변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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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개인이나 학교 내부의 학습과정에 의하여 생성되고 있다. 이 결과를 

다르게 해석해보면 이 연구가 진행될 당시 미국의 중등학교에 대한 물질적 지

원은 학교별로 크게 차이가 없고 대체로 학습과정이 일정한 정도의 표준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시의 주요 학교조직 방식이 종합형 

공립학교(comprehensive public school)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결과가 수

용될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가. 국가, 시장 그리고 교육정책

앞서 우리는 교육불평등은 국가와 시장의 영역에서 생성되는 이중적 

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는 한 사회의 발전과정

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된다. 이 상이한 구성관계 속에서 교육불평등의 범위와 

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교육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보다 국가-시장-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구조적-개인적 결합양식을 보다 정

교화할 필요가 있다.

시기별 중등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불평등의 양태를 분석하기 위해

서 먼저 거시적 수준에서 시기에 따른 생산체제의 변화와 이 변화를 제도적으

로 보완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변화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시

기별 생산체제를 산업화단계로 파악하고 각 체제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를 

검토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팽창과정, 국가의 시장과 계급에 대한 자율성

의 정도, 국가와 계급연합의 양상, 내부교육시장과 외부교육시장의 개방성의 

문제, 시장에서의 학력가치의 변화와 이에 따른 계급별 경쟁전략의 변화와 같

은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사회적 지위의 유지는 자본, 학력자본, 사회

자본의 결합을 통해 가능해진 복잡화와 정교화 된 지배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기적 변화 속에서 교육불평등은 다중적으로 구조화되어왔다. 

교육불평등은 신자유주의적 시장화, 국가의 시장지향적 교육정책기조의 유지, 

계급구조의 공고화(사회이동의 급격한 감소와 지배계급 내부의 응결과 하층계

급의 광범위화), 학교 간 분화의 심화와 이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의 증가, 

학교 내부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형성의 계급라인과의 일치화, 하층출신 

학생의 학업포부의 위축 등과 같은 일련의 복합과정 속에서 중첩적으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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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왔다. 요약하자면 과거 60여 년 간 교육은 급속하게 팽창해왔고, 일시적

인 계급이동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시점도 있었으나 근자에 이르러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은 심각하게 폐색되어 현재는 계급에 따른 교육불평등이 매우 

심화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한 사회의 교육제도는 그 사회의 경제체제와 정치체제, 사회구조 및 

문화체제의 결과물이다. 교육제도는 항시적으로 단일한 양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름의 자율성을 가졌다하더라도 외부적 요

인에 의하여 내적 구조와 원칙 및 관행을 수정하도록 강요된다. 일정한 교육

제도의 자체적 유제와 함께 교육제도 외부로부터의 많은 변화의 압력에 노출

된다. 이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들은 교육체계 내부 담론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양 요인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서는 경제체제(국내외적), 민주주의체제와 담론, 그리고 사회구조를 

반영하는 계급집단에 의한 교육에의 요구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불평등의 

주제를 다룸에 있어 경제의 단계-국가의 성격(권위적/민주적, 자율성/의존성)-

시장의 확대와 개방-교육에 대한 계급별 상이한 요구-시장에서의 교육자격증 

가치의 변화-유동화하는 계급구조와 이에 대한 계급별 적응방식(주로 중상층 

계급의 지위유지전략화)의 변화와 요구 자본에 의해 요구되는 노동력의 조건 

등이 바로 그 요인들이다. 본 연구에서 이 요인들에 의한 정교한 모델의 세부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불평등의 변화양상을 다

음과 같은 개략적인 묘사로 대신하고자 한다. 

생산체제의 다양성은 자유 시장경제-조정된 시장경제(Hall & Soskice, 

2001), 발전국가-규제국가(Johnson, 1982), 시장주도의 경제-국가주도의 경제-

조합주의 경제(Wilson, 2003) 등으로 범주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

를 산업화초기의 발전국가, 산업화심화기의 규제국가 그리고 산업화후기를 신

자유주의적 국가라는 결합적 관계로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사회를 다음

과 같은 시기로 구분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많은 논의 가능성과 비판가능성

을 인정하면서 본고에서는 과감하게 간략화 하도록 하겠다. 장황한 논의보다

는 교육불평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관계를 위주로 묘사하도록 

한다. 이 논의는 일반이론이라기보다는 한국의 경험에 기초한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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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화초기

박정희정부 하, 특히 1970년대 한국의 발전국가는 경제적 발전주의와 

정치적 권위주의가 결합된 ‘권위주의적 발전국가(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이다. 한상진(1988)은 이 시기의 결합양식을 관료적 권위주의(bureaucra 

-tic authoritarianism)라고도 칭하고 있다. 정치적 권위주의는 정책형성체계와 

정책형성과정에서 폐쇄적이고 배제적 성격을 보인다. 노동과 자본으로부터 상

대적 자율성을 가진 국가는 경제성장의 목적 하에 사회와 교육제도를 배열한

다. 이 시기 교육의 목표는 형식적 목적과 별개로 권위주의적 개발 국가의 경

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안정된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초중등학

교는 단기간에 급속하게 팽창하였으며 학교는 도시와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건

설된 수많은 공장과 일터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중앙정부에 의해 계획된 교과

내용과 학제를 중심으로 대량의 단순노동력 필요로 하였고 평준화정책을 중심

으로 더 높은 학력을 통하여 사회이동이 가능하다는 신화가 확산되었다. 학력

자본은 세대 간 상향이동의 수단이 되어갔으며 고학력자는 엄혹한 저임금노동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학력에 비하여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국가주도적 경제발전기의 교육의 목표는 형식적 목표와 다르게 대량

생산체계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표준화된 노동력의 생산에 있다. 경제발전

과 ‘잘살아보세’의 모토를 생산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성실하

고 근면하며 지시를 잘 이행하는 표준화된 노동력의 대량생산을 학교가 담당

한다. 이 시기의 교육정책의 주요 주체는 국가이다. 국가는 자본가와 노동자 

혹은 중간계급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Deyo, 1987; Haggard, 1990).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에 기반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산업전략에 조응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시행하였다(Evans, 1995). 교육

은 국가의 이러한 요구, 즉 경제개발계획에 의거 대량생산체제라는 구조 속에

서 정교하게 설정된 산업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고 손쉽게 통제 가능한 순응적 

노동력을 광범위하게 생산해내는 것이 공교육의 주요 기능이다.

이 시기의 중등교육의 핵심은 광범위한 표준화된 소양을 갖춘 노동력

의 공급이고 이에 따라 연쇄적으로 교육팽창이 시작된다. 국가주도적인 교육

정책은 본질적으로 표준화, 규율화, 관료제적인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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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교육정책은 숙련된 인적자원의 

공급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발전 및 민주국가 형성에 기여해왔다(주철안, 

2016). 이 시기 점진적인 교육팽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등학교로의 취학률

은 낮았다. 또한 대학교육은 소수의 실력을 갖춘 학생들의 선발과정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소수의 엘리트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던 상태이다. 국가에 의

해 주도된 표준화된 교육정책(standardization)과 일정한 정도의 교육평등화가 

유지되었다. 비록 학자들의 논의에서는 미국식의 ‘종합학교체제(comprehen- 

sive school system)을 모델을 지향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1970년대 들어 직업

학교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로 분화되었

다(당시의 다양화된 고등학교와 실업학교의 종류에 관한 간략한 논의는 강태

중, 2015 참조). 

먼저 교육 보편화와 고등교육 확대의 과정의 변화이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된 이래 정규교육은 일반국민에게 급

속히 확대되어 초등학교 취학률은 1945년 48.0%에서 1950년 81.8%로 상승하였

고, 중학교 진학률은 1950년 26.1%에서 1955년 47.1%로 상승하였다. 1960년대

와 1970년대는 중ㆍ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우선 1968년 7월 15

일 중학교 평준화 정책이, 그리고 1973년 6월 28일 고등학교평준화 정책을 발

표되었다. 중ㆍ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상층을 중심으

로 불만족한 공교육으로 인해 과외수업이 증가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

다는 부정적 평가도 또한 대두되었다.

2) 산업화심화기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경제성장의 과정을 거치며 한국의 생산체

제는 국가와 시장 간의 새로운 결합양식의 필요성이 내외부적으로 요구되게 

되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에서 발전국가의 성격은 변화한다. 이시기에는 권

위주의적 관료국가의 자율성이 상당히 약화되어 규제국가로 성격이 변화해갔

다(윤홍근, 2013). 발전국가의 규제국가로의 변화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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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차원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촉진자로서의 역할에 주력하느냐 

아니면 앞선 시기의 국가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추격모형적 경제발전’모델

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전략은 이 시기에 이르면 더 이상 효과적이지도 않고 

그 정당성도 급속하게 약화된다. 중화학공업에 기초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결과 우리의 생산체제는 내외부적 조정의 압력에 봉착한다. 외부적으로는 중

진국으로 성장한 국가의 위상에 상당하는 상호주의의 교역원리에 상응하는 경

제행위자로서의 책무가 더 강하게 주어졌다. 각 종 국제기구에의 가입을 통하

여 국제시장질서에 더 깊숙이 진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조정의 압력이다. 

내부적으로는 경제성장의 과실의 분배욕구가 팽창되었고, 1987년의 민주화는 

다양한 사회세력의 이해관계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체제로의 전환

을 요구받게 되었다. 과거의 국가적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시장의 주

도자로서 성장한 대기업의 자율화를 위한 압력과 민주화에 의한 시민사회의 

압력은 국가의 역할 변화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강력한 국가(과도

성장국가)가 시장과 사회에 절대적 권위를 가지는 감독관보다는 규제메카니즘

을 활용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조정자서의 역할의 변화가 발생한다. 윤홍근

(2013)은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 의해 추진된 ‘안정화 시책’이 한국 발전

국가 모델의 중대 전환점이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것이 아

니라 경제관료 조직 내부로부터 비롯된 ‘내생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설명하

기도 한다. 

1981년에는 졸업정원제의 실시와 1995년 5ㆍ31 교육개혁을 통한 대학

설립자율화와 정원자율화의 결과로 고등교육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산업에

서의 다양한 인력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중상층의 고학

력전략에 대한 중하층의 모방적 선택에 의한 고학력을 향한 돌진의 결과이기

도 하다. 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1980년 27.2%에서 

1985년 36.4%, 2000년 68.0%, 2006년 82.1%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단기간 내에 고등교육자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나라가 되

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성취자 비율은 1979-79년과 1995-1999년 사이에 

32.8%p 증가로, 2위(아일랜드)와의 차이가 13.7%p나 난다. 우리나라와 1인당 

GDP가 비슷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물론이고, 두 배 이상 높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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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스위스, 덴마크보다도 청년층 고학력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6] 시기별 대학 진학률 추이(1990-2011)

직업의 확대와 양질의 노동력의 필요성과 대중교육의 확대에도 불구

하고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교육자격증의 가치는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  중화

학공업중심의 개발국가전략에도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자본과 노동계급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유지되었던 국가의 자율성이 점차 약화되어갔다. 산업의 

성격이 변화해감에 따라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양질의 고학력자의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학교육이 점차 팽창해간다. 대졸자들의 일정한 학력프리미

엄이 존재하며 이들은 학력을 통한 가까운 계급으로의 사회이동이 점차 어려

워져 갔다. 대졸자와 비대졸자 간의 임금격차는 존재하며 비록 교육팽창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학력취득의 차이는 점차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이미 대학교 자격증의 지위상승에 미치는 효과가 약화되

어가고 있었다. 설동훈(1994)은 1989년 당시 교육이 개인의 지위획득에 미치는 

효과는 1978년에 비해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교육이 지위획득

에 미친 효과는 1978년 당시는 70%를 상회하였으나 1989년에는 50% 정도로 

축소되었고, 여성의 경우는 28.5%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것은 80년대 후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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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한국사회가 본격적인 자본주의적 계급분화가 발생하고 단순한 고학력에 의

한 상향적 사회이동에도 한계가 오고 있음을 이 연구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즉 우리사회에서는 이제 단순히 대학학력이 더 이상 사회이동의 보증수표

가 아니며 고학력의 취득도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질적 분화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학력의 가치가 재편되는 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학력보다는 

재산의 소유가 사회적 지위의 획득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자본주

의적 계급사회로의 진입이 분명하게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다. 

3) 산업화 이후기

생산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많은 연구들은 한국사회의 변화의 원인

을 ‘발전국가의 성공의 위기’와 ‘글로벌 외압’으로 설명한다. ‘성공의 

위기’론은 발전국가의 성공의 결과로 정부와 자본(기업)의 역학관계가 바뀌

면서 자본의 힘에 밀려 -기업의 요구로- 시장자유화가 추진되고, 그 결과 시

장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재계의 

힘이 커지고, 민주화의 요구로 국가자율성이 침해되면서 발전국가의 위기가 

시작되고, 발전국가 모델의 변화가 시작되었다(양재진, 2005: 4-5). 앞서 발전

국가의 위기 속에서 안정화를 지향하는 규제국가의 대두를 살펴보았다. 또 다

른 변화는 ‘글로벌 외압’론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시장 

규칙의 조화를 추구하는 초국가기구로부터의 외압에 의해 발전국가체제가 변

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이후 경제적 위기의 해

법으로 선택된 IMF 구제금융의 ‘협상조건’(conditionality)에 의해 불가피하게 

신자유주의적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발전국가를 지탱해 주

던 정책적, 제도적 장치들이 해체되면서 규제국가로의 이행이 시작되었다는 

설명이다(Shin & Chang, 2003).

이러한 생산체제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의 교육자격증의 변화를 가져

왔다. 고등교육 확대의 부수효과(side effect)가 나타나는데 대학교육의 임금프

리미엄이 하락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노동가치의 하락과 궤를 같이하는 현상

이다. 대학 졸업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상대적인 프리미엄이 

저하하고, 고용 불일치 문제가 대두되었다. 학력별 임금격차는 40대>50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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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20대 순으로 학력별 임금격차가 젊은 세대로 올수록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

며, 1980년대 고졸자 임금수준이 대졸자의 40% 정도였던데 비해, 1990년대 후

반에는 50% 후반정도까지 높아졌다(남춘호, 2004: 83). 또한, 청년 일자리 총수

는 1996년 542만개에서 2003년 461만개로 7년 사이 81만여 개가 감소하였으

며, 소위 ‘괜찮은 일자리’는 1996년 154만개에서 2004년 131만개로 23만여 

개가 감소하였다(정인수ㆍ김기민, 2005).

고학력의 대중화로 대졸자격증의 시장가치의 급락한다. 새로운 계층경

쟁의 양상이 나타나고. 국가의 성격과 교육정책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자본

주의의 특징이 부각되었다. 민주화와 시장화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확대

된 상황에서 문민화된 국가의 자율성이 약화되어갔다. 시장중심의 논리가 교

육부문에 유입되고 중상층의 교육에 있어 다양한 선택의 보장과 차별적 교육

기회의 제공에 대한 요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평준화정책의 기저가 점차 

와해되어가고 자율성, 선택의 자유, 수월성, 다양성 논리가 강조된다(강태

중,2015). 교육팽창이 상급학교로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급별 학력취득

의 차이가 매우 줄어들게 되어든다. 계급 간 지위경쟁의 양상이 달라져 단순

한 대졸 자격증의 노동시장에서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이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상층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학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된다. 학력

자원뿐만 아니라 이 자격증을 시장에서 유용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격

증의 질적 차이(외국대학출신, MBA) 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시장가치로 전환시

키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여분의 기회구조와의 결합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것이 바로 사회자본이다. 이미 대학교육이 보편화되어 대학졸업증이 계급적 

지위를 무난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보장적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닌 상태가 되

었다. 계급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자본인 대졸자격증에 더해 

계급 간에 차별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자본과의 결합이 긴요하게 되었다. 결과

적으로, 가족의 자본과 사회자본 그리고 학벌이 생성해내는 사회연줄망이 결

합될 경우만 학력자본은 과거의 위용을 갖게 되었다(윤양배 외, 2008). 노동시

장에서의 경력직 선호경향은 강화되어 노동시장에서의 신참자의 입직은 점차 

어려워졌다. 

위에서 요약적으로 생산체제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상황을 살펴보

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 시기의 교육상황은 직업교육과 대학진학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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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고교 계열 분리의 강화, 고등교육의 확대 및 서열체제 강화, 후기중등

교육의 세분화와 실질적인 고교 평준화의 해체, 조기 유학 및 해외유학 기회

의 확대의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에는 교육을 통해 계급 재생산 및 상

승 이동은 부모의 강력한 지원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교육 제도 및 

정책의 활용이 가능한 특정 계급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교육체계변화에 따

른 선택지의 변화는 개인들이 놓인 사회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기 때문이다. 

즉 교육제도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계급적 구조에 상이하게 위치한 행위

자의 동원 가능한 자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대응방식의 선택의 결과가 교

육 불평등으로 귀결된다.

앞서 구성한 통합적 모형에 의거하여 아래의의 표는 시기별 생산체제

와 교육과의 관계를 요약하였다. 이 표에서 제시된 모형에 기초하여 이후 각 

정부에 의하여 중점적으로 시행한 교육정책을 정리하고 그 정책이 교육불평등

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 표를 통하여 각 시기별 고등학

교에 대한 정책의 성격을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시기별 

국가와 시장의 결합양상에 따라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이해할 수 있는

데 크게 본다면 표준화(평준화)에서 다양화(세분화)로의 변화의 추세가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교육불평등 생성 양식의 변화와 각 시기적 불평등의 특징

시기/기준 산업화초기 산업화심화기 산업화후기

시기 1960-70년대 1980-1997 1997년 -현재

국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규제국가 신자유주의적 국가

국가의 자율성 높은 자율성 제한적 자율성 자율성 약화

정책통제력 강함, 효과적 주도적이나 약화
규제만 남고 
친자본적 

시장의 자율성 약함 강해짐 주도적

계급관계
계급이해관계 미분화, 

제한적
계급관계의 분화, 

경쟁적
특정계급의 주도화

교육목표 중등교육의 확대
고등교육의 확충과 
초중등교육여건 개선

교육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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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기에 대한 명칭은 잠정적.

나. 교육정책의 변화

교육제도의 변화는 정책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다. 정책은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Ball, 2012: 3)하는 일이다. 가치는 그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부유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과 관련한 가치를 논할 때 누

구의 가치는 반영되고 누구의 것은 반영되지 않으며 정당화되지 않는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여야 한다(Kogan, 1975).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개념에는 정책형성에 있어 통제와 권력이라는 핵심적 요소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정책이 이상적 사회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듯이, 교육정책은 이상적 교

육이 무엇인가라는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 이상적 교육의 이미지는 시기

에 따라 요동하고 있다. 정책이란 그 시대의 주요 이해관계와 사회갈등과 지

배와 정당화라는 문제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시기적으로 성격을 달리하

는 교육정책 또한 그 시대의 사회적 요구와 이해관계 그리고 사회계급과 같은 

주요 집단의 요구를 반영하게 된다. 

정책의 선택과 집행은 단순히 특정한 계급(주로 중간계급) 이해관계를 

교육정책의 
성격

평등주의적 평등주의 내 분화
선택성과 수월성, 
차별적, 위계화

학교의 분화 기본분화 내 획일성 획일성 균열 다양화

사교육의 영향 제한적 사교육 사교육 시장의 팽창
사교육의존 심화와 
계급적 차별성

교육팽창
팽창의 시작, 선택적 
소수의 대학입학

대중화
대중교육 내 차별적 

분화

대학교육의 
가치

높은 보상성 보상성의 약화경향
보상력 급락
차별적 보상

대학교육의 
성격

엘리트교육 선발적, 차별화
대중교육이후의 

변화지향

교육포부 ‘개천에서 용나기’
대학진학을 통한 

화이트칼라직업 획득

‘금수저 대 
흙수저’론 속의 
좌절, 꿈의 상실

불평등 수준 상대적으로 평등 불평등의 확산 강한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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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보다는 복잡다단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의 복합성(지

배적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잔여적이거나 최근에 대두되는 이데올로기를 모

두 포함하는)에 반응하는 것이다(Shapiro, 1980). 자본가계급의 이해뿐만 아니

라 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의 다양한 사회계급의 이해가 반영되기도 하며 또한 

전문가 집단 및 교사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기도 한다. 카노이와 레빈(Carnoy & 

Levin, 1985)은 미국 교육의 전개과정의 분석에서 사회현실을 개선하려는 사회

운동세력의 요구가 교육정책에 강한 영향을 주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육재정의 위기 시에 일련의 탈중심적 교육변혁을 방식으로서 교사권한강화

시스템은 교육전문가들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도입되기도 한다(Park, B. J., 

1998). 민주화과정에서 세력화한 교사들의 주장이 학교의 운영과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성열, 1992). 

한국교육정책에 관한 검토에서 이종재 등(이종재 외, 2010)은 한국 교

육에서는 정부수립 이후 초등교육의 완성을 최우선적인 과제로서 추진하였으

며, 1960-1970년대는 중등교육 기회의 확대, 1980년대는 고등교육의 확충과 초

중등교육여건 개선, 1990년대 이후 교육의 질 향상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되

었다고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각 정권의 고등학교정책과 교육불평등

시기별로 채택한 상이한 교육정책(예, 00차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육불

평등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제기할 수 있다. 평준화정책(표준화와 

중앙집권적 정책)과 교육불평등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책으로의 변화에 의하여 사교육 시장이 팽창되고 이에 의하여 어

떤 효과가 발생하였는가? 정시로부터 수시제도로 이행해가는 대입전형 제도의 

변화와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과 불평등(차별적 상급학교 진학률의 분포 확

인)의 관계는 무엇인가? 아울러 특목고, 자율고의 도입정책은 교육불평등에 어

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광복 직후 중등교육 체제에서 유지되어왔던 중학교, 실업학교 그리고 

고등여학교의 구조가 1950년 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6-3-3-4학제를 확정하면서 

학교체제의 골간이 형성되었다. 평준화정책은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발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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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어 갔다. 1970년 28.1%였던 고등학교 취학률

은 1980년에 63.5%로 급증하여 고등학교의 진학이 폭발적으로 팽창하여갔다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1998). 고등학교의 입학이 실력이 아니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무작위선정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고등학교에의 진학이 ‘실력’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더 이상 소위 말하는 ‘일류’고등학교의 지위는 

급속하게 약화되어 갔다. 상층계급의 교육적 성공의 상징이었던 일류고등학교

로의 자녀의 진학열망은 수면아래의 계층적 불만으로 묻히게 되었다. 이제 학

교에서의 성공(학업성취)과 좋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은 부모의 학력이나 재산

보다는 본인의 노력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에 

확산되었다. ‘개천에서 용 나왔다’라는 일종의 신분상승이동에 관한 신화가 

받아들여지는 시절이었다. 물론 소수의 특목고로 분류된 학교(1983년 경기과학

고등학교의 설립, 그 후 1986년 12월 1일의 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외국

어 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계열 들이 특목고의 범주에 포함되어 평준화제도 

하의 예외적 지위를 유지하였다)만이 학생선발권을 가질 수 있어 과거의 서열

적 위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특수목적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들은 설립취지와 

다르게 점차 명문대학에 진학률이 높은 명문고로 변질되어 갔으며 이는 평준

화체제에서 완화되어가던 교육차별이 다시 심화되어가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

갔다. 아울러 대학입학에의 열세와 취업과 임금차별이라는 사회적 차별이 노

골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실업계학교들은 진학희망자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1974년 도입된 고교평준화정책은 암기식ㆍ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는 한편, 대도시에 집중되는 일류 

고등학교 현상의 폐단을 없앨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비평준화로 인한 중학생

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집중되는 입시경쟁의 과열과 그로 인

한 학생들의 부담감,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

도의 ‘평준화’라는 이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내용은 고등

학교에 학생들을 거주지 중심으로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초기에 

서울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장되었다. 기존의 선발제에 의해 형성된 일

류고등학교 출신에 의한 사회진출에 유리한 지위의 독과점현상을 막고 학생의 

출신가족의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경쟁을 보장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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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이 제도의 배후에 깔려있다. 고교 입시를 위한 과열 경쟁 해소, 평균 

학력의 증가, 학교 시설의 향상, 재수생 감소와 같은 문제의 해소에 ‘혁명적 

효과’를 나타낸 정책(박부권 외, 1990)이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를 통하여  고교교육의 하향 평

준화, 교육의 질적 저하, 경쟁원리 말살, 우수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상실케 하

는 평준화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성공적 추격모형의 경제체제에서 경제는 상당 기간 동안 고도성장기

를 거쳐 마침내 경제발전이 본궤도에 이르게 된다. 한편, 군부정권은 성장하고 

있는 중간계급의 학업요구를 수용하여 1981년 졸업정원제를 채택하여 대학입

학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권력 정당성의 위기를 완화시키

려는 일종의 정책적 전환이기도 하였다. 이 정책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책적 변화를 통하여 정당성 위기를 일정한 정도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산업

분야에서 점증하는 고학력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대학입학생의 확대와 

고급인력의 확보가 동시에 요구되는 환경에서 교육정책의 성격도 변화한다. 

이 시기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과 취업률은 대학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였다. 중등학교에서의 거주지역을 중

심으로 한 평준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대학팽창이 경제발전과 

함께 일정정도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었다. 베이비부머들의 본격적인 대학진

학과 함께 이 시기에 대학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경제성장은 여전히 높

은 취업률에 의하여 완화되었다. 졸업정원제는 졸업정원의 30%를 더 모집하고 

증원된 숫자의 학생을 점차 획일적으로 탈락시키는 제도라는 오명을 안고 

1988년 다시 입학정원제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90년대 폭발적인 

대학 설립과 함께 대학생 급증이라는 고학력화의 원인이 되었고 한국은 전 세

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대학진학률을 경험하게 된다.

김영삼정부의 시기는 내부적으로는 개발국가의 한계점을 노정하는 것

과 함께 외부적으로는 세계화의 압력이 점차 강화되어갔다. 국가주도적 경제

개발정책의 효과는 점차 약화되어갔으며 그간의 무역활동을 통하여 시장으로

부터의 자율성의 요구와 대외적 시장개방의 압박이 도처에서 강화되기 시작하

였다. 다른 한편, 경제성장 과정에서 차별적 참여는 소득배분의 분화와 불평등

이 심화되어가는 과정이자 차별적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내 계층구조의 분화



- 59 -

가 가속화되어가는 시기였다(조돈문, 1994). 점차 사회적 지위를 둘러싼 지위

경쟁이 교육과 직업을 중심으로 가열화 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도 획일적 평준

화를 그간 유지해온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점증해가고 교육선택의 자유와 다양

성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평준화정책이 교육의 대중화라는 학교팽창의 과정이었다면 ‘특성

화’와 ‘자율화’는 사회적 지위의 차별화의 과정과 당시에 유행한 신자유주

의적 정책의 확산이 교육영역에 침투한 결과이기도 했다. 교육공급자의 자율

성을 보장하고 교육소비자의 선택을 강조하는 요구가 점증하는 가운데 특목고

와 자율화고등학교의 설립을 가능하게 할 법적 제도가 만들어지고 마침내 박

정희정권 이래 여태까지 유지되어 온 평준화의 제도적 골격이 와해되기 시작

하였다. 이는 소득의 차별성에 기초하여 교육소비의 차별화를 지향하는 중상

계급의 지위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적 전략이기도 하다. 

김영삼정부에서 행해진 이른바 5.31 교육개혁 방안은 평준화제도 하에

서 교육적 욕구를 충족 받지 못한 중상계층의 욕구가 반영된다. 이 정부의 교

육개혁위원회는 이 방안을 통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

을 표방하고 “중등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일반계 고

등학교의 선택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학

교 유형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교육 개혁위원회, 1995). 아울러 

실업계 학교에서의 선택권을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다양한 이름의 전문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라는 구색을 맞춰주었다. 과거 발전국가 하에서 정

치인과 교육관료에 의하여 주도된 획일적인 공급체계가 수요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수요 시장의 다양화로 전환되었다. 이제 교육의 성과가 차별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제도가 도입 되었다. 국가는 교육평등기회와 과정 및 결과의 

보장이라는 주요한 역할을 마침내 시장의 기제에 내어줌으로써 이미 팽창되어 

있는 사교육 시장과 함께 공교육체제 내의 교육불평등을 양산해 낼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완성하게 된다. 

1997년 외환위기내외부의 경제조건 속에서 우리사회는 유래 없는 구

조조정의 압박을 겪는다. 외부로부터 ‘강요된 구조조정’(박길성, 2003)은 우

리사회를 더욱 더 신자유주의체제로의 전환으로 이끌어 갔다. 새로운 구조조

정기에 봉착한 개발국가는 신장된 자본의 힘과 압력을 마주해야한다.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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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세계경제에서의 역할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기업은 더 이상 개발국가

의 도구가 아니다. 과거 선택과 집중 정책에 힘입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

는데 성공한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으며 국가의 재정과 정책적 지원을 

훌쩍 넘어 대자본가로 성장한 재벌들은 국가의 목표와 다른 단위 재벌의 고유

한 목표를 수립하게 이르렀다. 이 시기에 개발과 성장은 더 이상 높은 고용률

로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이제 고학력을 통한 취업의 보장이라는 등식은 깨

졌다. R&D 투자의 활성화는 한편 교육의 팽창의 성격도 변화한다. 외환위기

라는 내적 위기와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확장이라는 외적 위기에 처한 김

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권의 시기에는 민주화된 정부에서의 시민의 선택권의 

보장이라는 담론에 의하여 복지사회적 교육평등의 담론은 소수의 반향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였다. 이 시기의 아이러니는 그 간의 보수정권의 장기 독점시

절을 거쳐 최초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정권이 집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환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거대 쓰나미에 쓸려 진보적 교육아젠다를 국가주도적으

로 정책화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졌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교육제도 역시 김영

삼정권 이후 계층화와 세분화의 과정 속에서 다시금 교육불평등이 구조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아내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말았다(강태중, 2015). 결과적으로 이 정권을 거쳐 

다시 등장하는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 기간은 교육불평등이 극심하게 노정

되는 시기가 되었다. 

강태중(2015)은 이명박정권에서의 교육정책은 김영삼정권에서 수립된 

‘신자유주의적’ 5.31정책의 주요 방안들이 충실하게 번안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자율’이라는 슬로건이 모든 고등학교 제도에 깊

숙이 침투하였다고 그는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 정부는 자율학교의 범주를 

사립학교에 제한하던 것을 공립학교마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달수 있도록 하였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1년 6.29 개정). 심지어 

이명박정부는 자율고등학교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자율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학교가 성적 상위 50% 학생들을 선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 자율고가 

아닌 일반계고등학교를 황폐화시키기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제 정부는 앞장

서서 교육불평등을 제도적으로 구조화하고 중상계급의 교육적 선호에 친화적

인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교육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이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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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지배하는 계급(층)의 이해관계를 교육영역에서 주도적으로 반영해가는 

계급국가로 변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수의 교육소비층은 주요한 정책과정

목표에서 배제되고 중상층의 교육이해관계만이 정책에 반영됨으로 인하여 교

육불평등이 구조적으로 생성되게 된다. 이 시기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사교육 시장에서의 불평등과 함께 다양화 담론에 의해 유도된 공교육에

서 학교유형화를 통한 고교분리를 통한 불평등이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이중적 

교육불평등이 노골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우리사회는 이미 사

교육이 공교육을 마비시킬 정도로 비대해져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국

가마저도 특정계급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계급자본주의국가로 변화되어 있

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의 공공성은 더욱 침해받고 있다.

물론 자본의 교육에의 침투현상이 우리만의 경험은 아니다. 미국의 경

우 NCLB를 계기로 사기업이 교육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교다양화, 영어교육 강화, 방과후 학

교, 자율과 경쟁, 학업성취도평가, 선택권 등의 정책과 논리가 강조되면서 학

교교육이 자본의 직간접적 영향을 점차 강하게 받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 

경향을 버치(Burch, 2009)는 최근에 출판한  <숨은 시장>(Hidden Markets)에서 

신민영화(new privatization) 현상이라 칭하고 있다.  학교선택제가 교육평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제시된 바 있다(Whitty & Halpin, 

1998; 김경근, 2002).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주로 주창되어왔다.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는 1970년대 표면화 된 이후 오늘날 세계적 담론과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적 

용어가 되었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지만, 

이 자유는 자본주의체제에서의 시장적 자유를 지칭한다. 신자유주의가 앞세우

는 자유는 자유 시장, 자유 무역, 자유 송금, 사적 소유의 자유 등을 의미한다. 

이처럼 개인의 자유는 시장과 무역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고 가정하지만, 이

는 자본 축적과 우선해 관련된 자유일 뿐이다(Harvey, 2005). 신자유주의 교육

관은 교육의 시장화와 상품화를 강조하였다. 교육에서 시장의 자유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신자유주의 교육관은 교육소비자

에게는 학교선택권을, 교육공급자에게는 경쟁자율권을 주어서 시장경쟁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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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교육상품의 질이 저조한 학교를 폐교시킬 수 있는 이념적 기반을 제

공하였다(강창동, 2011).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밑그림은 벌써 <자율과 책임의 학교개혁: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박세일ㆍ우천식ㆍ이주호 편, 2002)에서 이미 제시된 

바, 이 책에서 저자들은 다양화와 관련하여, “중등학교의 경우는 특목고, 특

성화고, 자율학교 등 기존의 특수형 학교를 보다 확대하고 활성화하여야 하며, 

특히 자립형 사립학교는 대대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도입하여야 한다고 요구

하였다. 그리하여 학생선발, 교사 및 교장인사, 교육과정의 선택, 수업료 책정 

등에 대폭적인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박세일 외, 2002: 24)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학교는 신자유주의이념의 전 체계로의 확산의 한 과정이

다. 그 근저에는 전형적인 평준화정책효과에 대한 부정적 비판이 자리잡고 있

다. 한국의 고등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 및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위한 권위주

의적 통제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황폐화시켜 왔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

하여 숱한 정책적 시도가 시행되어왔으나 실효성이 없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는 대학입시에서 성적 반영 비중을 줄이고 전인교육, 특기적성교육, 사회봉사 

등과 같은 비교과 영역의 활동을 더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온 것이다. 자율성과 다양성의 제고라는 기치 하에 도입된 자립형 사립학

교도 최초의 취지와 다르게 특정한 계층에 효과적인 입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병수(2005)는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그 문제점을 꼼꼼하게 지적하고 있다. 첫째, 사실상 점전직 평준

화 해체논리: 자사고는 평준화의 보완이 아니라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평준화 정책에 반하는 정책이다. 평준화 보완 논리는 평준화 자체를 문제 삼

는 것으로 전면폐지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둘째, 사유화 논리: 자립형 사립

고는 공교육을 완전 사유화시키는 것으로 공교육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다. 셋째, 귀족학교를 통한 부의 대물림: 부유한 자녀들만의 집합소로 

사실상의 ‘귀족학교’이다. 이와 반대로 일반학군에서는 오히려 학습집단의 

다양성은 추첨배정제도를 실시했던 시기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다. 즉 상위권 

학생들은 선호학교를 중심으로 모이고 하위권학생들은 비선호학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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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일반학군 내에서 학습집단이 동질화되는 경향이 가

속화되고 있다. 결국 학교선택제의 이론적 근거는 지난 2년간 학교선택제의 

실험을 통해서 철저히 부정되었다(위권일, 2011: 173). 넷째, 입시교육을 부추

김: 명문고 간판에 집착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획일화 될 것이다. 다섯

째, 제한된 선택권: 귀족학교와 입시위주의 학교라는 위상에 걸맞게, 성적이 

높은 ‘우수학생’위주로 선발하려 할 것이다. 학생선택권은 성적이 높은 부

유한 학생들의 몫이다(하병수, 2005).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선택권을 보장하

기 위한 정책은 Bell(2005)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듯이 학교선택권에 대한 주장

은 고소득 전문직계층과 같은 상층계급만을 위한 교육기회 부여에 불과하다.3)

이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부모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 

점이 보다 분명해진다. 1년에 약 1,500만 원정도의 학비를 부모가 부담해야한

다. 우리나라의 사부담 공교육비(공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부모가 부담해야하

는 비용)의 비율은 18.2%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수준이다. 참고로 핀란드

는 0%, 프랑스 6.2%, 독일 2.1%, 포르투갈 0.1%, 영국13.1%, 미국 0%에 비해 

18.2%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최소 100개 신설한다면 약 2,500억 원의 재정결함보조금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사부담 공교육비를 더욱 높일 위험성을 표출하

고 있다. 기존에 사립학교에 지원하던 2,500억 원을 공립학교에 지원하여 공립

학교의 질을 제고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재정부담은 자율형 사립학

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

정부담방식은 국가가 부담하는 공부담공교육비는 그대로 두고 사부담공교육비

를 늘리겠다는 발상이다. 

성기선(2011)에 의하면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모두 자율형 사

립고로 전환을 하였고, 서울시의 경우 2011년 현재 26개교가 지정되어 전체 

일반계고 231개교의 11.26%이다. 조만간 외국어고등학교도 상당수 자율고로 

전환될 것이므로 결국 한국 고교체제는 상위학교인 100여개의 자율형사립고와 

3) 자율형 사립고의 등록금 수준은 공립학교의 3배로 등록금납부 능력에 따라 철저하게 교육기
회가 차등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일반계고등학생들의 등록금이 1분기 평균
445,000원 정도인 반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평균 1,116,000원이다. 1년 등록금 총액
이 4,464,557원이며 이는 2011년 국립대학 연간 등록금 평균이 443만원보다 오히려 높은 수
준이다.

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http://cesi.kedi.re.kr OECD 통계지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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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학교인 일반학교, 그리고 기피학교인 실업계 학교로 층화가 확연하게 이

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제 한국의 고등학교는 다양화와 자율성

제고의 기치 하에서 부모의 계층에 따라 위계화 되어 사회구조의 계층적 위계

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아래의 표는 2011년 이후 고등학

교의 유형에 따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특목고는 2011년 120개교에서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2016년에는 152개교로 증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자율고의 

도입도 급증하고 있는데, 2011년 109개교에서 2016년에는 159개교로 약 50%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하

여 입학이 좌우되는 특목고와 자율고의 증가는 학생선발과정에서의 사회적 격

차를 정당화하는 통로가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부

모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우수학생의 사회적 분리는 일반계고의 학습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학교 간 성적차이로 나타난다. 

<표 6> 연도별 고등학교 유형별 분포

이상의 각 정권별 주요제도의 변화를 통해볼 때,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의 제도는 표(평)준화제도에서 분화형제도로 분명히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평준화에 기초한 정책은 쇠퇴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이를 대체하고 

년도/계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2011 1,554 499 120 109

2012 1,529 499 128 147

2013 1,525 494 138 165

2014 1,520 499 143 164

2015 1,537 498 148 161

2016 1,545 497 152 159

주1)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에서 4가지 유형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으로 분류됨(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
조의 2, 2010. 6. 29).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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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평준화를 통한 교육평등기회의 공고한 기반에 기초하여 수월성과 다양

성의 목표를 부수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평준화의 해체로 인한 교육불평등이 

극심해지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소수의 선택을 위하여 다수의 교육평등기회

가 침식당하고 있다. 교육소비자의 선택의 자유와 공급자의 자율성에 기초하

여 양산된 특목고와 자율형학교의 설립은 일반계고의 황폐화의 원인이 되어가

고 있다. 특목고와 일반고, 인문계와 실업계, 자율형사립고로의 학교유형의 다

양화라는 정책의 확대는 학업성취도 및 상급학교로의 진학률의 격차를 더욱 

더 증폭시킬 구조적 조건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계층 간 차별적 기회의 

제공이라는 불공평한 경쟁이 제도화됨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에 의하여 상

급학교에 선발배치시키는 과정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학교의 다양

화와 특목고 등 설립의 급진적 확산정책은 형식적 차별화의 허용을 통하여 내

용적 차별을 은폐하는 제도인 것이다. 

<표 7> 역대 정부별 고등학교 체제의 변화(1948-1979)

구분
이승만 정부
(1948-1960)

박정희 정부
(1961-1972)

박정희 정부
(1973-1979)

주요정책

1. 교육법 제정
(1949.12.31.,법 86호)

2. 교육법시행령
(1952.4.23.)

3. 6-3-3-4의 단선형 
학교제도 정비

4. 예외로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설치

1. 교육법 개정
(1961.8.12.,법 680호): 
학기제 개편(4월 
1일→3월 1일로)

2. 사립학교법
(1963.6.26.,법 1362호)

3. 교육법 개정
(1963.8.7.,법 1387): 
실업고등전문학교(5년
제)

4. 교육법 개정
(1968.11.15.,법 2045호): 
중학교 무시험 입학

5. 교육법 개정
(1970.1.1.,법 2175호):
실업고등전문학교(5년
제), 전문학교 
설치(2-3년제)

1. 체육중고등학교 
설치기준마련(1973.2.2.)
: 체육특기자 선발

2. 평준화정책 확정 및 
발표(1973.2.28.)

3. 교육법 개정 
(1973.3.10.,법 2586호): 
고교입시의 시도별 
관리

4. 교육법 개정
(1974.12.24.,법 2710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동 대학 설치

5.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기준령
(1977.2.26.,대령 
8462호)

일반계고 보통교육(보통과) 일반계고(보통과) 일반계고(보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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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역대 정부별 고등학교 체제의 변화(1980-2008)

실업계고

1. 전문교육(농업, 상업, 
수산, 가정, 간호조산, 
외국어, 예술, 기타)

2. 실업 고등학교
(전교과의 30% 이상을 
실업과목으로 하는 
학교, 교육법 156조) 

3. 평택종합고등학교 
개설(1956년)

1. 전문교육(농업, 공업, 
상업, 수산, 해양) 

2. 종합고등학교(보통, 
전문학과)

3. 예술고, 가정고, 
철도고, 체육고, 
국악고

4.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1. 전문교육(농업, 공업, 
상업, 수산, 해양) 

2. 종합고등학교(보통, 
전문학과)

3.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특목고 - -

특수목적고등학교(삼육, 
성심, 중경, 국악, 
서울예술, 체육, 철도, 
부산해양) 설립 좌절됨

비고

종합고등학교(comprehen-
sive public high school)제 
지향,
인문과 실업으로 나눈 
것은 일제강점기제도 
영향임

시도단위에서는 단일 
과정의 인문고와 실업고 
유지하되, 지방에서는 
종합고등학교제도 유지함

고교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보고서(1,2차 
보고서)에서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함

구분
전두환ㆍ노태우

정부
(1980-1992)

김영삼정부
(1993-1998)

김대중정부
(1998-2003)

노무현정부
(2003-2008)

주요정책

1. 1980년 ‘7.30 
교육개혁안’: 
과학, 외국어, 
예체능 영재
교육방안 논의

2. 교육법 개정
(1981.2.13.,법 
3370)

3. 평준화 정책 
보완계획(평준화
확대실시 
계획을 전면 
보류, 1982년)

4.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1. 5ㆍ31개혁안: 
교육공급자의 
자율과 
교육소비자의 
선택 존중

2. 고등학교 설립 
준칙주의

3. 국제고를 
특목고로 정식 
지정

4. 특성화고 도입
(1997년): 
정보고, 
디자인고 등

5. 자립형 사립고 

1. 자율학교 
확대운영

2. 부산과학영재학
교 개교(2003년)

3.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4. 시ㆍ도교육감의 
특목고 및 
특성화고 
지정ㆍ고시 
권한 확대

5. 고교 평준화 
확대실시 및 
관계 법령의 
개정

1. 개방형자율학교 
시범실시

2. 자립형 사립고 
시범실시 연장

3. 대안학교 
법률상 
각종학교로 
인정

4. 교육감의 
특목고 지정 
권한 축소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

5. 직업교육 
특성화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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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역대 정부별 고등학교 체제의 변화(2008-2016)

개선 방안 
발표(고교다양화
와 특성화 추진, 
1990년)

설립
6. 자율학교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일반계고 보통교육(보통과) 보통교육(보통과)
보통교육
자립형사립고(시범)

보통교육
자립형사립고(시범)
개방형자율학교
(시범)

실업계고

1. 전문교육(농업, 
공업, 상업, 
수산, 해양) 

2. 종합고등학교
(보통, 
전문학과)

3. 방송통신고,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과고, 
83년 설립), 
(외고, 84년 
설립)

전문고
특성화고(직업교육/
대안교육)

전문고
특성화고(직업교육/
대안교육)

전문계고
특성화고(직업교육/
대안교육)

특목고

1. 과학고등학교 
설립 및 확대

2. 외국어고등학교 
설립(1992년): 
각종학교에서 
정규고등학교로 
전환

농업, 공업, 수산, 
해양고, 과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농업, 공업, 수산, 
해양고, 과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농업, 공업, 수산, 
해양고, 과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비고

일반고와 특목고 
진학 사이에 고교 
서열화와 고입 
경쟁이 격화됨,
실업계 고등학교의 
쇠퇴시작

종합고등학교 폐쇄 
가닥,
평준화 존립기반 
위태해지면서 학교 
서열화현상 더욱 
심화됨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려 하였고, 
외국어고 
폐지논란문제가 
발생함

구분 이명박정부(2008-2013) 박근혜정부(2014-2016)

주요정책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100개교,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 150개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50개교)

1.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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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교유형에 따른 교육격차

1) 학교 간 불평등: 학업성취도의 격차

위에서 각 행정부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각 행정부별

로 차이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 정책의 변화과정은 평준화에서 다양화정책으

로의 이행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평준화정책이 하나한 점차 와해되어가

면서 최근의 정부에 이르러서는 특목고와 자율고의 설립의 급성장으로 일반고

의 황폐화가 심화되어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변화가 교육불평등과 어떻게 연관을 맺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다. 여기서는 먼저 학교 간 학업성취도와 대학입학률의 차이의 순서로 이 분

석을 진행하겠다.

학교에서의 교육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학업성취도 

2. 자율학교 지정 대폭 확대(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3. 특목고 5년 단위 평가→재지정여부 
결정

4. 외고 목적변경: 어학영재→외국어에 
능통한 인재 양성

일반계고 일반고 일반고

특성화고
직업교육 특성화고
(전문교, 전문계 특목고, 특성화고)
대안교육 특성화고

직업교육 특성화고
(전문교, 전문계특목고, 특성화고)
대안교육 특성화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자율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기숙형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기숙형고

비고 일반고 위기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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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achievement gap)이다.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평가고사와 전국적

으로 표준화된 시험인 수학능력점수가 학업성취도의 격차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통상 학업성취도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변수

이다. 물론 최근에 학업성적 이외의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의 다양화(수시와 정시제도)를 지향하는 제도와 입학사정관제도

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학업성취도는 상급학교의 진학과 전

공선택 그리고 취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한국의 경우, 학교 간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클 것인가 아니면 학생 개

인의 특징, 개인적 변수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의 차이가 클 것인가 하는 문

제제기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제기함으로서 우리는 현존

하는 교육불평등의 주요 요인이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요

인, 즉, 교육정책이나 학교가 채택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생

성되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만약 교육불평등이 주로 학교정책에 

의하여 매개되거나 생산된 것이라면, 우리는 주요 교육정책의 효과를 재평가

해서 새로운 정책선택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은 최근의 교육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다. 학업성취의 분산에 있어서 개인적 요인의 영향

의 규모를 분석해내는 것은 성취도 격차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출

발점이다. 미국에서의 콜만의 연구는 성취도 변이의 거의 대부분이 개인의 경

제적 지위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학교 간 차이가 적

어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정책적 방향의 한계를 보여준 

기저적 연구였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할 것인가? 먼저 국제 비교연구를 통하

여 이 문제에 접근해보자.

1995년 IAE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 

-al Achievement)에 의해 OECD 54개국을 대상으로 한 TIMMS(The Third Inter 

-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와 이를 다른 국가에 대해 적용하여 

1999년 조사한 TIMMS-Repeated 자료를 분석한 연구(Schütz, Ursprung, & 

Wößmann, 2008)는 이에 대한 좋은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다. 슈츠 등은 이 

자료를 이용한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학생 부모의 경제적 지위(family back- 

ground effect)를, 5가지 범주로 측정하였다. 가정 내 소장 책의 수, 소장 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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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가 부모의 사회경제교육적 배경 변수에 대한 일종의 proxy로서 측정을 

위해 그간의 국제비교연구에서 통용되는 변수이다. 그들은 범주 1(0-10권, 범

주 2(11-25권), 범주 3(26-100권), 범주 4(101-200권), 범주 5(200권 이상)에 따

라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국가 별로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Schütz, 
Ursprung, & Wößmann, 2008: 291), 한국은 전체 54개국 중 6번째로 그 영향

력이 큰 국가임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일본(40위), 캐나다(48위), 프랑스(49), 

덴마크(37위)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며, 미국(11위)보다 높았다. 한국보다 이 효

과가 높은 국가는 순서대로 영국, 타이완, 스코틀랜드, 헝가리, 독일이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부모의 배경이 미치는 영향이 가

장 높은 국가군에 속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불평등 해소와 관련하여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만약 교육제도에 의한 적극적 개입이 없을 경우 우리의 교육불평등은 부모의 

능력에 따라 결정될 여지가 다른 사회에 비하여 매우 높고 이는 교육분야의 

금수저 논란이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임을 의미한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학교수준의 다양한 요인이 있다. 미국에서

는 schooling effect를 학교 간(between school) 요인과 학교 내(within school)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해왔다. 콜만의 연구에서 학교효과(school effects)란 학

업성취도의 변량 중 학교시설, 학교의 curriculum, 교사의 자질, 교사의 태도, 

그리고 재학생의 특성(성비, 입학 시 평균적 학업성취도, 미국의 경우 흑백 인

종비율, 평균적 부모의 SES 등)에 의해 기인하는 변량의 크기로 측정되었다. 

콜만보고서에서는 9학년 학생의 읽기성적에 관한 변량(variance)의 38%가 학

부모의 SES를 측정한 두 변수에 기인하며 단지 8%의 변량만이 위에서 언급한 

5가지의 학교요인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일종의 교육에 대

한 공적 투자효과에 관한 경제학적 모형(소위 말하는 input-output model, 투

입-산출모델)의 결론이 추후의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보고된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의 태반은 개인에 의하여, 특히 학부모의 경

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바, 학교수준에서 교육불평등을 위하여 공적인 재

원을 투입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해석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콜만류의 경제학적 투입-산출모델의 부적절성이 추후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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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비판되었다. 예컨대, 그린왈드 등(Greenwald, Hedges, & Laine, 1996)

의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연구에 의하면, 학교수준의 자원이 학업성취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교사의 높은 급여와 소규모 

학급일수록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으로, Heynes(1978)

는 미국의 아틀란타 지역 초등학교에 대한 방학기간과 개학 기간 중의 연구를 

통해, 학교를 다니는 것, 즉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줄여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학교수업

이 학업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궤를 같이하나, 다른 시각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학교수준의 자

원이 학생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학교의 자원이 학업과 관련

하여 어떻게 학생에게 전달되는지(학습)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연구관

심이 제기되었다. 학생은 그가 참여하는 학과수업(교실별 수업, 능력반제도, 

보다 다양하게는 진학반 혹은 취업반 등의 학교 내 분화)에 내재화(nested)되

고 그 수업은 또한 학교에 내재화되어있는 것이다(Barr & Dreeben, 1983).  

이 관점에서 일련의 연구자들(Biddwell & Kasarda, 1980; Barr & 

Dreeben, 1983; Gamoran, Secada, & Marrett, 2000; Oakes, 2005)은 학교 간 

자원의 차이보다는 학교별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된 조직을 어

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학업성취도의 격차로 측정되는 학업불평등을 완화시

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발견하였다. 이와 아울러 교사의 자질과 

태도에 의하여 학업성취도의 변이가 학교 내부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거듭 

확인되었다(Rivkin et al., 2005). 2006년의 연구에서 Gamoran 등(2006)은 당시

까지의 연구를 통해볼 때, 다양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

용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때때로 높은 학교의 자

원수준은 높은 학업성취도와 관련성이 있다. 둘째, 양질의 학교자원의 효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셋째로 자원의 유무보다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중요하다. 

학교 내부에서 독자적인 프로그램의 도입과 이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

과하다. 대부분의 학력격차가 선발효과와 부모의 가용자원의 차이에 의하여 

생성되고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이 제한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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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연구 추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모색하는 학

교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각 급 학교별로 학업성취도를 분해한 유방란 외(2006) 연구는 학업성

취도의 변이에서 학교 간요인, 학교 내 요인 그리고 가정자원의 요인을 구분

하여 분석한 예외적인 연구이다. 이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학교

교육수준 및 실태분석 연구>(김양분 외, 2003; 김양분 외, 2004; 김양분 외 

2005)의 초ㆍ중ㆍ고등학생질문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서 특이한 사항은 고등학생의 경우 국어성적의 변량을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으

로 분해했을 때, 기초모형에서는 각각 7.8%와 49.2%였으나 실업계와 특목고라

는 학교유형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설명된 변량비율이 학생수준은 3.4%로 줄

어든 반면, 학교수준은 82.9%로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학 성적과

(3.2%와 76.9%) 영어성적(4.0%와 79.1%)도 약간의 차이는 보이나 그 경향은 일

치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인지적 학업성취도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차이보다

는 학교 간의 차이에 의해 더욱 점점 확대되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학

교까지는 학교 내의차이와 학교 간의 차이가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에서는 학교 내의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고, 학교 간의 차이는 늘어났다. 분석

모형에 실업계까지 포함할 경우, 학교간의 차이는 더욱 크게 확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단계이고 학교 간의 차이가 별

로 없으나,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일반계, 실업계, 특목고 등으로 학교가 나뉘

게 되고, 우수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교로 이동함에 따라서 읍면지역과 도시지

역 간의 차이도 분명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가

정배경에 따른 성적격차가 확대되며, 고등학교 단계에 이르러서는 교육 격차

가 표출되는 양상이 점차 학교 간의 차이로 변환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주로 성취도 격차 0점을 기준으로 위의 부분은 학교 

간 및 학교 내 경험의 차이에 따른 수학성적의 차이이며 아래 부분은 가정배

경 요인에 의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 그림을 쉽게 설명하자면, 다른 조건

이 동일하다고 할 때, 초등학교에서 학교 내 경험이 1-표준편차만큼 높을 경

우 학교경험변인에 의하여 수학점수가 2.2점 정도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학교에 이르면 학교 내 프로그램에 의한 차이가 확대되기 시작하고,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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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때는 가정의 SES 영향은 감소하는 반면, 학교에 의한 차이가 증가하는데 

특히, 학교 내 차이(1.9점)보다 학교 간 차이(2.8점)에 의하여 성적차이가 발생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교육불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을 발견하여 제시하고 있

다. 이 분석이 시행된 2006년의 시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학업성

취도의 대부분이 주로 학교 간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음을 이 연구는 분

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특목고냐 일반계냐, 실

업고냐 아니냐에 따라)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학교 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이 연구는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진은 어떤 요인에 의하여 

이 현상이 발생하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 들은 본인들이 발견

한 내용이 정책적으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애써 설명하려하

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이 선발효과(우수한 학생을 싹쓸이 해

간 효과)이건, 우수학교의 독특한 학습효과이건, 학업성취도 격차의 대부분이 

학교 간 격차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분명하게 중고등학교수준에서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어느 

부위에서 발생하는지를 이미 2006년도에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후의 정부의 정책에서는 이 연구가 거의 원용되지 않고 사장되었을 뿐만 아니

라 오히려 이명박정권에서는 불평등을 양산하는 제도를 적극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문제는 후속연구에 의해서 이러한 불평등 생성메카니즘이 지속

적으로 확인되는지를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가 본격적으로 인가된 2011년 이후의 상황에 대한 동일한 유형의 

후속연구들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아쉬운 점이다. 보다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업성취도의 분산을 학교 간 및 학교 내의 수준의 변인과 

개인적 수준의 변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학업성취도의 격차가 발생하는 부위

를 확인하는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 연구의 결과가 학

교정책의 형성에 정당의 입법자와 관료 및 관계자들에 의하여 이해되고 정책

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하겠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고등학교

의 다양화는 교육불평등의 핵심적 원인이라는 점을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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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학업성취도(수학)의 변량의 요인별 분해

본 연구에서 이후에 제시하는 다른 형태의 연구들은 다른 자료에 대

하여 불평등과 관련하여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

교유형에 따른 불평등의 생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제시된 연구들도 거의 유

사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 아래의 결과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특목고와 자율고라는 학교 유형에 진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일반계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에 비하여 높다. 그리고 이 효과는 부모의 SES

를 통제하면 약화되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

해주고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최근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의하여 시행

된 학교 다양화와 자율화는 한국사회의 교육불평등을 생산해내는 핵심적 통로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의 이중적 불평등화 가설 중 하나로서, 사교육 

시장의 불평등효과를 제외하고, 공교육제도에 의한 불평등 생성가설 부분은 

여러 연구결과를 통하여 잘 확인되었다.

채창균5)은 특목고 졸업생의 수능성적이 일반고 졸업생과의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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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2007년)를 

이용하여 중학교 내신 성적 1등급 학생들 중 일반고 진학생과 특목고 진학생

의 수능성적을 비교해보았다. 분석모형으로는 내생성에 따른 편의 문제의 해

결을 위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

면, 특목고 진학생의 수능성적(등급)이 일반고 진학 중학교 내신 1등급 학생에 

비해 높으나 아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교육성

과가 높은 특목고가 존재하였다. 이 연구는 중학교 때 우수한 내신성적을 보

인 학생들이 일반고와 특목고로 진학한 이후의 차이를 본 것이다. 따라서 우

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이다. 

안영은ㆍ양성관6)은 학교유형(일반고/특목고)에 따라 학교효과(삶의 질, 

미래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 차이가 발생되는 경로를 교사사기 및 

열의, 교사지지, 학생의 수업참여라는 매개변수를 포함한 구조방정식을 통해 

밝힘으로써 일반고 교육력 강화를 위한 선행조건을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교

육개발원의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 4 주기 고등학교 데이터

(2012)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2,2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유형

은 학습효과 변수들에 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학교유형(일반고/특목고) 차이가 

학생의 삶의 질 및 미래역량에 미치는 효과 크기는 직접효과보다 교사사기 및 

열의, 교사지지, 수업참여 변수를 매개한 총 간접효과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학교유형(일반고/특목고)이 학생의 삶의 질과 미래역량에 미치는 영향 모두 교

사사기 및 열의를 거쳐 교사지지를 매개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 학교유

형(일반고/특목고)이 미래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지만, 그 총 효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민병철ㆍ박소영(2010)7)은 외고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보다 높은 학업성

취도를 나타내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고용패널 4

차년도 자료 중 중3 코호트자료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를 함께 

5) 채창균(2010), 「특목고의 학업 성취도 향상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0-3호.
6) 안영은ㆍ양성관(2015), 「학교유형이 교사 사기 및 열의 교사지지, 학생수업참여를 매개로 학
생의 삶의 질과 미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일반고와 특목고를 중심으로」 『교
육행정학연구』 33-2호.

7) 민병철ㆍ박소영(2010), 「외국어 고등학교 학교효과 분석」 『한국교육』 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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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우선 수능성적을 비교해본 결과, 외고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보다 

영역별로 2.117등급에서 2.458등급 정도 높은 수능등급을 나타냈다. 둘째, 중학

교 성취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패널만을 대상으로 중학교 성취도를 제

외한 외고의 학교효과를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수능 점수를 단순비교 

했을 때 외고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보다 높았으나 사전성취도를 포함한 학생배

경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언어영역에서는 그 차이를 잃었고, 수리나 외국어 영

역에서는 그 차이가 절반이하로 줄어들었다. 

<표 10> 학교유형과 학력격차(학업성취도) 간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적 연구(학교 유형별)

연구 연도 이용자료
사례수
(명)

주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관계결과
통계
기법

박수억 2016
서울교육종단
연구(SELS), 
패널1-3차

학교유형
(특목고,
자사고)

학업
성취도

최초+, 시간경과 시 
성취도변화율 

일반고와 차이 없음
HLM3

유지은 2016
PISA 2000,
2003, 2006, 
2009, 2012

926,826
(읽기)
881,135
(수학)

학교
분리정도
(비유사성)

수학점수, 
읽기점수

분리정도가 클수록 
부적인 관계

이원고정
효과모형

채창균 2010
한국교육고용
패널(4차)

209 학교유형
수능성적
(등급)

전체: 0
서울시, 광역시: +

2SLS, 
Logit

김위정,
남궁지영

2014

한국교육
개발원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의 

고등학교 3~4 
주기 자료

25,100
자사고,
자공고

학업성취
(국어,수학 
표준화
점수)

자사고의 국어,수학 
성취도 높음,

일반고의 성적은 
낮아짐

HLM
(다층
모형)

김준엽 
외

2016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2009년 초등, 
2012 중3, 
2014 고2)

611,691
(1,597
학교)

초중고 
학업성취도

고교유형
(일반고 

대 
자사고)

중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상위10%)의 
자사고 입학율이  
일반고 입학율과 

많은 차이

유사실험
비교
(매칭
점수
분석)

김준엽 
외

2016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611,691
(1,597

학교유형
국,영,수 
선형변환

자사고 선택으로 
유의미한 국영수 

유사실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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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임ㆍ류형선(2011)8)은 서울에 소재한 과학고 1학년 129명(남학생 

111명, 여학생 18명)과 인문계고등학교 1학년 학생 163명(남학생 75명, 여학생 

88)이었다. 첫째, 과학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학업 및 성적, 삶의 목

적 및 성취, 경제력, 가치관 및 신념, 건강 등의 5개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 유형과 성별에 따른 네 집단(학교유형 2 × 

성별 2)에서는 학업 및 성적, 삶의 목적 및 성취, 경제력, 가치관 및 신념, 건

강 등의 5개 영역에서는 과학고 남학생이 일반과 남녀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학업 및 성적, 삶의 목적 및 성

취의 2개 영역에서 일반고 남녀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을 보였다. 연

구 결과 대부분이 요인에서 과학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더 행복하다

고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업성취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과학고 학생들의 경우 중학교 때까지 학업 면에서 우수하여 

부모나 교사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과학고라고 하는 상위권학교에 입학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김위정ㆍ남궁지영(2014)9)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의 고등

학교 3, 4주기 자료를 이용하여 학력향상과 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자율형 공

ㆍ사립고등학교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다층분석 결과, 국어와 수학 성취도 모

8) 이병임ㆍ류형선(2010), 「고등학생의 학교 유형과 성별에 따른 유형 비교」 『영재와 영재교
육』 10-3호.

9) 김위정ㆍ남궁지영(2014), 「자율형 공 사립 고등학교의 성과분석」 『교육평가연구』 27-2호.

(2009년 초등, 
2012 중3, 
2014 고2)

학교) 점수 학업성취 향상 효과
(매칭
점수
분석)

류방란,
김성식

2006

한국교육
개발원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의 

고등학교 3~4 
주기 자료

11,754
(207학교)

부모의 SES
특목고

학업
성취도
상위권

대학진학*

학업성취도의 분해

HLM
(위계
선형
모형)

*상위권대학진학: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카이스트, 포항공대, 전국의 의대, 치대, 한의대로의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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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사고 전환학교들이 전환이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공고 전

환학교도 국어 성취도에 있어서는 전환이후 향상되어 일반고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사고와 자공고 모두 학생배경과 학생과정을 통제

하면 일반고와의 차이가 감소하여, 선발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 과정 변

수로는 교사 열의와 수업분위기, 평가정보활용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자사고의 경우에는 학생배경 및 과정, 학교 배경 및 과정을 통제하여도 여

전히 일반고와 큰 차이를 보여 이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학교 효과가 남아있

음을 시사한다. 학교만족도에 대한 다층분석 결과, 자사고 전환학교의 만족도

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자공고는 약간 상승, 일반고는 약간 하락한 것으

로 나타났다. 자공고는 학생배경, 자사고는 학생배경과 학생과정(성취도, 학교

관계만족도, 학업만족도)을 통제하면 일반고와 유의한 차이가 사라져, 학생특

성의 변화와 교사ㆍ교우와의 관계,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결정적인 차이

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엽 외 2인(2016)10)은 첫째, 중학교 학업성취에 따른 고등학교 진학

유형(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자공고, 일반고 진학) 간 격차가 크게 나타

났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중학교보다 그 격차가 크지 않으나 학업성취에 따른 

진학 고교 유형의 분화 양상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둘째, 가정 배경을 살펴보

면 양부모 비율은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에서 일반고 및 자공고보다 높

았고, 여학생은 외고 및 국제고, 남학생은 자사고 및 과학고에서 그 비율이 높

았다. 또한 외고/국제고 및 자사고 진학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비율이 

낮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다닌 경향이 두드러졌고 과학고 진학생의 경우 일

반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중학교 모두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진학생의 성취도가 모든 과목에서 일반고와 자공고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과학고와 외고/국제고 진학생의 성취도 차

이가 크지 않은 반면 중학교의 경우 외고/국제고 진학생은 영어, 과학고 진학

생은 수학이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수업태도 측면에서는 모든 학교급에서 과

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자공고 및 일반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사

교육 시간의 경우 외고/국제고와 과학고, 자사고가 일반고와 자공고 진학생보

10) 김준엽 외 2인(2016), 「경향점수 매칭을 활용한 고등학교 유형별 학교 효과」 『교육학연
구』 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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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중학교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자사고, 외고/국제고, 일반

고 및 자공고, 과학고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 관련 방과후학교 참여 비율은 고

등학교 진학 이후에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공고 및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초･중학교에서는 외고/국제고 및 과학고 진학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과학고 진

학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가 낮아져 5개 학교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

다. 여섯째, 자사고진학생들이 초등학교 시기에 학교풍토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자공고 및 

일반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지은(2016)은 PISA 2000, 2003, 2006, 2009, 2012년도 총 5차시 자료

를 활용하여 이원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학교분리 정도를 나타내는 국

가의 비유사성 지수값이 1점 올라갈 때 학생의 읽기 성취도는 82.968점 하락

하고, 수학 성취도는 130.816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은 학교분

리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학업성취도에 부적(negative)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산층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들에게도 부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할 수 있다.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였을 경우에도 이 부적인 관계가 마찬가지

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문수연(2016)은 교육체계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교육 불평등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분석하였다. 교육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코호트를 

구분하고, 코호트 간 비교분석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 계열과 국제적 교육이동

에 영향을 미친 부모의 사회 계급의 효과를 비롯하여 부모의 학력, 교육포부, 

학교 소재지 등의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왜 특정 

코호트에서 특정 계급 및 요인들의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 행위자의 경제

적ㆍ문화적 자원의 효과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상급학교

로의 진학 여부에서 계급 격차가 감소한 반면, 일반계고교/실업계고교, 2년제 

대학/4년제 대학과 같은 진학 유형, 그리고 해외유학 경험에서 계급격차가 증

가하였다. 위계적으로 분화된 교육구조에서 자본가계급과 중간계급은 우위를 

점한 반면 농촌 쁘띠부르주아지는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어, 최근으로 올

수록 교육 선택의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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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로짓 분석을 통해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대학 진학 유형과 국

제적 교육이동에 대한 중간계급의 효과는 최근 코호트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

타났다. 또한 자녀의 교육 선택에 대한 부모의 교육수준의 효과가 점차 증가

하였다. 그리고 자녀 본인의 어린 시절 교육 포부, 학업성적, 학교유형, 그리고 

지리적 공간은 차별적인 교육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양상은 위계화된 

교육체계에서 가족의 경제적ㆍ문화적 자원의 효과적인 작동으로 해석될 수 있

다. 또한 교육 불평등의 요인이 생애 어린시기부터 나타나면서 교육자본 획득

의 메커니즘이 변형ㆍ강화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2) 학교 유형에 따른 대학진학률의 차이: 결과적 불평등(대학진학률의 차이)

이전의 연구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대학 진학단계

에서 취업 또는 미진학보다 진학의 가능성이 크며, 진학하는 대학의 수준도 

더 높다는 것이다. 일본 사례와 비교한 연구에서도, 전반적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에 대한 가정 배경의 영향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

며, 그 영향력은 하위 계열(전문대)보다는 상위 계열(일반대) 진학에 대해서 더 

크게 작용하다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김기헌ㆍ방하남, 2005). 대학의 위

계에 관한 연구들은 대학의 서열체제가 서울과 지방, 지방과 지방으로 분화되

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두휴ㆍ고형일, 2003).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수학능

력시험 점수 분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대학들이 소재 지역, 설립 유형별로

서열화 구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안나, 2003).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대학 진학 격차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대학의 서열 구조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수학능력시험 점수에 의하여 서열화된 대학구조의 최상위를 형성하고 

있는 학교에의 진학률의 차이는 또 다른 교육격차의 지표이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진학하는 고등학교의 유형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서 진학대학이 

결정되는 것은 교육불평등이 체계화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아래에서 제시된 

표와 그림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소위 ‘SKY’대학이라 불리는 대학에 고

등학교 유형별 진학률을 도표화 한 것이다(자료: 오신환의원실에 요청하여 입

수한 교육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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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011-2016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신입생의 출신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학년도

 SKY
총입학자수

(정원내
일반전형)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입학자 수 및 비율
(%, 총입학자수 대비 유형별)

일반고
특수목적고

(과학고,
외고ㆍ국제고)

자율고 기타

입학자수 비율 입학자수 비율 입학자수 비율 입학자수 비율

2011 6,917 4,973 71.9 1,606 23.2 　 　 338 4.9

2012 6,365 4,739 74.5 1,329 20.9 　 　 297 4.7

2013 7,469 3,914 52.4 1,740 23.3 1,284 17.2 531 7.1

2014 7,255 3,780 52.1 1,346 18.6 1,554 21.4 575 7.9

2015 6,883 3,743 54.4 1,127 16.4 1,480 21.5 533 7.7

2016 6,826 3,501 51.3 1,023 15.0 1,768 25.9 534 7.8

주1) 2013-2016년 기타 항목: 예술 체육고(특수목적고), 산업수요맞춤고(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검정고시, 그 외 항목 합산

주2) 2011-2012년 기타 항목: 예술 체육고(특수목적고), 전문계열고, 영재학교, 그 외 항목 합산
주3) 2011-2012년은 자율고 유형이 없음
출처: 국회 오신환의원실 제공

위 표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

교에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2011년 이 세 대학교 신입생 중 일반고등학교 출신 학생의 비율은 71.9%를 구

성했으나 2016년에는 51.3%로 급속하게 감소하였다. 과학고, 외고, 국제고로 

구성된 특수목적고 출신의 비율은 동기간 23.2%에서 15%로 줄어들었다. 그 원

인은 2013년부터 자율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입학이 시작되어 17.2%에서 

2016년 25.9%로 급격하게 그 비중이 높아진 때문이다. 주요 대학의 입학생이 

일반고등학교로 부터 특목고와 자율고라는 학생선발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 표에서는 학교유형별 대학진학률의 

차이라는 이원분석(bi-variate analysis)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일반고에 비

하여 특목고나 자율고의 대입격차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문수연(2016)의 다변량분석은 위의 격차를 뒷받침해줄만한 분석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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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코호트3과 코호트4의 대학 진학 유형을 비수

도권2년제, 수도권2년제, 비수도권4년제, 수도권4년제로 구분하여 다항 로짓 

분석한 결과, 코호트3에서 자본가 계급, 아버지의 고졸 이상 학력, 본인의 고

교 성적과 고교 계열이 수도권4년제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고등학

교 소재지가 대학 진학 유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호

트4에서는 중간 계급인 경우 비수도권4년제와 수도권4년제 대학 진학에 더 많

이 진학하며, 아버지의 대졸 이상 학력과 어머니의 대졸 이상 학력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 부모의 고학력 효과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특목고와 자율고출신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의 진학에 유리하다는 점은 

여러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그러나 그 학교출신들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

에도 여전히 일반고출신학생들보다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이는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나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다. 만약에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가 일

반고 출신학생과 다르지 않다면, 이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단지 특정대학에 진

학하는 선발과정에서 유리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고 고등학교 다양화를 지

향한 제도는 이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김성훈ㆍ김안나(2009)11)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에 있는 한 종

합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입학전형자료를 분석하여, 출신 고교의 유형에 따

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 의하면 첫째, 학생들의 학점은 출신 고교 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

으로 학기가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둘째, 모든 연도에서 특목고 출신 학

생들은 초기에는 일반고 출신 학생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이

러한 특목고 변수의 긍정적인 영향은 고학년에서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부점수, 가정배경과 같이 학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

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학점에 대한 출신 고교의 영향력을 분석했을 때도, 특

목고 변수의 영향력은 고학년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특목고 출

신 학생들의 대학 학업성취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과학고와 외고 출

신 학생들의 동일 계열 전공 진학여부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이러한 특성

이 학생들의 학점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제시

11) 김성훈ㆍ김안나(2009), 「출신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비교 연구:특
목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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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들은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가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배치되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출신고교 유형별 학업성취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 연구결과가 함축하는 바는 특목고출신의 학생들과 부모

는 그들의 고등학교의 지위를 대학의 진학에 유리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을 뿐

이라는 것이다. 대학에서 특목고나 자사고출신 학생들이 학업성취도에서는 결

코 일반고출신들에 비하여 우수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3)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불평등의 보정

[그림 8]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전체 정원 외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입학자 수 추이(2011-2016)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수준에 따른 입학특례에 의거 각 대

학별 전체 입학 정원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을 통하여 

일정한 수의 3대학 포함하여 260여명 내외의 학생을 입학시켜왔다. 이 인원은 

2011년 기준으로 전체입학생 중 약 3.7%(259/6,917*100=3.8(%))에 해당한다. 일

종의 소득수준에 따른 입학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

다. 2011년의 경우, 이 전형의 대부분은 일반고등학교로부터 충원되었다. 특수

목적고에서 충원된 비율은 14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2013년 이후 특이한 변화

가 발견된다. 2013년 이후에는 자율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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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비례하여 일반고출신의 학생들이 2016년에는 137명으로 급감하였다. 이 

기간 일반전형에 의한 입학생수가 6,917명에서 6,820으로 극히 소폭 감소(약 

1%) 한데 비하여 이 전형을 통한 입학생수가 2011년 259명에서 2016년 204명

으로 21% 정도 급감하였다. 이는 입학 정원의 극히 일부 비율로 상위대학에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입학기회차이를 보정하려는 노력이 이 기간 사이에 

매우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설상가상으로 특목고와 자율고 출신 학생이 이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1년 5.4%에서 2016년 무려 33%에 이르렀다.

<표 12> 2011-2016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신입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 비율

학년도

SKY
총입학자

수
(정원외
포함)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입학자수

총입학자수 
대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비율(%)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입학자 수 및 비율
(%, 해당 전형 입학자수 대비 유형별)

일반고
특수목적고

(과학고,
외고ㆍ국제고)

자율고 기타

입학자 
수

비율
입학자 

수
비율

입학자 
수

비율
입학자 

수
비율

2011 11,521 264 2.3 245 92.8 14 5.3 　 　 5 1.9 

2012 11,574 263 2.3 240 91.3 15 5.7 　 　 8 3.0 

2013 11,621 244 2.1 180 73.8 7 2.9 51 20.9 6 2.5 

2014 11,624 220 1.9 149 67.7 17 7.7 49 22.3 5 2.3 

2015 11,679 222 1.9 162 73.0 19 8.6 32 14.4 9 4.1 

2016 11,812 210 1.8 137 65.2 19 9.0 48 22.9 6 2.9 

주1) 2013-2016년 기타 항목: 예술 체육고(특수목적고), 산업수요맞춤고(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영재
학교, 검정고시, 그 외 항목 합산

주2) 2011-2012년 기타 항목: 예술 체육고(특수목적고), 전문계열고, 영재학교, 그 외 항목 합산
주3) 2011-2012년은 자율고 유형이 없음
주4) 2013년 이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대분류됨
이에 2011년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은 ‘기회균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정원외)’로 분류되어 있음
출처: 국회 오신환의원실 제공

4) 지역별 대학진학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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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출신지역별 서울대학교 진학률의 차이(2013-2016)

마. 학교 내 불평등: 국제 비교연구를 통한 교육불평등의 상황

중등학교 수준에서 한국의 교육불평등의 상태를 상대적으로 객관화시

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 사회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불평등상

황의 성격과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그간의 교육정책의 불평등

효과에 관한 경험적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 입시전형과 불평등: 지역, 입학사정관제

대입제도의 변화 역시 교육불평등의 주요한 요인이다. 입시제도는 정

시에서 수시로의 방향 선회에 따라 헤아릴 수 없는 대입전형의 복잡화가 이루

어지고 있다. 입시제도의 복잡화는 궁극적으로 복잡화와 다양화에 능동적, 적

극적,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회계층에 유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계층에게 상당히 유리한 기제라 하겠다. 다음은 위

의 표에서 제시된 시기별 중등교육 및 대학입시의 변화가 교육불평등과 관련

하여 어떠한 효과를 낳게 되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채택된 기존 연구에 대

한 요약이다. 

교육 불평등에 대한 또 다른 연구들은 지역의 교육적 특성의 차이에 

주목한다. 이들은 도ㆍ농간 교육 격차(김양분, 2009; 정철영ㆍ정진화ㆍ오창환, 

2011) 뿐만 아니라 도시 내 그리고 서울지역 내에 교육 격차들이 존재하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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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 교육 공간을 둘러싼 거주지 분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논의한다(손준종, 

2004; 최은영, 2004; 황은주, 2008). 연구들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지역 구성

원들의 직업 분포, 교육수준, 거주지의 학교 분포, 사교육 기관 분포, 재정 자

립도 등의 여러 요인들과 연결한다. 자녀 교육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거나 위

장전입과 같은 편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특정 학군의 학교에 입학한 사례들을 

경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경제적 지위의 획득 및 재생산을 위

해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손준종, 2004), 거주지의 교육 환경에 민감하

게 반응하며(김경근ㆍ장희진, 2005), 교육적 분리와 거주지 분리의 밀접성에 

기반하여 차별화된 교육 환경들을 조성, 활용한다. 즉 거주지(혹은 학교소재

지)를 위시하여 지역 공간은 교육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한축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2005년, 2009년 서울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수능성적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강남3구의 수능성적이 공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국어, 영어, 수학 중 가장 격차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과목이 영어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크게 영향

을 주는 과목이 영어임을 고려해볼 때 공간적 교육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영어과목의 불평등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실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책무는 정부당국에 있다고 하겠다. 성적이 좋은 

강남구와 그렇지 않은 금천구의 구 간 내 수능성적 표준편차가 비슷하다는 점

이다. 그러나 공교육 수준이 구 간 표준편차의 차이를 없애는데 이바지하였는

지 여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정재훈ㆍ김경민, 2014).

서울대 신입생 중 서울 지역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고, 그 중에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부유층 지역의 고교 출신 비율이 

무려 50.6%에 이른다. 이들 지역의 사교육은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가’ 지

역으로 분류되는 이들 지역은 읍면 도서지역에 비해 과외비를 3배 이상 쓰고 

있으며 과외 액수의 증가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진학률과 과외비 

규모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

서 공교육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 무력하다. 수준별 교

육과정이 대다수 학생의 학업성취 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학생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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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간의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는 기제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

서발달이나 인성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김천기, 2001).

교육종단연구 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입학사정관제와 사교육비와의 

관계, 또 입학사정관대 지원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부모의 교육기대가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내재적 동기가 높고, 학교

활동에 더 많이 참여했을수록, 읍면지역의 학생이 타지역학생보다, 한부모 가

정 학생들이 지원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더 컸다. 둘째, 학생 지원 계획에 대해

서는 부모변인보다 학생의 내재적 동기와 학교 활동 관련 변수들의 효과가 증

가하였다(김양분 외, 2011).

입학사정관제 지원 계획과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를 살펴보면, OLS와 

음이항 모형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계획의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토빗모형에서는 읍면지역의 입학사정관제 지원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비계획자들보다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며, 서울과 중소도시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역전되거나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지역에서는 입학사정관

제 지원계획자가 비계획자보다 오히려 사교육비를 더 적게 지출하며, 광역시

와 중소도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지원계획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읍면지역의 입학사정관제 지원계획자가 타 지

역의 지원계획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입시 전략을 취하여 그것이 사교육비 지

출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읍면 지역에서는 학교활동보다 

내신이나 수능점수를 높여서 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전략을 취하는 

학생들이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김양분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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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사교육 시장과 교육불평등

1. 사교육 시장의 팽창

한국적 생산체제에서 교육불평등의 또 다른 축은 사교육 시장이다. 앞

서 우리는 김영삼정권 이후 시장의 메카니즘에 의한 사회변화를 추진하는 세

력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가주도적 경제발전의 한계에 봉착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적 교육정책에 대한 한계 역시 도처에서 노정되었다. 특

히 한국교육의 획일성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있는 진영에서 평준화제도는 대표

적인 비판의 대상이었다(박세일 외 2002). 그들은 그간의 평준화정책이 하향평

준화정책으로 수월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교육수요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

한 정책이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교육상품에 대한 선택의 자

유를 주장하는 중상계급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교육 시장은 음양으로 확대

일로에 놓이게 되었다.

사교육 시장의 팽창은 사교육비의 지출규모와 사교육의 공급규모로 

추산할 수 있다. OECD의 교육비 조사에 의하면 공교육비를 국가와 공공단체 

등이 부담하는 교육비라는 개념에서 공부담 교육비로 표현하고, 사교육비는 

학부모 또는 민간이 부담하는 교육비로서 사부담 교육비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사부담 교육비에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로서 입학금, 등록금 

등 사부담 공교육비와 과외비 등의 사부담 사교육비를 포함된 비용이다. 이 

개념정의에 의하면 사교육비란 사부담사교육비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계청

에서 사용하는 사교육이란,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

하는 비용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경제적 대가를 치루고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의미한다(통계청, 2015).

사교육에 대한 역대정부의 방침은 크게 금지에서 자유화로의 방향을 

밟아왔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치가 이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전두환정권 시절인 1980년에 진행된 7.30 교육개혁조치는 사교육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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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라는 역대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사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런 조치의 

배경에는 사교육으로 인한 일반 국민의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 조치

로 인해 사교육은 불법화되었기에 사교육비에 대한 공식적 통계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 물론 그럼에도 암암리에 고가의 비밀과외가 있었으나 현재 비교가

능한 통계치로는 잘 포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남기곤, 2008). 

노무현 정권 시기인 2000년 4월 27일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 판결에 

의해 사교육은 더 이상 불법적인 것이 아니게 되었다. 위헌판결의 내용을 요

약하자면, 사교육을 전면 자유화할 경우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차별 최소

화, 그리고 비정상적인 교육투자 방지를 위해 과외금지가 정당화 될 수도 있

으나 개인의 교육선택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결

하였다(헌법재판소, 2000) 이 판결을 기점으로 사교육비는 급격히 증가되는 모

습을 보였다(김영철 외, 2007; 이종재, 2010).

류정순ㆍ이순형(1998)은 1982년부터 1996년 동안 수집된 통계청의 도

시가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시계열추세분석을 하였다. 소득수준을 4개의 분위

로 구분하여 각 분위별 사교육비지출액(명목가치)과 그 증가비율을 제시하였

다. 그 결과 소득 1/4계층(상층)의 지출액은 하위4/4분위에 비하여 1982년 8배

에서 1988년에 5배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와 같은 배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1/4분위의 증가세는 1988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가 1989년에 크게 증가하고 그 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993년에는 308,842원

에 이르렀다. 1989년은 과외완화 조치가 있었던 다음 해였다. 과열 과외를 막

기 위하여 1993년에 대학수능시험이 실시되었는데 이때부터 월평균 사교육비

가 모든 계층에 공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2년에 상층의 사교육비 

지출과 해외유학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사교육비의 전 계층에서의 증가는 대학입시전형의 변화와 사교육정책

에 대하여 모든 계층이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이다. 전 계층에 걸친 사교육비

의 증가는 지위경쟁의 주요 통로인 수능에서의 고득점을 위한 투자경쟁이 심

화된 결과이다. 1993년 이후에는 가계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의 비율이 전 계

층에서 10%이상을 지출하는 현상을 보여 ‘뱁새가 황새 쫓는 격’이 되고 있

다. 학력획득을 위한 모방적 투자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게 되면 교육시장에서

의 교육투자의 효과가 약화된다. 하층은 상층계층과 마찬가지로 고소득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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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며 학력을 높이나 시장에서의 학력의 가치는 점차 약화되어 이들의 기대

는 충족되지 않는다. 또한 사교육비지출 증가율의 격차가 계층 간 급격하게 

발생하는 현상은 교육기회가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어 시장에서의 교육격차가 

급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교육비지출이 소비의 불평등보다 높은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투입이 없는 한 사교육 시장에서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교육이 허용된 상황 하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의 경쟁은 다른 양상

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단순한 대학졸업장의 시장가치가 약화되고 어떤 

대학을 졸업하였는가라는 학벌에 따른 취업과 승진의 차이가 두드러지기 시작

하였다. 대학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특정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사교육 열풍

이 거세져갔다. 고등교육 팽창은 학연, 지연 등 연줄망 중심의 사회구조와 맞

물려 소위 명문대 졸업자에 대한 선별적 프리미엄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 이는 다시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을 가열시키는 입시과열 현상을 

낳게 하였다. 조기유학 또는 소위 명문대 입학을 둘러싼 입시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사교육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였다. 사교육 시장의 팽창은 공교

육에 대한 국가의 부담률의 규모,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적 

시장참여라는 성격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공교육팽창은 형식적인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듯 보이지만 이 

둘 간의 관계는 한국사회의 교육불평등의 이중적 통로의 하나인 사교육 시장

의 팽창에 의하여 심각하게 왜곡된다. 교육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OECD 국가 중 공교육에 대한 사부담율이 가장 높은 현실에서 저소득층

이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직 어렵기만하다. 우리나라의 공교육 투자

(GDP 대비 7.2%) 중 약 39%(GDP의 2.8%)를 민간 부문(주로 가계)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부담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특히, 고등교

육기관에 대한 부담(GDP의 2.3%) 중 약 78%를 민간이 부담하고 있다. 2013년 

OECD에서 발행한 Education at a Glance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공교육비율(=(정부부담 금액+민간부담 금액)/GDP*100) 분석에 의하면, 민

간부담(1.3%)은 정부부담(0.9%)에 비하여 높고, OECD 국가의 각각의 평균 

1.1%과 0.5%에 비해 민간부담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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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학생 사교육비 총액 규모 및 학생수

(출처: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통계청에 의해 지난 2017년 3월에 발표된 사교육비조사의 결과(통계

처, 2017)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 21.6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

차 감소 경향을 보여왔는데, 그 이유는 주로 학생수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보인다12). 그러나 2016년에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고 있고 이를 학생수와 

총액을 고려하여 비교해보면 학생 1인당 지출액이 2009년의 평균 29만원에서 

약 31만원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용의 증가와 함께 불평등과 관련

해서 의미 있는 것은 아래의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사교육에의 참여율과 사교육비에 있어 많은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에 비하여 7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지출 사교육비는 

8.8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2) 연구기관에 따라 사교육비에 대한 추정치도 다른데, 예를 들어 2007년 통계청자료에는 20조
원이었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소(2007)의 추산에 의하면 국내 사교육 시장 총규모는 최대
명목 GDP의 3.95%에 해당하는 3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2007년
정부의 교육 예산 총액인 31조원보다도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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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가구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치열한 입시경쟁과 그 과정에서의 사교육 시장의 팽창은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격차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부모

의 학력수준에 따라 사교육비의 지출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중ㆍ고등학

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대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경우 41만 1

천원으로 초졸 이하 가구주 가구의 15만 3천원보다 2.7배 더 높으며, 고졸 가

구주 가구의 26만 4천원보다도 1.6배 더 높다. 이와 같이, 사회ㆍ경제적 계층

별로 사교육비 지출액은 큰 차이를 나타내며, 이러한 사교육비 차이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과 어우러져 실질적인 학력격차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궁

극적으로, 한국교육재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교육비의 민간 부담 및 사교

육비의 지출의 불평등은 교육비 부담능력의 차이에 따른 계층 간 교육불평등

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Park & 

Kim, 2014). 아래 가계소득별 교육비 지출 추이 그림은 1990년 이후 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층의 지출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저소득층의 지출은 2009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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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가계소득별 교육비 지출 추이(1990-2014)

(출처: 가계동향조사, 2인 이상 명목소득기준)

사교육비지출과 학업성취도와 간에도 정적인 관계가 발견된다. 2011년 

자료에 의하면(교육과학부, 2011), 성적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지출이 많고 

참여율 역시 높았다. 상위 10% 이내의 집단이 지출한 금액(참여율)은 31.7만원

(85.3%), 10-30%군은 28.2만원983.9%), 31-60%군은 23.3만원(73.8%), 61-80 %군

은 18.2만원(59.8%) 그리고 하위 20%군은 13.6만원(48.8%)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율 또한 성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성적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았다. 국제비교를 통해보았을 때도 이와 같은 경향성은 확인된다. 대체로 학

업성취도가 높은 국가에서 높은 사교육 참여비율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양정호(2005)가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만든 표에 따르면 TIMSS-R에서 측정된 

성적은 싱가포르(604점), 한국(587), 홍콩(582), 일본(579) 순으로 높은데 이 국

가들의 사교육참여율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일본이 61.9%, 싱가포

르 54.8%, 홍콩 47.5%, 그리고 한국이 41.0% 순으로 학생들의 방과후 사교육

참여 비율이 높은 반면에, 낮은 학업성적을 보이는 미국과 영국 학생들의 사

교육 참여비율은 각각 33.2%와 13.1%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GDP대비 총 교육비비율이 가장 높으나 교육투자에 대한 효율성

은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주로 통계청에서 수집된 도시가계분석을 통한 추세분석연구(류정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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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형, 1998; 양정호, 2013)들에 의하면, 1982년 이후 소득분위별 사교육비에 

지출하는 비율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지출의 격차는 최근에 이를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교육비의 지출변동은 정부의 사

교육금지조치(1980년), 과외완화 조치(1988년), 과열과외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3년에 대학수능시험도입 및 위헌판결에 따른 자유화조치(2000년)와 같은 

제도적 변화에 따라 요동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교육 시장의 자유화와 

팽창 역시 국가의 정책의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정부에서 사교육의 

폐해를 완화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정책들을 시행하여왔으나 많은 경

험적 자료들은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교육비 총액의 증가는 사교육을 통한 지위경쟁이 계급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교육비가 소득분위에 따

라 많은 차이가 나며 최상위분위와 최하위분위 사이에 이 격차가 더욱 벌어지

고 있다는 것은 소득의 차이를 점수의 차이로 전환하려는 중상계급의 집요한 

차별화전략의 결과이다. 소비하는 교육상품의 차별화를 통해 격차를 벌이려는 

이 전략은 사교육이 일반화되어가는 시장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전략이다. 사교

육상품의 대량소비현상이 벌어지는 시장에서 고품질상품(예를 들어, 쪽집게 과

외)의 구입을 통하여 계급적 차이를 드러내고 정당화시키려는 계급경쟁의 현

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많은 통계적 지표들은 부모의 소득수

준에 따라 다양한 사설 학원을 활용하여 차별적인 선행학습과 보습학습을 행

하고 학교 내에서의 유리한 평가와 수능에서의 고득점획득 및 다양화한 입학

전형에의 면밀한 사전준비라는 기제를 통하여 교육격차를 낳게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2. 사교육과 부모의 계급 간의 관계: 불평등의 생성

위에서 제시된 자료는 사교육의 실태와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

적 증거들이었다. 그러나 이 자료의 제시만으로는 사교육 시장에서 생성되는 

불평등을 만족스럽게 검증할 수는 없다. 기존의 자료나 연구가 주로 거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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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와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기술(description)에 치중한 것들이다. 부모

의 소득수준이나 계급에 따른 사교육참여율과 지출비용과 교육성과와의 연관

성에 관한 다변량분석을 통해서만이 인과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는 

경험자료를 다변량통계기법에 의해 분석한 연구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사교육 

시장과 불평등 간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본 주제와 관련지어 이전의 사교육 

또는 사교육비 연구들의 대부분은 실태조사 및 단순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거

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시계열적 추세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김흥주ㆍ한유

경ㆍ김현철, 1999). 따라서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이유 및 사교육 참여 원인 

그리고 각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종단적인 분석이나 다변량분

석은 2000년경에 시작되어(박도영ㆍ박정ㆍ김성숙, 2001; 이정환, 2002; 양정호, 

2005)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에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가. 연구의 확인

KISS 등의 자료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추출하고 추출된 자료를 면밀하

게 확인한 결과, <교육사회학연구>와 <교육행정학연구>과 같은 주요 관련 학

술지에 게재된 논문 20편이 확인되었다. 이 중 14편 정도가 경험자료를 사용

하였으며 그 중 2편이 시계열분석 그리고 12편이 다변량분석을 행하였다. 나

머지 4편은 이론적 논의나 심리적 분석을 한 연구였으며 전국을 대표할 만한 

경험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전체 논문에 관한 

정보는 부록에 정리되어있다. 

<표 13> 계층과 사교육 그리고 학력격차(학업성취도) 간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적 연구

(학교 유형별)

연구 연도 이용자료
사례수
(명)

주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관계결과
통계
기법

양정호 2005
노동패널

(2000-2002)
1,767가구 소득수준

사교육비
지출

계층별 차이
중류층의 

지출증가율이 높음
H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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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연구의 분석

양정호(2005)는 2000-2002년 사이의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선

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계층 간에 사교육비 투자 및 투자 증가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다른 모든 가구배경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주관

적인 가구주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자본정도가 사교육비 지출과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층과 비교할 때 중상류층과 중류층에 속한 가구

의 2000년도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친척 중의 고위층여부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이 있는 경우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교육이 공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부정적 태도보다는 교육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

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유도하는데 활용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교육비의 지출이 더 높은 학업성취도라는 중상계층의 의도한 결과

를 낳을 수 있는가? 이은우(2006)는 학생들의 성적은 사교육비와 가족 배경(부

모의 소득, 학력, 그리고 직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교육비에 의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평균성적차이는 32.9%로 나타났고, 

고소득층과 중소득층과의 평균성적차이의 9.4%로 나타났으며, 중소득층과 저

소득층의 평균 성적차이가 17.5%로 나타났다. 특정 교과목에 대한 사교육효과

류정순, 
이순형 

1998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1982-1996)

10,225-
22,102

소득분위별
사교육비
지출

4/4분위에 비해 
상층인 1/4분위의 
지출이 8배 정도 

많음

집단별 
차이

양정호 2013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1982-2012)*

약 
9,000가구

소득5분위
사교육비
지출

지출증가
소득분위별 차이 

증가

소득분위
별 

차이와 
정권별 
변화

윤유진,
김현철

2016
2013통계청 
사교육자료

방과후 
19,035
ebs참여
16,076
사교육
19,295

학습참여방
식

학업성취
방과후학교, EBS 
참여가 사교육에 
비하여 비용효과적

경향점수
매칭, 

로지스틱 
회귀모형

*도시가계조사(1982-20002), 2003년 가계조사로 명칭변경, 다시 2008년 가계동향조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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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들은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적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

러나 이 효과는 수학과목에는 공히 나타나는데 영어와 국어와 같은 어학과목

에는 제한적인 효과가 있거나 없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이 발견된다(아래 

<표 14>참조). 상급학교의 진학에 있어 수학과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교

육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아래 표는 교과목별, 집단별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변량분석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사교육시간을 무한정 늘

인다고 하여 학업성적이 그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교육의 한계

효과는 성적집단별로 차이가 있는데 하위분위는 4.9시간이고 상위분위는 2시

간대가 정점을 이룬다는 발견이다.

<표 14> 교과별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연구결과

연구(연도) 조사대상 수학 영어 국어 비고 

한대동ㆍ성병창ㆍ길임주
(2001)

고2 영향없음

양정호ㆍ김경근(2003) 중2 긍정적 영향 HLM

상경아ㆍ백순근(2005) 서울고등학생 긍정적 영향

상경아(2006) 서울고등학생 긍정적 영향 HLM

김진영(2007) 중 2 긍정적 영향

한수경ㆍ박재범ㆍ손형국ㆍ
양정호(2015)

고등학생 긍정적 영향

오영수ㆍ윤정식(2003) 대구 고2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김성연(2013) 중 1 긍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이정환(2002) 서울 중학생 영향없음 긍정적 영향 영향없음

이명헌ㆍ김진영ㆍ송창용
(2005)

인문계고 긍정적 영향 영향없음 영향없음

김지하ㆍ김정은(2009) 고등학생 긍정적 영향 영향없음 영향없음

이정연(2011) 중학생 긍정적 영향 
(최상위집단)

긍정적 영향  
(최상위집단) 영향없음

※출처: 윤유진ㆍ김현철(20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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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러한 사교육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중학교에 

비교할 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이 등

장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다른 대안적 

학습방법을 택한 경우에 비하여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중학교에서의 효과가 더 크고 고등학교에서는 줄어든다는 분석들이 제기되는 

것이다. 아울러 고비용의 사교육방식에 비하여 값싼 방식으로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과후학교나 EBS참여가 비용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들이 최

근 증가하고 있다. 

윤유진ㆍ김현철(2016)의 연구는 2013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교육 자

료를 이용하여 학습방식(사교육, 방과후학교, EBS참여)에 따른 학습효과를 분

석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방식의 선택이 학생들의 배경에 따라 다름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향점수매칭 

분석을 선택하였고, 방과후학교 19,035명, EBS 16,076명, 사교육 19,295명의 표

본이 분석에 사용하여 학습방식에 따른 학업성취효과의 차이를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방과후학교 및 EBS 학업성취효과가 사교육 

효과에 못지않은 비용효과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학업성취 효과는 사교육이 

6.82%, EBS가 5.04%, 방과후학교가 4.8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2013년 통

계청 조사에서 초ㆍ중ㆍ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23.9천원, 방과후학교 비용은 

3.2천원 그리고 EBS 비용은 0.2천원임을 고려하였을 때, 그 효과가 무시할 수 

없었다고 보고한다. 특히 일반계고등학교의 학업성취효과의 경우 방과후학교

(7.91%), EBS(6.09%), 사교육(4.18%) 순으로 나타나 고등학교급에서는 사교육보

다 방과후학교와 EBS 효과가 크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사교육의 참여효과가 중학교에서 높고 방과후학교의 참여 효과가 고

등학교급에서 높게 나타난 결과는 박현정 등(2011)이나 변수용 등(2011)의 연

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박현정 등(201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학교 입

시준비가 고등학교가 아닌 중학교에서 사교육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하고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사교

육이 아닌 방과후학교나 EBS를 통해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변수용 등(2011)

의 연구에서도 다른 학교급보다 중학교급에서 방과후학교보다는 사교육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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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결과는 고등학교급에서 방과후학교와 EBS 학

업성취효과가 사교육보다 높다는 김진영(2012)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

이며 방과후학교의 학업향상 효과가 있다는 배상훈 외(2010)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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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교육정책적 함의

1. 결론

이 연구는 교육불평등에 대한 기존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메타분석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교육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였다. 기존연구

를 재분석하기 위하여 교육불평등과 연결된 제 양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델을 다차원-다관계적 통합모형을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의 

대상은 고등학교수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었으며 이 불평등 생성의 주요 원

인으로 제도적 요인과 시장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표준

화에서 다원화로 요약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의 추이를 추적하고 그 특징과 

성격을 추출하였다. 시장적 요인에서는 공교육이 사교육화해가는 양상을 공교

육에 대한 사교육 시장의 비대화와 각 가정의 사교육부담률의 증가추이를 추

적하였다.

교육의 장은 제한된 지위의 배타적 획득을 향한 계급 간의 경쟁의 장

이기도하다. 특히 성취사회라는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경쟁을 정당화하는 자

본주의사회에서 선발은 교육의 주요한 기능이기도 하다. 중상층계급은 자신들

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층계급에 비하여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능력과 

수단을 가지고 있어 이 경쟁의 장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있다. 학부모와 

학생의 사교육에 대한 요구는 다양할 수 있으나 사교육 시장의 허용과 팽창은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를 통하

여 국가의 교육정책에 보다 정교하게 이해관계의 반영을 요구해왔다. 또한 이 

들은 다양화와 수월성을 기치로 삼는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이의 지지자를 활

용하여 평준화정책을 점차 와해시켜왔으며 국가는 이들의 주장을 대체로 반영

해왔다. 중상계급은 사교육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국가에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으며 그들의 차별적 경제능력을 이용하여 유리한 교육상품을 구매하

여 학교 내의 평가와 입시에 유리한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하층계급은 교육이라는 지위경쟁에 필요한 개인적 자원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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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할 뿐만 아니라 공공재로서의 교육복지가 빈약한 한국의 생산체제라는 구조

적 요인에 의하여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그 결과 학업성취도와 대학진

학과 같은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뒤처지게 되어 교육불평등 폐해의 피해자가 

된다. 궁극적으로, 삶의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지 않는 계급경쟁의 상황에서 

하층계급은 반복적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학교와 노동시장에서 패배를 경험하

게 되고 이는 빈곤의 악순환과 사회계급적 지위의 세습화라는 숙명적 상황에 

빠지게 된다. 성적에 의한 선발과정으로서의 교육은 단지 차별적 계급지위를 

정당화시키는 기제로서만 기능하게 된다. 그 결과가 목하 진행 중인 교육불평

등의 심화현상이다. 이에 대한 본 연구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교육불평등은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이중기제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국가에 의하여 생성되는 교육불평등은 교육복지 지출의 한계, 공교육

에 대한 사교육비의 높은 부담률, 고등학교 다양화정책에 의하여 주로 생성된

다. 열악한 교육복지는 하층계급의 교육기회를 제한시킴으로써 교육불평등을 

기본적으로 생성하는 구조적 요인이다. 한국은OECD국가들에 비하여 공교육에 

대한 사교육비의 부담률이 매우 큰 국가이다. 

우리는 현재의 교육불평등이 시장과 국가에 의하여 이중적인 방식으

로 심화되어왔음을 경험적 증거를 다시 검토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60여 년 간 경제성장과 함께 전체적으로 학력수준은 급속하게 높아져왔다. 중

등학교부터 일어나는 소수 특권주의(elitism)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제도로서 권

위적 발전주의국가에 의하여 채택된 평준화제도는 나름대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기초적 교양을 갖춘 산업인력의 원만한 공급에 일정정도 기능적으로 작

용하여왔고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교육을 통한 상향적 사회이동이 가능한 시점도 있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은 심각하게 폐색되어 현재는 계급불평등과 교육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불평등의 심화는 

교육제도 그 자체와 엄청나게 팽창한 사교육 시장을 통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과 시장의 확산은 제한된 지위의 획득을 위한 

사회계급의 경쟁의 산물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은 건전한 시민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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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참여하는 노동자를 육성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 혹은 제거하고 사회

적 통합을 위한 핵심적 제도라는 원론적 규범을 상기할 때, 기존의 정부가 취

해온 교육정책의 입장은 획기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탈평준화정책(다양화정책)으로의 전환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켰다.

학교교육제도는 학생의 선발과 평가, 교육내용과 과정의 통일성 및 교

육재정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정도에 따라 그 제도를 표준화형과 분화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에 의해 표준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관련된 규범이 

정해지고 자원이 제공되는 것을 표준화형 제도이고 탈중앙화된(decentralized) 

조직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우선하는 제도를 분화형제도이다. 최근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제도는 표준화(평준화)제도의 와해와 다양성과 자율성을 모토로

하는 분화형제도로의 지향이라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정권별 고교교육정책과 

그 성격을 검토한 결과, 김영삼정부의 5.31조치 이후 최근의 이명박정권과 박

근혜정권의 교육정책은 평준화정책의 와해를 통하여 다양성과 자율성 및 선택

의 자유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으로의 전환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목고의 설립과 자율고 설립의 확대, 입학사정관제도 제도의 도입, 수시전형

의 확대를 통한 정시전형의 축소와 같은 정책적 변화가 다양화의 예이다.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독특한 계급구조가 새롭게 그 형

체를 드러내왔다. 상층계급의 안정적 세습의 욕구가 반영되어 제도화된 것이 

바로 특목고와 자율고이며 이 학교의 출신들이 다양한 입시전형을 통해 최상

위대학에 용이하게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채택된 것이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인 

것이다. 대학 전형제도를 다양화시키고 복잡화시킴으로써 대학진학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하는 모호화전략을 통하여 그 들은 단계적으로 제한적 지

위를 독과점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으로서 일련의 상급학교로의 차별적 진

입제도를 완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앞서 분석해왔듯이 수많은 

거시적 자료와 경험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교육의 격차와 불평등

의 심화이다. 이러한 평준화로부터 다양화로의 분화를 향한 정책적 이동은 절

대 다수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교육의 핵심적 책무의 

방기를 통하여 진행되었. 그간 교육정책은 상대적으로 소수 학생에게 수월성

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책무라는 듯 탈평준화 정책을 채택해왔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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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된 교육불평등이다. 

특목고와 자율고 신설과 전환의 허용은 일반고등학교를 황폐하게 만들

어 왔다. 또한 사설과외의 허용은 공교육의 시장화를 촉진하여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습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형성하였다. 사교육 

시장은 제한된 특권적 지위의 획득을 향한 계급 간의 경쟁의 장으로서 입시전

쟁터로 변모하게 되어 교육 본연의 목표는 표류해왔다. 특히 부모의 소득수준

에 따른 사교육비의 차등적 지불의 허용은 공교육의 공정성을 뿌리부터 흔드

는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다. 사교육을 통하여 학교시험과 대입수학능력고사

에서 높은 점수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선행학습과 반복학습이 만연하는 현재의 

사교육 시장과 공교육체제의 결합양식은 소수의 성공한 학생들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장치’이다. 계급경쟁에서 승리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 장치는 

만족스러운 것일 수 있으나 다수의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자

들에게 현재의 교육체제는 매우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며 따라서 매우 불만족스

러운 장치인 것이다. 다양성은 소수를 위한 다양성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위

한 다양성이 되어야 한다.

○ 교육개혁은 중상층의 지배전략을 지원한 정책이었다.

그간 교육 개혁의 미명아래 행해진 많은 탈평준화를 지향한 정책들이 

명목상의 의도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직접적 원인임

을 알 수 있었다. 김영삼정부를 필두로 한 보수 정부는 자율성의 신장과 선택

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평준화정책을 급속하게 와해시켜왔다. 그러한 정책의 

중단기적 결과는 소수의 특목고와 자율고중심의 교육정책으로의 선회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중상층의 지위유지전략을 지원하면서 기존의 교육불

평등을 최대로 유지해오는 전략을 채택하여 왔다. 교육팽창으로 이 전략이 더 

이상 효용을 잃게 되었을 때 질적 차별화의 수단을 강구하는 효과적인 기득권 

유지전략으로의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계급

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차이가 발생하였다. 상층계급(자본가계급과 중간계급)에 

속한 학생들의 학업성적은 노동계급출신에 비교해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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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성취도는 학교 간 차이에 의하여 주로 발생한다.

한국사회의 학교제도에서 발생하는 교육불평등의 양상은 초등학교와 중

등학교 때까지 잘 드러나지 않다가 고등학교에 이르러서 학교 간 분리를 통하

여 본격적으로 양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유방란 등(2006)의 연구에서 

제시된 학업성취도의 분해는 이를 잘 확인해주었다. 표준화정책을 버리고 다

양화와 같은 제도적 분화를 채택한 국가에서 불평등이 증가하고 그 제도에서

는 특히 하층계급 학생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비교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의 성격과 불

평등생성 메카니즘을 파악할 수 있었다. 평준화정책 이후의 고등학교에 관한 

정책의 변화는 다양성과 자율성 그리고 선택의 자유에 의하여 정당화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능력에 의한 상급학교로의 배치는 능력주의라는 외피로 정

당화되어왔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연구가 반복적으로 밝혀왔듯이 학교성적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시장에서의 선행학습과 반복학습을 통하여 성취되

어왔다. 

고등학교제도의 다양화를 추구한 결과, 2011년 이후 특목고의 수가 

120개에서 2016년 152개로 증가하였으며, 자율고도 각각 109개교에서 159개로 

급증하였다. 특목고와 자율고에 주어진 학생들의 우선선발권은 일반계고등학

교로부터 우수한 학생을 고갈시키는 효과를 낳았으며 이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대학진학율의 차이로 이어졌다. 본 연구진이 활용한 자료(오신환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소위‘SKY’대학(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진학률에 있어 학교

유형별로 많은 차이가 발견되었다. 세 대학의 정원 내 일반전형을 통하여 입

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계고 졸업자의 진

학률은 2011년에 71.9%에서 점차 줄어들어 2016년에는 51.3%로 크게 감소하였

다. 이와 비교할 때, 특수목적고(과학고,외고,국제고) 졸업생은 동년 각각 

23.2%에서 15%로 감소하였다. 이는 단순하게 보면 특목고 졸업생의 비중이 줄

어든 것 같으나 실제로는 2011년 도입된 자율고출신들이 진학하기 시작한 

2013년도부터 동대학에의 진학률이 17.2%에서 2016년 25.9로 급증한 것을 고

려하면, 전체적으로 상위대학의 진학에 특목고와 자율고의 효과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 두 유형 고등학교 출신자들의 상기 대학교 입학생 중 차지하

는 비율이 무려 40.9%에 이르고 있다. 이들 학교의 수가 2016년 현재 특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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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개, 자율고 159개로 일반고 1,545개교의 약 1/5에 해당하나 SKY대학 입학

률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입학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의 분리정도가 클수록, 다시 말해서 학교가 다양화되어 표준화정

책과 유리되면 될수록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일반계고등학

교와 비교할 때 특목고와 자율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최초의 학

업능력과 부모의 SES(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성취도의 분산을 개인요인과 조직요인으로 분할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때는 미미하던 학교 간 차이가 고등학교에 

에서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학교 유형에 따른 효과의 크기는 부모의 사회경제

적 영향의 크기보다 더 강한 것을 발견하여 보고하고 있다.

2. 교육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 행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에 입각하여 몇 가

지 기존의 교육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교육에서 수월

성의 추구도도 무시할 수 없는 정책적 지향점이나 기본적으로 기회평등의 제

공이 교육정책의 핵심이 되어야한다, 둘째, 국가재정의 투입을 통하여 불평등

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야한다.  셋째, 기회평등의 제고를 위해서는 뒤처진 학

생에 대한 보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특목고의 도입과 같은 정책 

시행의 목적에 부합한 제도운영이 요구된다. 다섯째, 사교육 시장의 효과에 비

견할 만한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여

섯째,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탈피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패널자

료의 활용을 위한 제언이다.

○ 수월성이나 다양성의 보장보다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의 책무가 우선이

다.

그간 학교제도는 교육기회와 과정과 결과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을 경주하기보다는 수월성과 다양성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담론에 매몰된 정책

을 시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공정성과 평등을 유지하는 선에서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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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선택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월성과 다양성을 위하여 평등과 공정

을 방기하는 교육정책의 채택은 더 이상 민주주의국가가 나서서 해할 선택은 

아닌 것이다. 보다 공정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을 적극적인 민주시민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적 책무이다. 단지 시험점

수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줄을 세워 그들의 배치를 담당하는 것이 교육기관의 

책무가 아니다. 그것은 부차적 기능에 불과한 것이다. 이 사회의 통합을 위해

서 우선시해야 할 핵심적 역할을 방기한 채 선발과 배치의 정당화에 몰두하는 

교육목표는 폐기되어야 한다. 선발과 배치의 과정에서 개인이 얻은 성적이 이

후의 모든 사회경제적 기회와 지위를 정당화시켜가는 원샷게임의 심판자의 역

할을 충실히 하는 것만이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의 전부는 아니지 않는가. 고

등학교를 기점으로 생산되는 대부분의 교육불평등이 부모의 자원에 의하고 또

한 계급동결효과의 과정임이 밝혀진 현 시점에서 사회불평등의 해소를 위하여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국가와 교육당국이 어떤 정책을 취하여

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교육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고교제도의 제도적 변화를 크게 표준화와 분화(다양화)라는 구분에 의

한 분석은 평등성과 효율성에 대한 정책적 균형유지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

다. 이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자율성, 다양성, 수월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정책선택의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

다. 이 두 가지 정책 목표는 상호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학업성취에 있어 불평등과 효율성은 

상호 배제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amoran & Mare, 1989; 

Hanushek & Wößmann, 2005; Micklewright & Schnepf, 2007; Wößmann, 

2008). 평균적으로 효율적 학습을 최대화시키려 만들어진 교육제도는 학업성취

의 불평등 해소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서구의 연구결과는 최신 한

국사회에 만연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 국가재정의 투입으로 교육기회를 개선할 수 있다. 

국가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학교재원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의 중요성은 한 국가의 평균 국민소득수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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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자원을 더 투자하였을 때, 학업성취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질문과 답은 공적 재원의 투입을 통하여 

교육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책선택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다. 

학교에 대한 재정투입과 관련하여 잘 알려진 효과가 바로 Heyneman 

and Loxley effect(1983)이다. 이들에 의하면 저개발 국가의 경우 학습교재와 

교사양성에 대한 재정투입은 학습효과에 매우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다고 주장

하고 있다. Gamoran(2006) 등의 연구는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학교의 자원

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입증하려고 

시도하였다. 우선 1960년대 Coleman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공립학교에 관

한 것인데, 이를 통한 분석에서 콜만 등은 학업성취도는 학교가 보유한 자원

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학생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

다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학교의 다양한 자원은 학업성취도의 변량에 영

향을 주는 부분이 있으나 그 정도가 매우 적음을 통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러나 콜만과 호퍼(1987)에 의하여 1980년대에 발표된 연구는 공립학교와 사립

학교를 포함한 표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

하여 학업성취도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학교 유형, 자원의 

차이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그들의 초기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다. 즉, 학

교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학교 유형은 다른 학

교에 비교할 때, 더 효과적으로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키고 있어 학교가 학업성

취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

주었다.

○ 능력주의는 선발과정만을 정당화한다: 뒤처진 학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

다.

능력주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학교를 단지 인지능력점수의 우열로 

학생을 선발하고 배치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임을 정당화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능력주의에 기초한 학교는 뒤처진 학생들을 개인과 가정의 책임으로 

방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정작 열악한 교육여건에서 고통 받는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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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듬고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적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

로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학업에 미치는 강하

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지적하고 있다. 이 발견을 뒤집어보면 부모의 경제능력

이 약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많은 불리함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열악한 교육여건에 처한 학생들의 학습조건을 개선하여 학업성취에 미치는 악

영향을 최소화시켜 공정한 기회를 모든 이에게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책

무이다. 

○ 특목고의 최초 설립목표에 충실하여야 한다.

다양화를 지향한 고등학교 자율화정책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고교 유형을 허용한 고교 다양화 정책의 개선을 위한 원칙이 필요하다. 

외고 및 국제고에 진학함으로써 영어와 국어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효과와, 

과학고에 진학함으로써 수학의 학업성취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이들 특성화가 교육기회의 평등과 수월성의 동시적 성취라는 교

육목표에 부합하는 지를 판단해보아야 한다. 또한 이 학교에 진학한 학생의 

학업성취의 추구가 학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 그리고 자사고의 효과

성 평가에 있어 주요한 기준이 되어야하는 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자

사고가 학업성취가 우수하고 상대적로 비싼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학생들만 모아서 명문대 진학을 위한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기관화가 되어 그 

결과로 일반고의 잉여화현상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적으로 얻는 것보다 

공적으로 잃는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사고의 설립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부합하는 평가준거를 개발하여 자사고의 성과를 엄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사교육 시장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는 비용효율적인 대안적 학습방법을 확

대해야한다.

사교육 시장은 부모의 자원에 따라 교육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입전형이 다양화, 세분화될수록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상품의 종류

와 수량이 증가하고 이 상품의 구매는 보모의 경제력에 의하여 좌우된다. 그

리고 그 상품화된 교육품목들은 학교에서의 평가와 대학입학의 유리한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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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억제하고 시민교육과 교육

기회평등을 위해서는 고교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 줄 세우는 것을 교육의 제일 목적인양 하

는 경향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중단기적으로는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

는 효율적 장치를 모색하는 것도 요구된다. 예컨대,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일반고 및 자공고의 교과관련 방과후학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고교유형별 일반고 진학생 대비 학업향상 효과를 설명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해당학생의 교과관련 방과후학교 참여정도가 높은 외고나 자공고

에서 성적향상 효과가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EBS참여와 같은 대안

적 학습방식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도 의미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

다. EBS 참여학생이 비참여학생보다 학업성취가 높다(박현정 외, 2013). 또한 

방과후학교와 사교육의 상대적 학업성취 효율성에 있어서 방과후학교의 효과

가 사교육 효과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고등학교급에서 학업성취 효과

가 더 크다는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교육의 학업성취효과와 방과후학

교 또는 EBS학업성취 효과에 있어서 특별한 우열관계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김희삼(2011)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투입비용당 

성적 상승효과와 참여시간당 성적 상승효과가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가 높다

는 연구는 방과후학교의 학업성취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학업성취 수

준을 고려한다면 교과관련 방과후학교의 활성화가 상-하위 학생 모두에게 학

업성취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고나 자공고의 경우에

는 학부모의 교육비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다양한 교과관련 방과후학습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국가수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고등학교의 탈서열화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서열화 방지를 위한 선발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성적에 따른 진학 고등학교 유형의 분화는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시기부터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자율고 도입 이후 자사고와 자공고 

및 일반고 입학생의 초ㆍ중학교 성취도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자

율고 정책의 확대는 일반고 및 자공고 학생들의 학습의욕 저하, 동기 상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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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간의 상호 강화효과 약화 등으로 이어져 고등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학

교간 성취도 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설립 목적에 있어 

일반고와의 차별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자사고의 학생 선발은 지양되어야 

한다.

○ 패널자료와 같은 교육관련 자료를 보다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를 통해 정책이 산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관련 자료들의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수준에 대하여 검

토하고자 한다. 최근 교육과 노동관련 연구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본 조사들

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비교 가능한 자료들이 수집되

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패널자료

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KELS:2005-)>, 노

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1998-)>,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

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KEEP 2004-)>조사, 한국고용정보

원의 <청년패널조사(200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패널조사(2004 

-)> 및 서울시교육청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교육정책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서울

교육종단연구(SELS2010)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의 연구시점과 반복년수 및 주요

연구관심에 있어서 각각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청소년들의 가정, 교육, 직업 

등에 대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불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하기에 

유용한 자료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

는 2005년 150개 중학교 1학년 학생 6,908명을 대상으로 하여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 학생들의 인지적ㆍ정의적 성장과 발달,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 교

육을 조사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대학 진학과 초기 직업획득 과정을 

만 30세까지 추적 조사하는 국가 수준의 종단적 조사연구이다. 그리고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조사는 2004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

계 고등학교 3학년 각 2,000명 총 6,000명을 대표성 있게 추출하여 10년 이상 

추적 조사하는 종단조사이다. 이에 더하여 학생들의 가구와 학교(담임, 학교행

정가) 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는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구성원과 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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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께 고려하고,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 환경을 객관적으로 제시하

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 경험과 진학, 진로, 직업세계

로의 이행 등을 파악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교육실태, 교육효과, 교

육과 노동시장의 연관성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가능케 하는 자료이다.

그 외에도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가 199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의 경우 2002년부터 조

사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패널조사’는 2004년부터 시행

되어, 청소년들의 잠재적 진로설정 및 준비, 일탈행동, 여가 참여 등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나 청년패널조사의 경우 직업과 임

금, 노동과 같은 노동시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교육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고, 청소년패널조사의 경우는 직업 및 노동시장으

로의 연결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위 자료들은 장기적 추세를 연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료들이다. 패널

조사는 시계열 자료의 성격과 횡단면 자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사 

방법이다. 이는 단순한 시계열 자료나 단면 자료에 비해 패널 데이터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패널 데이터의 장점으로는 추정의 효율성

(efficiency) 향상, 설명변수간의 공선성(collinearity) 발생 가능성 축소, 추정량

의 편의(bias) 감소, 정책의 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 가능, 상태간의 변이과정

(transition between states) 이해 가능, 특정기간효과(period specific effect)나 

특정연령효과(age specific effect) 및 동시태생효과(cohort effect)에 대한 분석

을 가능케 한다. 

해외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국가에 의해 이미 1970년대부터 다양한 주제

의 패널조사가 시행되어 그 연구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였다. 특히 미국 

패널조사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패널 조사를 시

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노동통계국(BLS)과 국립교육통계센터(NCES)가 있

으며, 특히 국립교육통계센터의 패널 조사는 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한 교육관

련 패널 조사이다. 대표적인 조사로는 NLS-72, HS&B, NELS:88, ELS:2002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스웨덴 등에서도 청소년들의 성

장, 진로, 학업성취, 취업으로의 이행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

제기구인 OECD에서도 가입국가를 대상으로 15세 이상 학생의 교육, 취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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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한 패널 조사사업(PISA:1988-) 이 3년을 주기로 추진 중에 있다. 

위에서 언급된 자료들은 각각 독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집되어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와 분석의 한계점도 또한 발견된다. 

개별화된 분석 중심으로 총체적 시각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울

러 이 자료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행하여 그 결과를 통합하여 정책적 방향

의 선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패널조사는 고

비용 상품이다. 기관마다 특징 없이 반복되는 조사의 남발을 막아야 하며 수

집된 자료 간 통합적 활용을 가능하게 할 조사설계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높은 조사비용을 고려할 때, 연구자나 학자들로 하여금 자료가 가진 가치를 

재조명하도록 할 것이며 조사의 결과가 가진 개별적 분석의 함의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자료에 대한 연계분석을 통하여 

개별 연구에서 얻은 경험적 결론들을 통합하여 총체적 인식과 판단으로 정교

화하고 고도화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자료 활용에 관한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여 기존의 정책과 제도

에 대한 평가와 이 평가에 기초한 정책의 개선이 뒤따라야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구성된 불평등분석을 위한 통합적 모형은 생산체제-계급구조-교

육제도-시장-학교조직과 교사-학생 개인의 학업동기를 아우르고자 고안된 모

형이다. 이 모형이 교육불평등 현상분석 및 정책적 시야의 확보에 얼마나 도

움이 될 것인가는 추후의 후속적 연구를 통하여 보다 견실하게 확인될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보다 정교화된 이론적 논의로의 발전과 확장된 적용을 희망해

본다. 연구진의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기존의 논의와 연구와의 연관 속에서 

보다 면밀한 쟁론화를 기대한다. 또한 불평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작성한 표의 일부 칸만을 우리는 채울 수 있었다. 아래표의 대부분의 칸은 비

워진 채로 남겨져 있다. 후속연구는 이 빈칸을 마저 채워가면서 이론적 정교

화와 함께 정책적 평가와 대안의 모색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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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고등학교 교육제도와 교육 불평등 간의 관계분석의 결과표

교육제도(정책)
학교성적

격차
수능성적

격차
대학입학

격차
학교적응 졸업률 취업률

표준화(평준화) -
분화

능력반제도

계열화

특목고제   
자율형고등학교   
수시제도의 확대

입학사정관제

내신성적(종평)

예상되는 관계유형: +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 양방향적 영향, ?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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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신입생의 출신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관

련 참고 자료

[부록 2-그림 1]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원내 일반전형, 출신고등학교 유형별

총 입학자 수 추이(2011-2016)

[부록 2-그림 2] 서울대 전체 정원 외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입학자 수 추이(20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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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그림 3] 고려대 전체 정원 외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입학자 수 추이(2011-2016)

[부록 2-그림 4] 연세대 전체 정원 외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입학자 수 추이(20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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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그림 5] 2016학년도 출신지역별 서울대 합격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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